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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개발연대의 기치아래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 온 나머지,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고밀도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성시가지내의 주
거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높은 개발밀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혼잡, 
주차난, 환경오염 등이 유발되고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통풍장애 등 전반
적인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해 왔다.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개발밀도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
반시설의 규모와 건설비용, 주거유형, 사업성, 지가, 일조, 소음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주로 도시외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민원 등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많은 관계로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에서 적정한 수준의 주
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적
ⅱ정 개발밀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반시설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적정개발밀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요소를 
고려한 적정개발밀도의 근거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주거지역의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간
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요소 중에서 개발밀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일조, 경관 등 주거환경요소와 관련된 문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개발밀도의 범위를 제시함
으로써 향후 각종 개발밀도 계획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이 연구를 계기로 개발밀도에 대한 후속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보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민범식 연구위원
을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진행과정에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의위원 제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ⅲ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과거 1990년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내 일조권 
관련규정과 국토이용관리법내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및 용적률 규정이 완화되었
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단지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었다. 그 결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이 심화되고 일조권 침해분쟁이 빈발하게 되
었으며,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러한 문제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
역의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도시지
역 및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비도시지역에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2종지
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기
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 이후 주택공급이 둔
화되고 주택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에 대한 주장이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용적률 또는 개발밀도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공적 규제수단이다. 용적률은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와, 주택 수요자인 주민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주택건설시행자 모두에
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ⅳ일반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이 상이할 경우, 갈등관계가 유
발되고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정책 목표에 
근거한 공적 수단으로서 용적률 규제를 몇 차례 완화 또는 강화하여 왔다.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계속 변화하는 시점에
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수준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적정 용적률 규제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질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적정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의 사례대상지역이 경기도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고, 다루는 내용적 
범주도 주거환경요소로 한정된 점이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용적률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민범식 연구위원
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소송도 증가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거지역에서 개발밀도는 주민들
의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3년 1월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적
정 개발밀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적 기준이 미약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적
정 개발밀도 설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  론
도시의 개발밀도는 도로,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규모, 주거유
형, 환경오염의 양, 토지가격,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통풍, 소음 등의 형태로 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정 개발밀도란 사회계층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기반시설의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간 상충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경관유지
가 가능한 밀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
는 도로수용 용량, 일조, 경관 등 개별 영향요소별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
ⅵ는 개별 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거환경과 관련된 영향요소 위주로 
적정 주거밀도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제 1장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발밀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요소를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첫째,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나열하여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그 중에서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시된 기준에 따를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개발밀
도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연구의 과정을 보면, 먼저 개발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거지역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하고,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별로 환경기준 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기존 연구결과에서 언급된 주민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시된 주거환경에 대한 개별요소별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별요소기준을 충족하는 용적률 
범위를 제시, 주거지 개발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장 개발밀도의 개념 및 영향요소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인구밀도, 호수밀도, 고용밀도, 공원녹지율, 도
로율, 용적률 등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공공기반시설 필요량을 산출하거
나 주거환경수준을 나타내는 데에는 용적률이 가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된다.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부터 유럽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고밀개발에 의한 혼잡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개발밀도의 적정수
준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첫째, 도로 
ⅶ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역세권 등 공간구조와 관련된 도시계획요소, 둘째, 일
조권, 경관 및 조망, 통풍,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주거환경요소, 셋째, 심리적 욕
구, 사회성 형성, 주민선호, 안전성과 관련된 사회적 요소, 넷째, 사업성과 관련된 
경제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제 3장 우리나라 개발밀도 설정 실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
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행령에서 제시된 용적률을 기준으
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을 규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과밀억제를 위해 다
른 광역시보다 용적률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서울시의 
수준으로 용적률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설정은 일본사례와 국내의 공동주택개발사례를 근
거로 주민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고
려된 것은 경관요소와 심리적인 측면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역세권 및 상업지역
의 위계를 포함한 공간구조, 교통시설의 수용능력, 구릉지를 포함한 자연환경 등
의 조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4장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및 기준검토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로서 일조권과 경관 및 조망, 건물의 층수
에 대한 사회심리, 통풍,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주거환경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 각각의 세부영향요소에 대해서는 개념, 관련규정, 외국의 기준, 용적률과
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적정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경기도 안양시 및 수원시 공동주택 거주민과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영향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항목의 경우, 주민과 전문가 사이
에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민들은 소음, 통풍 및 환기, 일조, 프라이버시, 생
활편리성, 조망 및 개방성, 향후 사업성, 외출편리성의 순으로 대답한 반면, 전문
ⅷ가들은 일조, 프라이버시, 소음, 생활편리성, 조망 및 개방성, 통풍 및 환기, 외출
편리성, 향후 사업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원하는 최적의 공동주택단지 환경기준을 요약해 보면, 
건물층고는 6∼15층, 일조시간은 2∼3시간 이상, 아파트 배치는 일자형 또는 타
워형, 인동간격은 1∼1.5h 이상, 조망차폐율은 40% 이상, 건물의 향은 남향 및 남
동향으로 나타났다.
제 5장 결  론
적정 개발밀도는 도시계획요소, 주거환경요소, 경제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주민계층과 지역
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을 산
출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거환경기준에 따라 개발밀도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단지
내 음영을 15분 간격으로 투영한 후, 연속 2시간 일조, 3시간 일조가 가능한 인동
간격 범위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도출한 결과, 현행 용적
률 상한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향 기준 일자형의 경우 용적률이 대략 160~190% 정도의 수준에
서, 타워형의 경우 대략 200~240% 정도의 수준에서 개발밀도가 설정되어야 주민
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의 
주향이 남동향 위주로 배치된 경우, 남북방향의 단지는 토지이용 손실이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때 토지이용의 손실을 적게 하려면 가구(블록)의 형태도 남동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주거환경요소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들도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
발 사업에 있어 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해당 기준을 
ⅸ중요시하여 개발밀도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건축법 등의 관련규
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거환경기준은 
지역별, 주민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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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개요
개발밀도는 기반시설 수용용량 등 도시계획요소, 일조나 조망 등 주거환경요소, 그리
고 사업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요소
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적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한
다. 연구방법은 주거환경요소 중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일조, 조망, 통풍, 프라이버
시, 소음, 지상접근성 등 세부요소로 나누어 적정기준을 검토하는 개별요소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거주자의 선호환경기준은 설문조사에 의해 도출하기로 한다. 
1.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대다수가 정주하는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밀도는 도로,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규모와 투입비용, 주거유형, 환경오염, 사업성, 교통
량, 지가, 일조, 소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기반시설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개발밀도가 허용될 경우 교통 혼잡, 
주차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통풍장해 등 주거
환경악화를 초래하여 전체적인 주거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된다. 반대로 과도하게 
개발밀도를 규제하여 저밀개발을 유도할 경우 해당지역 지가하락,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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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저하, 도시기반시설의 이용효율 저하 및 주민부담증가, 대중교통수단 운
영제약 등이 유발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
는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 속에서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 나머지, 기반시설 수용능력이나 주거환경 등의 영향이 신중하게 고려되
지 않은 채, 기존의 각종 건축법, 도시계획법내 규제가 완화되어 결과적으로 고
밀 개발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성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정한 개발밀도
를 찾지 못하고 제도상에 근거한 개발밀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반시설
의 부족 및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다. 
 도시외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신규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
우, 개발계획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를 예측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에서
는 많은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주민민원 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어려
워지는 등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크므로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에서 개발밀도는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향상과 더불어 주거환
경에 대한 질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시가지에서 고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주민 간에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의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밀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토록 하는 한편, 법 제66조 및 
영 제62조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여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밀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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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기 위한 과학
적인 근거기준이 미약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밀도기
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의 경우 기존의 관행을 기준으로 삼거
나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주변도시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있어 지
자체별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주거지역에서 개발밀도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도시관리 및 주거
환경조성에 필요한 개발밀도 설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의 개발밀도는 기반시설의 수용용량과 연관되
는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건축이나 공동주택단지 
개발시에 사업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개발밀도가 설정되면 그에 필요한 학교, 공
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연동되어 공급되어야 하고, 개발밀도는 건축
물간의 인동간격, 일조권, 통풍, 조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주거환경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개발밀도는 신개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서 분양성이나 개
발이익에 차이를 가져다주어 사업실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개발밀도와 기반시설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지며, 도
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전체의 개발밀도와 수용인구 그리고 그에 필요
한 기반시설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간의 관계는 이미 원단위와 같은 객
관적 수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서의 사업타당성은 지가나 
주변시세 등의 조사 자료에 의해 즉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밀도
와 주거환경 수준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 판례에서 
보듯이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서로 합의
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즉 건축법에 없거나 건축법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별도로 판례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사회
적 합의에 의해 법적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부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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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기준에 대한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야 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근
본 취지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나열하여 상호
관계를 정리하고,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해 문헌 및 설문조
사를 통해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응답자(주민, 전문가집단)의 의식
을 분석하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둘째, 그 제시된 기준에 따를 경우 결과적
으로 나타나는 개발밀도의 범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각종 개발밀
도 계획 시 참조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우선 이번 연구에서 규정하는 개발밀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밀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는 용적률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기반시설을 산정하는 경우 중심상업지역 등의 용도는 용적률로, 주거지역
인 경우에는 용적률보다 호수밀도2)나 인구밀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조나 통풍, 조망, 경관 등 주거환
경요소가 주요 대상인 경우에는 건물의 형태나 규모, 배치와 관련이 되므로 그 
결과로서 호수밀도 등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입체적 크기 개념인 용적률로 나타내
는 것이 적합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호수밀도나 인구밀도는 용적률에 의한 연상면적을 평균 주호
규모로 나누어 산출하는 2차적 개념이기 때문에3),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측면
1)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다가 1996년에서야 서울고
법 판결(94나11806)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조망권은 건축법에 없으나, 최근(2004.9) 서울고법판례
에서 보면 서울 이촌동 LG아파트에 대한 인접주민의 소송에서 조망권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2) 미국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밀도(density)라 함은 일반적으로 에이커당 호수밀도 (DU/Acre: Dwelling 
Units per acre)를 의미한다. 여기서 1에이커는 약 1,224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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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적 검토요소 주거환경 검토요소 사업성 검토요소
▪기반시설과의 관계
▪공간구조와 관계
▪일조, 통풍
▪경관, 조망
▪프라이버시 
▪사업 전후 비례율
▪재개발시 추가부담비용
과 주거환경 측면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용적률로 연구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내용의 범위는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거환경 영향요소와 
그 기준이다. 다음 장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를 어느 한 요소로만 한정하여 분석하고 기준을 제시하
고 있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상관관계만 분석하는 데 그치고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1> 개발밀도 영향요소 및 연구의 범위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한 주거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밀도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첫째,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주거환
경요소와 바람직한 기준을 문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둘째로, 개
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에 중요도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주
거지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 및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
는 것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의 범위를 개발밀도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유는 다음 연구방법에서 설명하듯이 개별요소접근법을 사용하는 데 기인하기
도 하다. 
3) 주호밀도(인구밀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용적률임을 분석한 연구결과(박환용 외, 주거단지 개
발의 계획지표와 주거밀도, 주택연구 제6권 1호 1998, 66쪽)로 보아 용적률이 다른 파생적 개념의 1차
적 개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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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최
근 대두되고 있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적정 기준의 제시가 필요한데, 물리적 주
거환경요소에 대한 선호도와 개발타당성은 지역별, 주민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4). 즉, 도시지역에서의 적정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
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결국 토지이용 효율과 주거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해당
도시의 주민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적 차이 또는 공통점을 조사 분석하는 것도 연구의 범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경기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한 지역에서
도 신개발지와 기존시가지를 망라할 수 있으나, 기존시가지 중 과밀개발과 관련
하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지역으로 하기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주거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도시보다 다양한 경험을 축
적하고 있으며, 도시 밀도에 대한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기반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적
정한 밀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내 
도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개발사업 특히 재건축사업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 도시의 주
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주거밀도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제2장의 기존연구결과를 보면, i) 기반시설확보에 한계가 있는 기성시가지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
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신개발지와의 차별성이 있고, ii) 현재의 지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신개발지와 
현재의 지가가 역작용하는 기성시가지와의 차별성, 그리고 iii) 주거환경가치를 주로 선택하는 신개발
지와 투자가치를 중시하는 기존시가지와의 차별성 등이 존재함이 나타난다는 것에서 지역적 차별성
을, 그리고 제4장에서 일조권 등 주거환경기준에 대한 외국의 설정사례를 보면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
다 하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이는 해당주민들의 선호나 법원판례의 축적에 의
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사를 중시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주민계층
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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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접근방법론
개발밀도의 수준은 개발밀도 설정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요소인  도시
계획, 주거환경, 그리고 사업성 간에 상호조정(trade-off)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
로 개발밀도 설정방안이란 먼저 도시계획요소에서는 기반시설수용용량을 고려
한 개발밀도를 산출하고, 다음으로 주거환경요소에서도 일조권, 조망, 프라이버
시 등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제시하며, 사업성을 
감안한 개발밀도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측면에서 검토된 개발밀도를 상호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려고 할수록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개발밀도를 낮추면 주거환경
은 양호해지나 사업성은 낮아져 실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먼저 각 요
소별로 기준치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조정에 따라 기준치가 
조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각 요소별로 기준치를 산출한 다음에 반복적인 조정 및 타협방법을 제시
하는 연구방법을 체계적 접근방식(system approach)라고 한다. 체계적 접근방식은 
대상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로 나누어 현상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개별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조정하여 대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개별요소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개별요소접근방법은 개별요소간에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결론도 대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대상에 대한 결과만을 경험 많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시받아 
도출하는 방법은 ‘총체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에 의한 방법
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가 등의 경험이라는 블랙박스를 
통한 것이므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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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다 근원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면 개별요소별로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총체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김현식 외, 국토연구원, 
1999)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요소 접근방법을 사용하
기로 한다.5) 
단, 앞에서 체계적 접근방법에서 대상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요소간의 조정과정은 별도의 갈등조정방법론 연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6), 여기서는 개별영향요소별 결과도출에 초점을 맞추되, 이미 연구의 목적
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직 기준이 불확실한 ‘주거환경요소’에 한정하기로 한
다. 
2) 연구과정
이번 연구의 진행방법은 먼저 개발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주거지역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 중 집
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주거환경수준 측면에 대하여 세부요소별로 분류하고 각 
세부요소별로 제시한 환경기준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세부요소별 기존연구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되, 외국사례조사, 
전문가 및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목표치를 도출한다. 특히 외
국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제와 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
5) 도시환경을 하나의 체계라고 본다면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실체’이며 따라서 총체적인 것을 
그려내려 한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것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분적
인 것의 단순한 집합이 총체적인 것도 아니다. 각 부문의 상호조정과정에서 총체적인 것이 구성되는
데 이것을 체계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이라고 한다. (Barrie Needham. 1977. How Cities Work, 
Pergamon Press.p.12., 이인성. 1983. 가로환경의 분석을 위한 총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
학원 석사논문. p.15에서 요약 재인용) 
6) 각 영향요소 중 ‘도시계획적 측면’은 주로 공공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문으로 기반시설수용용량, 경관
에의 영향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주거환경수준 측면’은 주로 해당주민의 요구가 얽힌 부문으
로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 사업시행자 및 주민
의 이해가 반영되는 부문으로 개발이익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각 영향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도 이들의 배후에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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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련 선행연구정리 및 영향요소 분류
도시계획요소 주거환경 요소 사업성(경제성)요소
▪기반시설수용능력
   ▪경관
▪일조
▪조망 및 경관
▪통풍,  소음
▪프라이버시 
     ▪ 비례율
▪ (추가)부담액
선호도 설문조사
▪주민 :  경기도 일원
▪전문가  
국내외 
사례조사
주거환경수준에 대한 기준도출
주거환경기준에 따른 용적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용적률 
산출기반시설
용량 검토에 
의한 용적률
결정
사업성 
검토에 의한 
용적률상호조정    상호조정
적정 개발밀도
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별요소별 
목표치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용적률을 제시하여 기준
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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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개발밀도의 개념 및 영향요소
이번 장에서는 개발밀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개발밀도의 개념, 
개발밀도와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한다. 그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개발밀도와 연관이 깊은 세
부요소를 도출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추가로 밝혀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다. 
1.  개발밀도의 대표개념
 ‘개발밀도’의 대표개념을 논의 전에, 이번 연구에서 개발밀도를 다루고자 하
는 이유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밀이란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기반시
설 혹은 주거 면적이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물적 공
간이 부족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개발밀도
를 다루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밀이나 혼잡 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관련지표로는  인구밀도, 호수밀도, 고용밀도, 공
원녹지비율, 도로율, 용적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공기반시설, 주거환경 수
준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용량 및 건물의 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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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여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데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가장 적합하다. 
용적률은 필요한 기반시설용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활동인구를 추산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의 입체적인 기준이 되어 건물의 높이, 
배치 등을 계획함과 동시에 경관, 조망, 일조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2.  적정밀도에 대한 논의
유럽사회에서 도시의 개발밀도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
시 논의는 대부분 사회적 범죄와 개인의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에서 
출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의 도시들은 저밀도 도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삼고 
도시건설을 추진해왔다. 
반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초저밀도상태로  
도시확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7)이 새로운 계획 및 설계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밀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로 기개발지 재개발이나 저이용지역(Brownfield or 
Greyfield)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밀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 경향은 고밀도, 저밀도가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상
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 상황과 유사하게 고밀에 
의한 과밀혼잡을 우려하여 고밀개발의 상한선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단지밀도가 1,200인/ha가 되는 홍콩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고밀도시
가 저밀시가지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8) 
7) 전통적 근린개발(TNDs: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s) 이라고도 한다
8) 오히려 저밀시가지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더많이 발생한다고 한다(K. S. Pun, Advanta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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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적 측면, 도시기능 측면, 그리고 경관생태 측면에서 고밀⋅고층개발
이 가지는 장점은 첫째, 토지이용 효율이 증대되고, 둘째, 저밀도시에 비해 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기반시설 이용이 극대화되며, 셋째, 자연녹지의 잠식이 최
소화되고, 넷째, 각종편익시설이 주거 인근에 배치되어 이에 대한 이용이 편리해
지며, 다섯째,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사회적 접촉 증대가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웃형성의 기회가 늘어나는 점이다.
물론 단점으로는 거주민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이 빈번히 발생하
고,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기존시가지에서는 역으로 기반시설의 비효율을 초
래한다든지, 토지이용 혼합에 의한 용도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며, 고밀로 개
발된 건물 형태가 가지는 위압감과 답답함 등으로 인해 위해한 경관이 형성된다
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을 유발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웃 간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시설의 
과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화에 기여하고, 편익시설의 인접배치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되, 일조나 통풍, 조망과 같은 주거쾌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적정밀도라 함은 첫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둘째, 기
반시설의 혼잡을 피하며, 셋째, 토지이용 간 상충을 막고, 넷째, 쾌적한 환경 및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 밀도라고 할 수 있다. 근린생활권 차원에
서 적정 개발밀도가 실현될 경우 도보이용의 촉진, 주택유형의 다양성 및 공급촉
진, 교통수단선택의 확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범죄예방, 자연환경보존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9) 
Disadvantages of High-density Urban Development, Consulate General of France in Hong Kong, High Urban 
Densities A Solution for Our Cities? 1994, pp.51~54) 여기서 비교하는 저밀시가지는 10~20호/ha 수준이
며 범죄발생빈도나 교통기반시설 공급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9)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2003. Creating Great Neighborhoods: Density in Your Community, Local 
government Commission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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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밀도에 대한 기존연구
1) 일반 요소 
도시의 밀도는 전체적으로는 인구증가, 경제발전 및 소득증가, 그리고 그에 따
른 도시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공간구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10)
이러한 사실은 공간 구조상으로 유리한 철도, 고속도로, 전철 등 접근성이 좋
은 장소의 경우, 인구가 집적되고 지가가 높아지면서 밀도 또한 자연히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반면에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중산계층의 개인
주의, 소가족화, 여가지향 등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고밀도시를 기피하
는 현상을 보이고, 소득이 낮은 블루칼라노동자들의 경우 환경적으로 열악한 고
밀의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요약하면 개발밀도는 i) 공간구조를 고려하고 ii) 환경에 대한 주민선호(가치
관), iii) 지가와 연관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10)  도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경제개발 : 대규모 공장은 많은 노동자를 위한 고밀도의 주거단지를 형성, 도심부는 경영인, 전문가
의 집적을 유도함
  ii) 교통통신시설 : 고속철도, 도시고속도로, 전철, 공항 등은 연계를 강화시키므로 결절점은 집적된 중
심지로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함
  iii) 공간구조 및 지가 : 토지이용계획과 지가는 개발밀도에 영향을 줌
  iv) 인구특성 : 가구원수, 독신인구, 인구피라미드, 인구성장률 등이 도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노동계층의 소득증가는 밀도를 떨어뜨림
  v) 주택재고 : 주택평형규모, 주거유형 등은 추후 도시갱신 시에 밀도에 영향을 주는데, 대개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밀도가 떨어지게 됨
  vi) 거주민의 선호 : 자동차의 보급과 자가 소유증대는 주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교외도시와 같은 경향
을 보여주는데, 중산계층의 개인주의, 소가족화, 여가지향 등이 고밀도 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줌
  vii) 생태적 사고 : 과밀에 의한 공해, 혼잡 등 최근에 대두된 자연수용능력을 고려하는 경향
  viii) 계획가의 사고 : 고밀도주의자(Le Corbusier)와 저밀도주의자(Frank Lloyd Wright), 사회적 교류를 
위한 형태 및 밀도(E. Durkheim), 반도시적 가내수공업도시 선호(Marx) 등(Jean-Francois Langumier, 
Natural or Planned Urban Density : Density Changes and Urban Managemanent, Consulate General of France 
in Hong Kong, High Urban Densities A Solution for Our Citi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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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구조 요소
미국 도시의 개발밀도와 공간적 분포패턴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초기모델
은 통근시간과 거주지불능력의 교환모델이다. 그 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두 주요 
요소 이외에도 개발당시의 정책적 목표 등의 영향과 같이 국부적으로 다양한 요
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즉 초기의 모델은 장기균형입지모형( long-run equilibrium location model)으로  
서 도심과 직장의 위치, 주거환경, 거주자 소득 등을 변수로 하는 통근자 교환모
델(commuter trade-off model)을 통해,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주요변수로 도심
에 근접할수록 수요만족도가 높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도심으로부
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그 후의 연구인 역사적 요
인모형(pure historical model)에 의하면 주거밀도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주거용도로 개발되는 시점의 인구, 거주민 소득수준, 건설기술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입지적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 
이러한 모델들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개발밀도는 도심으로부터의 위치라는 입
지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선호도와 이외에도 개발당시
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11)
3) 대지의 물적 여건
전반적으로 개발밀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구조, 입지조건, 소득수
준, 가치관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구체적으로는 단일건물의 용적률은 대
지의 규모, 전면도로 폭원 등 필지의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12)
11) Couth, J. D. 1980. “"Residential Density Functions : An Alternative to Muth's Negative Exponential 
Model".  Journal of Urban Economics 8 : p 16-31 ; Yacovissi, William and Kern, Clifford R. 1991. 
“"Location and History as Determinants of Urban Residential Density".  Journal of Urban Economics 38 
: p 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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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경우 용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로에 의한 사
선제한’과 ‘인동간격규제’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클 경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최대달성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기서 최대달성용적률은 i) 대지의 깊이가 커지면 용적률이 증가하고, ii) 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이 증가하나 고층이 될 수록 둔화된다.13) 
이러한 대지의 물적 요건을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대지에 가해지는 건
축물 규제기준을 수용했을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용적률과 층고 범위를 설명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축규제 자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4) 환경요소
(1) 일조시간 요소
앞서 개발밀도(용적률)는 도로와 필지규모, 그리고 입지요인(용도지역 및 역세
권으로부터 거리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입지 및 규모와 관계된 영향요인은 해당 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선제
한이나 인동간격 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조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부터 적정 일조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
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인동간격을 1H 이상 이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정북방
향으로 층에 따라 1m 또는 2m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1H 규정의 경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12층 건물인 
경우 5층 이하의 저층부에 해당하는 30~40%가 1시간 이하의 일조시간을 확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
12) 백석종외. 1994. "최대 법정용적률을 대지분할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6호.
13) 장윤배외. 2000.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35권4호.
14) 이우종외. 1998. "아파트단지 배치에 대한 일조권규제의 개선방안연구".국토계획 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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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향 배치 시 인동거리가 1.84H, 4시간 일조확보는 2.06H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남 및 남서 45도 방향으로 주동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약 1.25H의 인동간격이
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요컨대 인동간격이 
1H이고, 건물층고가 20층일 때, 용적률은 260%, 1.25H일 경우에는 210%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15) 
최근에는 기존의 건축법 규정이 공동주택에서 일조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인동간격 기준도 남북방향이 아닌 아파트 주동의 정면
으로 되어있어 일조권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남북방향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004. 6. 2)이 검
토되고 있지만 일조권에 관해서는 지역주민과 주거형태마다 그 중요도가 다르게 
요구되고 있어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6)
일조기준에 대한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지만, 주민분쟁에 따
른 법원의 판례의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기준은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
조기준에 따라 건물의 배치 및 개발밀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보다 구
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기반시설 수용능력
토지용도배치와 개발밀도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의 주요 주제였다. 그 중 건축
법에서 용적률 개념이 도입된 것은 용적률의 개념이 기반시설용량을 산출하는 
개념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17). 
우리나라에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에 맞는 개발밀도(용적률)를 산출하고자 하
는 연구로는, 국지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오규식(2003)의 연구가 있고18), 서울
15)박태병외.1993. "집합주택의 주거밀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Ⅳ)".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3호.
16)조병수.1994. "도시거주자의 주거유형별 일조환경의 인식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10권 2호.
17)일본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도입하는 법률개정 제안이유 설명(중의원 건설위원회의 록 제10호, 
1963.3.13)에서 마츠자와건설정무차관은 ‘.... 한편 최근에 있어서 도시의 교통난등 실상에 비추어 도
로 기타 도시시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규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용적률 도입사유를 도시시설과의 균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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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를 사례로 한 연구가 있다. 후자의 경우 도로의 수용능력한계가 가장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도로시설의 수용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
용적률은 89%로서 현재 개발용적률의 1/2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19) 
이 연구는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기반시설만을 고
려하여 적정개발밀도를 제시한 점에 한계가 있으나, 개발밀도의 기준으로 기반
시설수용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와 기반시설공급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
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계획 및 공간구조계획에 맞추어 계획한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된 범위에서 개발이 진행되기보다는 몇
몇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항상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원과 학교 등 점적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될 수 있으나, 도로와 같이 
선적 특성을 갖는 공공기반시설의 경우 많은 용지가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
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존시가지에 대해 ‘개발밀도관리구
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해당지역의 간선도로 서비스수준(LOS)이나 통행량은 해당지역에 국한된 요인이 
아니라 도시 전체 또는 광역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연접된 토지의 개발밀도를 제어하기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
다.20)
18)분석기준으로는 I) 에너지사용 : NO2 0.04ppm 이하, ii) 공원녹지 6㎡/인, iii) 도로서비스수준 E, iv) 
NO2 0.14ppm 이하, v) 지하철 : 구간별 혼잡률 150%, vi) 상수도 : 310ℓ/인‧일, v) 폐기물처리시설 
: 다이옥신농도 0.0006ng/㎥(오규식 외. 2003. “ 적정개발밀도 산정을 위한 도시수용력 평가시스템”. 
국토계획 38권 6호.)
19) 이창우(1999, 2000)의 연구에서도 현재 용적률의 1/2~1/3 수준이 수용능력임을 산출하였다.
20) 이는 계획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개발제도상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연구로 국토연구원. 
2001.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참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즉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범위는 해
당지역 경계로부터 1km를 기준으로, 지정면적은 해당면적의 2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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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소비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이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도시
의 적정 밀도를 산정하는 방식(compact city)이 주요 주제로 거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21), 저밀도 개발보다는 고밀도 개발이 에너지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나 고밀도 개발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소도
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밀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나 총밀도 약 70
인/ha(순밀도 약 500인/ha)을 초과하면서 비효율성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상호연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4) 경관요소
고층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적정한 폐쇄감 또는 개방감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관요소 중에서 i)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
한 높이제한과 ii) 조망차폐율 iii) 천공차폐율 등을 통한 주민선호 조사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천공차폐율의 경우 여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데, 용적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용적률이 클수록 천공차폐율은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다22). 적정 천공차폐율에 대한 구체적 함의를 담고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
준이나,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에 천공차폐율 규정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조례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조망차폐율을 규정하
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건축위원회의 내부심의 규정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
적 공간범위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흡함(허정문, 기반시설부담구역설정 및 부담계획 수립사례, 대한국
토도시학회 학술위원회 1차 정기학술 워크샾, .49쪽.)
21) 이를 용적률로 환산하면 약 170% 수준이다.(가구원수 3인, 호당 주거면적 30평) 이와 관련하여 안건
혁(1998)의 연구는 도심과의 거리나 주거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밀도의 차별성과 같은 기존의 교환
모델과 같은 세부적 입지조건에 따른 분석이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밀도비교 연구라고 볼 수 
있다.
22) 장윤배. 2002."용적률규제 하에서 건축물의 형태와 천공차폐율과의 관계". 국토계획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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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조망차폐율은 공동주택의 층고와 배치를 제약하므로 향후 개발밀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5) 주민선호 :  주민계층별 주거만족도
환경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개별 요소에 대한 주민 선호를 조사하거나, 물리적 
환경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복합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 조사에 
근거한 주거단지 환경평가는 많이 연구되었다. 
대한주택공사(1989)의 연구는 공동주택단지 개발밀도에 대해 사업성과 거주만
족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는데24), 주거만족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거주자는 개념적인 용적률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인구밀도와 녹
지율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동간격, 향, 거주
층수 중에서 인동간격이 총체적인 주거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용적률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건물층고이나, 이 연구
에서는 15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에 대한 사례가 누락되어 개발밀도에 대한 주거
만족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주민설문조사에 근거해 도
출된 함수에 의해 추정만족도가 최대일 때의 용적률 값은 156~163%(대략 160%)
로 결론짓고 있으며25) 주민계층별로도 인동간격이나 용적률에 대한 선호도의 차
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6) 사회적 요인
(1) 사회 병리적 측면26)
23) 제4장 경관관련 개발밀도 요소부분 참조.
24) 대한주택공사.1989. 공동주택지 적정개발밀도연구.
25) 김태진외. 2001."주거만족도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적정개발밀도 연구".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사람에 대한 밀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된 여러 지표로는, I) 건강 : 사망률, 유아사망
률, 사고사망률, 정신질환, 스트레스증후, 전염병, ii) 물리적 공격 : 소년범죄, 범죄, 살인, 자살, iii) 
가족관계 : 가정불화, 이혼, 형제간 경쟁, iv) 소외 및 사회적 참여 : 가족간 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제 2장 ∙ 개발밀도의 개념 및 영향요소  21
유럽사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도시범죄 등을 과밀과 연관시킨 연구가 진행되
어왔으나, 대개는 도시 밀도와 범죄율, 정신병(스트레스)과 같은 평면적 인과관
계분석에 의한 결론이 많았는데27),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심리요
인분석이 다루어졌다.  
이후 연구들은 크게 내부공간의 과밀과 외부공간의 과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 과밀이 미치는 사회병리적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외부공간의 
과밀이 사회병리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한 반면, 내부공간(주거공간)의 과밀이 
사회병리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의 과밀로 인한 공간의 혼잡은 개인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갈등을 유발
시키나, 역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층⋅고밀개발은 고립감을 주고, 범죄위협이 커진다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런던 등에서는 고층⋅고밀개발을 포기하기도 하나, 저밀도도 마찬
가지로 고립감을 유발하고 가로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밀도의 좁은 주택
보다는 고밀도의 넓은 주택이 오히려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적다고 알려지고 있
다.28)  
요컨대 경험과 느낌의 차이로 고밀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고밀에 대
한 사회적 효과는 명백하지 않다. 일상 생활상에서 접하게 되는 고밀과 저밀간의 
차이는 명확하나 이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2) 공동체형성 및 아동발달
개발밀도에 의한 범죄나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병리적 연구는 총체적 상관관
v) 정치적 무질서 및 사회갈등, vi) 아동발달 : 지적능력, 교육결과, 공격성, 건강, vii) 출생능력 : 가임
여성수, 낙태, 사생아, viii) 성적 행위 : 성관계빈도, 호모, 혼외관계 등의 연구가 있다.(Vincent 
Fouchier(1994)에서 요약)
27) 미국의 예를 보면, 고밀도인 뉴욕보다 저밀도인 로스앤젤레스의 범죄율이 37% 더 많고, 디트로이트
는 뉴욕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폭행범과 도둑질이 포함된 것으로 오히려 초저밀도 
도시는 도둑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앞의 논문)
28) 영국 밀턴 케인즈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단조로운 단독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도시경관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과 도시적 생활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Stuart Gilcriest,199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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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로 진행됨으로써 구체적 요소에 의한 원인분석을 결여하고 있으나, 공동
주택의 층고에 따른 아동발달에의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심리적 연구는 많
이 진행되어 왔다.
사회 심리적 연구는 주로 고립감에 따른 스트레스와 접지성 불편에 따른 사회
성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와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의 주거선호층수는 1~5층이 85% 이
상이라는 응답이 나왔고,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자녀 및 노인의 외출이 불편하다
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13세 이하 아동의 외출횟수비율은 초고층(16층 이상)은 1회, 고층부
(11~15층)는 2회, 중⋅저층부(10층 이하)는 3회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외
출이 불편한 이유로서는 주로 엘리베이터 고장 등 안전성에 불안감이 있고 엘리
베이터 대기시간이 길어 심리적으로 제약을 준다고 조사되었다29). 지상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층고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7) 경제적 요인
(1) 재건축 사업성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업후의 용적률은 지가와 현재 용적률 두 변수
에 영향을 받는데, 해당 사업의 사업성은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업 전후의 용적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다.30)
다시 말해 지가가 높을수록, 현재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유리하여 사
업후의 용적률이 낮아질 수 있고, 오히려 지가가 낮은 경우 조합원의 사업비부담
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적률을 요구한다는 것31)으로 대부분 재건축, 재
29) 장승재. 1997. “초고층아파트의 거주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30) 최막중. 1997.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 국토계획 32권제2호.
31) 홍경구 외. 2002." 순환적인 재건축을 위한 개발밀도 추정연구". 국토계획. 제37권 6호. (저밀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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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아파트지역에서는 환경요인보다는 사업성요인이 용적률을 결정하게 된다.
(2)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성
경제적 측면에서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관리처분계획서와 시세차익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적정용적률32)을 제시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인데, 서울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한 이인재(1998)의 연구는 현재 
개발밀도는 사업성을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3).
사례분석결과 개발이익의 규모와 형태는 사업대상지구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 있는데, 특히 관리처분계획서상의 개발이익을 근거로 한 명목 비례율은 
조합원들이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실제비례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목비례율= 사업수익(사업수입-사업비용)종전재산총평가액
             실제비례율= 사업수익+시세차익종전자산총평가액
즉,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제시된 명목비례율이 1과 유사하거나 낮은 지구에서
도 실제비례율은 1보다 높으며, 종전재산가치의 평균 2배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
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 분석 역시 실제이익을 검토하면 용적률 축소
의 가능성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업성 분석에 의한 적정 용적률 결정이라
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조정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34).
입지가 양호한 재개발대상지역이 고밀도이면서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보다 가격변화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창석외(2002) 와 같은 내용이며, 즉 저밀도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주
거환경가치보다는 투자가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 이상경외(2001)와 같은 결론이다.)
32) 여기서 적정 용적률이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지불해야 할 부담금과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이 같아지
는 지점의 용적률을 말한다.
33) 이인재. 1998. "개발이익 산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적정용적률 추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공학박사학위논문.
34) 이인재의 연구는 사례지구가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것까지 다루고 있으나 그 이후 분양가 자율
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는 개발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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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률과 주택시세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과의 거리, 총세대
수, 주호당 사용면적, 건설회사의 명성(brand value), 건축년도, 개발밀도(용적률)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서울시 사례연구에서 용적률이 10% 높으면 아
파트의 평당 가격은 주거환경효과로 인하여 1% 하락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
파트의 자본이득효과는 이에 추가하여 아파트 평당 가격이 3.4%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된 바 있다35). 
4.  개발밀도 영향요소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된 각종 요소를 정리해 보면, 개발밀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과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발밀도인 건
물의 용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수용능력, 사업성 등의 요소
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배치(배치형태, 인동
간격, 향)와 높이 등과 관련되는 것은 일조권이나 통풍, 소음,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다. 어떤 요소들은 상호관련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러한 영향요소들은 보편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입지조건과 주민
계층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들이다. 원활한 통풍이나 소음감소에 적
합한 아파트배치형태나 프라이버시를 위한 이격거리 등은 보편적인 수치로 나타
나는 요소이다. 반면에 기반시설수용용량이나 사업성도 도로율, 지가 등과 관련
있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일조권이나 조망 등도 주민계층에 따라 달리 나
타날 수 있는 항목이다.  
35) 정의철. 2003. "개발밀도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토계획 38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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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검토사항 기존연구결과
개발밀도 
영향정도
도시계획 
요소 
기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
- 지하철 혼잡률 150%, 노면도로 서비스수준 F기준
-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연구가 있으나 간선도로 수용능력  
 은 도시 전체의 개발밀도와 관련됨
●
공간구조 역세권 등 교통결절 - 접근성 양호지역이 밀도가 높고 지가와 연관 △
주거환경
요소
일조권
일조시간/
인동간격
- 적정일조권 2시간, 최소인동간격1.25H
- 주민선호에 따라 가변성 ●
단지의 녹지율 - 녹지율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나, 인동간격사이에 흡수 가    능하므로 개발밀도 결정에 중요요인이 되지 못함 △
환경
바람통로 - 일자배치 요구- 일조권을 고려시 해소 △
에너지효율 - 에너지사용량과 도로와 밀도등과 관계- 총밀도 70인/ha를 초과하면서 비효율 △
소음 - ‘ㄷ’자형 복합배치형태요구- 단지내부로 갈수록 고층화 권장 ●
경관 
및 
조망
스카이라인 - 조망차폐율 개념에 포함 △
조망차폐율 - 조망차폐율 30% 등 기준- 입면차폐율 등 유사개념 ●
천공률 - 최소 천공차폐율(40%) 확보 요구- 일조권/인동간격 항목과 중복 △
프라이버
시 앞뒤주호와 간격
- 인물식별이 불가능한 30m이상 이격
- 일조권/인동간격 항목과 중복 △
사회적
요소
심리적 
욕구
밀도에 따른 
스트레스 - 주로 주거내부공간에 의하며 외부과밀은 가변적임 -
사회성 
형성
아동 및 노인의 
외출 빈도
- 층고에 따른 외출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접촉 감소
- 상대적 개념으로 적정 층고 제안은 없음 ●
주민선호
주민계층 및 
사회변화에 따른 
밀도선호
-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저밀 및 자연환경 요구
- 최적은 150~160% ●
안전성 범죄율 등 - 도시 밀도와 인과관계 불명확 -
경제적 
요소 사업성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적률
-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는 지가가 높고 용적률이 낮을수  
  록 사업성이 큼
- 사업성도 실제비례율을 따지면 조정의 여지가 큼
●
<표 2-1> 기존연구에서의 개발밀도(용적률) 영향요소 결과정리
주 : ●개발밀도에 직접적인 영향, △개발밀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나 다른 영향요소와 중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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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   H  ․   A  ․   P  ․   T  ․   E  ․   R  ․   3
 우리나라 개발밀도 설정실태
앞장에서는 연구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기존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 장에
서도 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요소와 기준으로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발밀도에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나 주택재건축사업지구에서 개발밀도를 설정한 방법을 알아본다.  
1.  우리나라 개발밀도 현황
1) 도시 인구밀도 비교
우리나라 대도시의 총밀도는 도쿄, 런던, 싱가포르, 파리, 맨해튼 등 주요 외국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홍콩 등에 비해서는 낮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파리의 구도시부의 밀도보다 높은 정
도이고 기타 지방대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밀개발의 적정성 여부는 장단점이 있고, 관리여부에 
따라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과밀의 폐해 
여부가 주요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고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도시개발밀도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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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세계도시의 인구밀도 비교
인구 (명) 시가화면적 (㎢) 인구밀도 (명/㎢) 기준년도
서울 10,373,234 345 (605.4) 30,067 (17,134) 2000
도쿄 7,119,433 621 11,464 2000
 파리* 2,125,000 106 19,996 1999 (INSEE) 
 런던* 2,761,000 321 8,590 1998
싱가포르 2,987,000 319 9,376 1995** 
홍콩 3,830,000 82 46,561 2000
맨하튼 1,529,000 59 26,008 2000
자료: http://www,demograhia.com〔online〕참고
  주: ( )는 행정구역면적임
  * : 구도심 지역(Inner area)임, ** : Millenium Cities Databases
<표 3-2> 우리나라 도시의 시가화지역 인구밀도 (2000년)
인구 (명)
시가화지역 면적(㎢)
(주거․상업․공업)
인구밀도  (명/㎢)
서울 10,373,234 345 30,067
부산 3,812,392 167 22,829
대구 2,538,212 134 18,941
인천 2,562,321 134 19,122
광주 1,375,212 153 8,988
대전 1,390,510 83 16,753
울산 1,044,161
115 
(공업지역면적 : 60)
9,080
자료: 행정자치부.2001.한국도시연감. 
2) 전국 용도지역별 용적률 설정실태  
 2002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
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는 새로운 용적률을 도시계
획조례를 통해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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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 지자체별 주거지역 개발밀도(용적률) 비교
(단위 : % 이하)
인구
규모
(명)
도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비고1종 2종 1종 2종 3종
500만
이상
서울 100(50)
120
(40)
150
(60)
200
(60)
250
(50)
400
(60)
500만 
～
200만
부산 100(50)
120
(40)
150
(60)
200
(60)
300
(50)
500
(60)
대구 100(50)
120
(40)
200
(60)
250
(60)
280
(50)
400
(60)
인천 80(50)
120
(40)
150
(60)
200
(60)
250
(50)
350
(60)
준주거지역내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250 이하
200만 
～
100만
광주 60(40)
120
(40)
150
(60)
200
(60)
250
(50)
400
(60)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경
우, 2종 일반주거지역 220 / 3종 일반주
거지역 270 이하
대전 100(50)
120
(40)
150
(60)
200
(60)
250
(50)
400
(60)
울산 100(50)
150
(50)
150
(60)
200
(60)
300
(50)
500
(70)
100만 
～
50만
수원 50(40)
100
(30)
200
(60)
230
(60)
230
(50)
500
(60)
3종일반주거지역내 재 건축지역, 지구단
위계획구역 280 미만
안양 100(50)
100
(50)
150
(60)
200
(60)
250
(50)
400
(60)
전주 100(40)
100
(40)
150
(60)
200
(60)
250
(50)
350
(60)
50만
이하
마산 100(50)
120
(50)
180
(60)
220
(60)
250
(50)
400
(7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 중소기업
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500 
이하
천안 80(40)
150
(50)
180
(60)
250
(60)
280
(50)
300
(60)
제주 80(40)
150
(40)
200
(60)
250
(60)
300
(50)
700
(70)
 자료 :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주 : 괄호 안은 건폐율
<표 3-3>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용적률의 상
한 값보다 낮은 수치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과밀을 억
제하기 위하여 다른 광역시보다 용적률을 낮추었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서울
시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의 용적률 결정과정을 많이 참조하였으므로 서울시
가 용적률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던 요소와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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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기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2.  개발밀도 결정과정 검토(서울시 사례)
1) 개발밀도 설정 방향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가지 면적의 85.7%에 달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허용용적률 40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개별 개발사업들의 실제 용적률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시가지 개발사업 200% 미만, 기성주택지 정비사업 250% 내외, 다세대․다가
구 주택 20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허용용적률을 훨씬 밑
도는 200~250%의 용적률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심각한 교통정체, 주
차난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4> 서울시 주택개발유형별 용적률 현황 
구  분 개발유형 평균용적률(%)
신시가지 및 아파트
고밀도 아파트지구 178.1
상계택지개발 174.1
일반 주거지역
평지주택재개발 267.4
구릉지주택재개발 263.6
재건축조합아파트 318.0
준주거지역
다가구 주택 134.2
다세대 주택 171.8
근생 주택 190.0
자료: ｢서울시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2001. 서울특별시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자연경관, 교통기반시설 현황, 공간구
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였는데, 첫째 양호한 도
시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곳과 교통 환경이 불량한 곳에는 과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둘째, 도시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하여 역세권과 간선도로의 교통 환경
을 주요지표로하고, 지구차원에서는 도로망, 도로율, 접도율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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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용된 분석지표로는 자연지형(경사, 표고), 교통 환경(간선도로, 역세
권), 도시계획사항(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 등이 있다. 
<표 3-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기준 
구분 지정대상지 블록 내 세부기준
1종
- 구릉지 등 도시경관․자연환경보호필요지역
-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유지 필요지역
-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요구 필요지역
- 비 주거비율 20%미만의 블록내부지역
- 용적률 150%이하 건물동수 90% 이상
- 4층 이하 건물동수 90%이상
2종
- 평지, 중저층주택 밀집한 주거환경확보지역
- 역세권 및 역 인접한 교통환경불량지역
- 1종과 3종 입지특성 외 일반주택지
- 블록내 비 주거비율 20% 미만 역/간선가로인접
- 비주거비 20%~40%
- 비주거비 40%~60%, 블록내부지역
- 용적률 200%이하 건물동수 90%이상 
 * 2종 7층 이하
 ․블록내 7층 이하 건물 90%이상, 
 ․4층 이하 건물동수 90%이상
 *  2종 12층 이하
 ․12층 이상 건물동수 90%이상
 ․13층 이상 건물동수 10%초과
 ․7층 이하 건물동수가 90%이상
3종
- 정비완료된 중․고층 주택지
- 역세권내 간선가로의 교통환경양호지역
- 비역세권으로 간선가로 교통환경양호지역
-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이용변화예상지역
- 블록내 비주거비 60%이상
- 블록내 비주거비 40%~60%, 역세권이나 간선가
로 포함지역
- 용적률 200%초과 건물동수 10%초과
- 13층 이상 건물동수 10%초과
2) 사업종류별 개발밀도 설정 
(1)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는 1977년 서울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가 제정되
면서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것이 시
초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1980년 서울시 건축조례와 통합되었다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면서 1981년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아파트
지구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7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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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고, 1993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지속적인 완화를 통하여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재건축사업에 의해 개발밀도가 상승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및 돌
출경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서울시는 
재건축기준을 마련하고 1997년에는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게 된다.  
 <표 3-6>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형태에 따른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세대밀도(세대/ha)
연립주택  40 이하  160 이하  4층 이하  60 내지 150
저층아파트  30 이하   4층 내지 5층  120내지 300
고층아파트  25 이하  270 이하  6층 이상  200 내지 450
기타 건축물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없 음
주: 고층아파트의 용적률은 인센티브 적용 시 추가할 수 있음 
여기서 설정된 기본원칙을 보면, 도시계획차원의 용도지역․지구에서 정한 법
정 용적률을 따르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지구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를 부
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 개발밀도는 인
센티브를 제외한 기본 용적률 270%로 규정하였다. 인센티브는 조건에 따라 
5~10%가 주어졌다.36) 
(2) 주택재개발사업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된 1983년 당시만 해도 
평균 용적률이 200% 수준이었으나 1990년 12월 이후 건축법 완화 추세가 지속됨
에 따라, 1991년에는 280%, 1996년에는 288%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최고층수는 1989년 이전에는 15층 이하였으나, 1990년에는 17층 내외, 
36) 소형평형을 30% 이상 건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 적용하고,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용
적률 인센티브 10%를 차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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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는 20층 이상으로 고층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지형을 과도하게 절개하여 옹벽과 축
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후, 과도하게 고층고밀개발로 진행함으로써 도시경
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었다. 
기반시설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재개발예정지역의 경우, 일반주택지에 비
하여 간선도로 및 지구내부 도로망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교통 환경도 불량하며, 
학교 등 공공시설도 일반주택지에 비하여 양과 질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그럼에
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고층고밀도로 개발하여 지구내 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
니라 저층주거 밀집지역 내에 대규모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인접주
거지역에 일조․조망을 차단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개
발밀도 등을 제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개발밀도의 상한치는 대상범
위내 공공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최대 220% 미만으로 설정하고, 수혜자 부담원
칙에 근거해 지구 내 추가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
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여건과 도시기반시설 실태를 반영할 수 있
도록 역세권, 구릉지, 평지, 도심 및 부도심 등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차등 적용하
였다. 
<표 3-7>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용적률 규제
구분 일정수준 주거환경유지 역세권 및 중심지 기반시설 취약한 구릉지
계획용적률 200% 이내 220% 이내 180% 이내
즉 우선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유지가 요구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획용적률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완료
되어 고도의 토지이용이 바람직한 역세권 및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220%까지 계
획용적률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취약하여 고층․고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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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할 경우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구릉지지역에 대해서
는 180% 이내의 계획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지역유형별 개발밀도 설정
자연환경과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지역보다 강화하여 계획용
적률 범위는 180% 이내로 설정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계획용적률과 건폐율은 
제시하지만, 지구특성을 고려한 높이규제는 자치구 단위로 주변지역여건을 분석
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계획용적률 범위는 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주요 대상지역은 계획용적률 180%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 중에서 순수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역세권이지만 간
선도로의 교통환경이 20km/시로 불량한 지역에 입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공급촉진 및 기준상주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획용적률 범위
는 220% 이내로 설정하였다. 주요 대상지역은 역세권(반경 500m)에 속하면서 간
선도로의 교통 환경이 양호한(통행속도 30km/h이상) 지역과 비역세권지역이지만 
대중교통망이 발달된 간선도로변으로 교통 환경이 양호한(통행속도 30km/h 이
상)인 곳으로 한다. 이외에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속하면서 최근 5년간 상주인구
의 감소가 20% 이상 현저한 곳과 상주인구의 감소가 20% 이하일지라도 업무․
상업 기능 증가로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
된다. 
<표 3-8>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구분 10% 제공 15% 제공 20% 제공
180% 200% 212% 225%
200% 222% 235% 250%
220% 244% 259% 275%
제 3장 ∙ 우리나라 개발밀도 설정실태   35
역세권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고층고밀개발을 지
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계획 상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계
획밀도를 높게 책정토록 하되, 이 경우에는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지구내에 가
로,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증가분 확보를 계획에 선행되도록 한다. 또한 
역세권지역은 서울시 중심지 위계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세권의 
개발밀도도 이들 중심지 위계를 감안하여 설정한다. 
4) 개발밀도 검토시 고려요소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용적률 설정시 참고하였던 기준에 대하여 인터뷰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지에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최대용적률 개념으로 
일반주택지에서 200%로 설정한 일본의 사례에 근거해 기준용적률을 200%로 설
정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온 대표적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경험
치로 하고, 다른 용도지역에서 설정된 용적률의 수치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용
적률을 결정하였다37). 
현행 용적률 개념은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바로 개발가능한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용적률은 기반시설제공을 담보로 하는 계획용적률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에 근거한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에 공간구조를 고려한 가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을 기준으로 200%를 설정하되 역세권이나 도심 등 상업기능이 발달한 지역은 
50%를 추가로 제공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0%를 하향 조정한 150%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용적률기준은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00%로 설정되어 있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400%, 이전적지가 30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치를 허용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37) 용적률 설정의 기준치가 되었던 단지의 용적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상계단지: 약 170%, 압구정동: 180%, 목동단지: 약 150%, 저밀도 아파트단지: 80%,  아시아선수촌아
파트단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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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지역특성별 용적률 역시 기준용적률 200%에 
공간구조, 자연조건을 고려한 가감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역세권 지역에서는 20%
를 추가하여 220%를 허용하고, 구릉지 지역은 20%를 감하여 180%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작성된 200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인센티브 활용을 
전제로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낮추었다. 현행 용적률에서 각각 20%를 낮춰 기준
용적률을 설정함에 따라 구릉지 지역은 170%, 일반지역은 190%, 역세권지역은 
210%로 하였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 270%
는 기반시설제공을 포함한 계획용적률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이는 기반시설용
지 20%를 기부체납하고 난 다음의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로서 사실상 기준용
적률 200%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며, 넘어서는 안 되는 임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계치의 근거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건축 설계가들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200%가 넘을 경우, 인동간격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수 없이 빼
곡히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밀도
의 경우, 용적률 180% 내외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가장 적절하며, 상계단지
의 경우는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러한 밀도설정의 개념은 지역조건에 따라 보다 융통성있게 운용할 필
요도 있을 것이다. 즉 세대밀도가 다르면 같은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혼잡의 느낌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대밀도가 상승할 때마다 밀도도 차등화 할 필요가 있
다. 또 일반적으로 대지규모가 클 경우, 도로나 공원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규모가 클수록 세대밀도가 낮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
이나 강 등이 입지한 곳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유가 존재하고, 
동일한 밀도개념에서 높이는 유연해질 수 있으며, 일정 규모에 대하여 높여주는 
것이 단지의 질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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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서울시에서 용적률 설정사례를 보면,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일본사례 및 
국내 공동주택개발사례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는
데, 주로 경관 측면과 심리적 과밀정도가 기준이 되었다. 이외에 공간구조(역세
권 및 상업지역의 위계)와 교통기반시설(간선도로에서 통행속도 30km/h 이상, 
20km/h 미만), 구릉자연환경(표고) 등의 조건은 위의 기준용적률을 가감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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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및 기준검토
이번 장에서는 제2장과 3장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밀도와 관련된 것 중 이번연
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거환경요소의 세부항목들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세부항목별로 법률이나 외국사례, 기존연구결과에 의해 도
출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번 연구에서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낸 기준을 제안한다.
1.  개발밀도영향요소 선정 및 조사방법
1) 개발밀도영향요소 선정
제 2장에서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검토한 결과, 우선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영향여부가 불확실한 사회/안전관련 요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리고 재무 분석에 의해 쉽게 사업 타당성이 산출될 수 있는 사업성 요소와, 도시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반시설 수용능력 요소는 연구에 의해 새롭게 제안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1장의 연구의 범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주거환경
요소를 대상으로 개발밀도에의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주거환경요소
로는 일조시간, 통풍, 조망(경관), 소음, 프라이버시, 층고에 따른 접지성 등이
40   
다.38)
일조시간이나 조망 등에 관한 기준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있기보
다는 심리적 요인이 큰 요소이고, 접지성 부분도 행태와 관련된 부분으로 행태에
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개연성에 머무르며 동시에 개인적 격차가 크므로 
전문가 및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향요소 기존연구결과 비고
주
거
환
경 
요
소
1)일조권, 
  프라이버시
 (인동간격)
-적정일조권 2시간, 최소인동
간격1.25H
-주민선호에 따라 가변성
-인동간격 30m 이상 (수목여
부에 따라 가변)
▪적정일조시간에 대한 사
례지구 주민,  전문가 설
문조사(대안에 따른 시뮬
레이션 제시)
적정기준제시
2) 통풍 -통풍을 위한 일자배치 ▪통풍시뮬레이션
통풍을 위한 
주동 배치
방향
3)경관요인
(조망차폐율)
-조망차폐율과 용적률과 관계
연구
-적정조망차폐율연구 보완
▪적정천공차폐율에 대한 
사례지구 주민, 전문가 설
문조사
적정기준제시
사
회
적
요
소
4)선호층고/
 아동 및 노인
의 외출빈도
-층고에 따른 외출제약으로 인
한 사회적 접촉감소
-상대적 개념으로 적정층고제
안은 없음
▪외출이 용이한 적정층고
에 대한 주민 계층별 설문
조사
적정기준제시
5) 개발밀도 설정방향 ▪항목별 중요도 조사 및 조건별 선호조사
항목간 중요
도 제시
<표 4-1> 개발밀도 영향요소 검토항목 및 연구방법
38) 최근 법원 판시에서는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영향요소로 제1순위를 일조, 제2순위 조망, 제3순위는 
프라이버시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고법 1996. 3. 29 : 사건번호 94나11806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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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조사 대상 수거된 설문수
주민조사
 수원시 천천동 주공아파트  99
 수원시 정자동 우방, 영남, 한솔아파트 108
 안양시 비산동 대림 e편한세상 112
소 계 319
전문가조사  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원, 도시계획 업체 종사자  88
합 계 407
2) 설문조사 
(1) 조사목적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은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은 가급적 많은 주민 및 전
문가의식조사를 통하여 축적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도 주민 및 전문가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주
거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식조사는 수원시와 안양시
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전문가 의식조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와 연구원,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내용39)은 일조, 통풍, 환기 등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
한  선호도와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에 의
해 파악된 요소별 적정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적정 개발밀
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2> 주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개요
(2) 주민의식조사
주민의식조사는 경기도의 수원시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일률적인 
39) 세부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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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파트 단지
용적률
(%)
대지면적
(㎡)
층수 세대수 평형
준공
년도
1  수원시 천천동 주공아파트 77 168,293
5층 
64개동
1,990
13～17,
20,22,25
1983
2
 수원시 정자동 
 우방, 영남, 한솔아파트
242 43,585
16-22층
15개동
1,335
24,29,33
38,44,51
1999
3  안양시 비산동 대림e편한세상 359 129,379
15-28층 
44개동
3,806
24,32,41
48,58,64
2003
<표 4-3> 설문조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개요
기준을 정하려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거환경기준은 
주민소득계층에 따른 주민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별 의식조사 등이 
축적되면 전국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 도시재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수원시와 안양시를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며,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환경수준에서 거주하는 수원시 
천천동 소재 주공아파트, 수원시 정자동 우방⋅영남⋅한솔아파트, 안양시 비산
동 대림e-편한세상 등 총 3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각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을 대상으로 약 100개 내외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19개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 특히 소득계층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주호 평형 및 층수별로 다양하
게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재건축 대상단지도 사
례로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2004년 10월 6일부터 동월 18일으로 총 1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방식은 조사자가 직접 주민을 방문하는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응답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되 세대주가 부재할 경우 세대주의 입장에서 작
성하도록 유도하였다. 분석방식은 전체 설문대상의 문항별 빈도수 분석을 기초
로 하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단지(개발밀도)별, 평형별, 주동층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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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양시
<그림 4-1> 주민설문조사 대상지 위치
(3)전문가 의식조사
개발밀도와 관련된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상기한 주민 의
식 조사와 동일한 기간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수도권 소
재 대학교수, 연구원,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수는 총 88개로서 대학교수 25명, 연구원 19명, 업체 종사자 44
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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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요소별 환경기준 검토
1) 일조권
(1) 일조권의 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이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건축물
이 점차 고층화되는 등 건축행위를 통한 토지이용수요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도시환경은 도시민 전체의 정신건강 및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채광권법, 일본에서는 일조권 보호
관련제도(건축기준법 제 56조 2) 등 공법에서 관련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
치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은 인동거리, 주호배치 및 건물높이 등 일조계획 요소에 의
해 확보 가능한데,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40)
일조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주택건설촉진법이 
등장하게 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고층의 공동주택이 주거지역내 광범위하게 건
축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종래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이 별 문
제가 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 건설이 일반화되면서 건축물 상호간의 기존의 일
조 침해하게 됨으로써 일조문제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다.
일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후 지속되어 건설시행자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동간격, 건폐율 및 용적률을 지키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후에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
40)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
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일조권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의 사용가치와 처분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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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이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례41)가 늘어나는 등 점차 생활환경
에 있어서 삶의 질과 환경권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축적되자, 최근에는 건설교통부가 일조권 및 조망권 개
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42)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및 다세
대, 다가구 주택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개선되는 대신에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개발
밀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조권 관련 규정
우리나라에서 일조권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1971년 건축법에서 처음 명시되었
다. 당시에 적용된 일조기준은 ‘단독주택지에서 높이 8m’라는 절대높이 개념이
었다. 이후 197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
고, 1980년에는 정북방향의 일정거리를 띠우는 형식의 일조 규정이 현재와 유사
하게 갖추어졌다. 
현행법령의 경우,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와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규정된 바와 같
이43) 높이제한과 수평이격거리(인동간격)를 통해 일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41) 2003년 12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저지대 거주민 31명이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인 대우아파트를 상대
로 낸 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건축 이후 주택의 천공률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되어 1인당 1백
만∼8백만여 원씩 모두 1억6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2003년 6월에
는 서울 관악구 주민이 일조권을 침해로 인해 관악구청 및 시행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3천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취지는 관악구청이 건축허가를 잘못 내줌에 따라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2004년 1월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웃 진달래1차아파트 주민에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1백47억 원을 배
상하라는 중재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층수변경 판결도 있는데, 2003년 
11월 부산대연6동 오양대연양지 아파트 주민이 인근 신축중인 동원로얄듀크아파트에 대해서 낸 일조
권 침해 소송에서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이 아파트 103동의 25층은 12층으로, 18층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못할 수준의 일조권 침해라면 공사중지 또는 
설계변경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42) 2004년 9월에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
리가 기존의 1/4에서 1/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간 거리 역시 현행 아파트 높이의 0.8배에서 1.0
배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기존에 정북방향을 제외하고는 50cm
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의 대폭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4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4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두 건물이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는
건물 간 인동간격을 0.8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동간격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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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방향 인접대지경계이격거리(m) 비고
1973 .9. 1 진북 ≥(H-8)/1.5 -높이 8m 이하는 제외-높이 10m의 경우 진북으로 1.3m 이격기타 ≥(H-17)/1.5
1976. 4.15
8m초과 정남, 정북 ≥H/2 -현재의 일조권 규정의 개념도입
  (정남, 정북 이격)
-기타방향은 17m이상 부분만 이격
8m이하 정북 ≥H/4
기타 ≥(H-17)/1.5
1977.11.10
8m초과 정남, 정북 ≥H/2
-기타방향은 12m이상 부분만 이격8m이하 정북 ≥H/4
기타 ≥(H-12/1.2
1980.11.12
8m초과 정북 ≥H/2 -정남방향으로의 이격은 제외하고 정북 
 방향만 일조거리 확보
-기타방향은 이격거리를 없애고 대지안 
 의 공지규정으로 대체
8m이하 정북 ≥H/4
1992. 6. 1
(1993.4.10
서울시조례)
1층 정북 ≥1m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구 및 재개발구역: 정남방향 이격
-공동주택 일조적용: 도로 건너편 기준
2층 정북 ≥2m
3층 이상 정북 ≥H/2
1993. 8. 9
1층, 4m이하 정북 ≥1m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 
 정 공고한 지역: 정남방향 이격
-공동주택 일조 적용: 도로 등 중심선 기 
  준
2층, 8m이하 정북 ≥2m
3층, 8m초과 정북 ≥H/2
구체적 높이나 이격거리 등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표 4-4> 주거지역 일조기준의 변천과정44)
주: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기준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조권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
서 이격해야 할 거리로만 규정되던 것이, 1989년 11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일조시간이라는 명확한 형태로 최초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 
제90조를 보면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모든 세대가 9시부터 15시 
사이(낮 6시간 동안)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높
이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었다. 그러다가 1993년 8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일조를 확보해야하는 시간의 
범위를 건축조례에 위임했다가, 2001년 9월 개정하면서 다시 동지일을 기준으로 
되,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
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4) 윤혁경. 2004. 「건축법․조례해설」. p. 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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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간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 확보가 확보되면 높이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정으
로 부활되었다. 
 그러던 중 1996년에는 서울고법에서 최초로 기존 일조시간에 대한 사회통념
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문에서
는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을 고려하여 경인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 
일을 기준으로 9-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나 
8-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하고,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45)라고 명시하여 이후 일조관련 분쟁의 판결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액 및 추가난방비와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일조권은 주택가격의 20%에 해당된다고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한 판시46)도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일조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동일
한 대지 안에서 공동주택간 거리제한을 위한 조문이지, 다른 인접대지와의 일조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이 조문을 넓게 해석하여 
건축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인접대지와의 사이에도 적용하여 사회통념상 일조
의 수인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조시간 보호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공동주택)에 
45) 서울고법판결(1996. 3. 29 94나11806)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46) 2004년 10월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주택 옆에 건축된 고층아파트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었고 천공조망차폐율도 32% 증가하여 환
경심리 침해율이 56.99%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택가격의 20%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해럴드경제. 2004.10.18)
48   
한정되는 것으로 고층건물 건축을 예상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일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경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7)
(3) 외국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인접대지와의 일
조시간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인동거리 규정을 취하거
나 일조시간 규정을 취하는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직 공법적인 규정이 
모호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공법에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영국의 경우, 일조권을 햇빛이 거실에 입사되는 최소시간으로 규정하고, 
교실을 포함한 모든 거실이 최소 연중 하루에 1시간씩은 주광을 받도록 권장하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법에서는 인동간격과 건물의 높이가 18도 이하
의 각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45도 각도(인동간격 1h)규정
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엄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참고하여 일조시간 기준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지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기준법에서 동지일 8:00~16:00(낮 8시간 중)사이에 한 지점
에 연속해서 그림자(일영)가 주거지 유형별로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일조기준으로는 2~4시간이 된다. 단독주택 이외의 공단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 기준 8:30-15:30 사이에 4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영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건설하는 주택) 동지일 기준 일출-일몰사이에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일본에서 정한 일조시간 기준을 보면 위생 측면에서 검토한다든지 하는 과학
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한다. 즉 일본에서 일조시간을 결
정 한 기준은 수도권에서 대지 60평 규모에 깊이 5m 정도의 남쪽 정원을 갖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 평균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일조의 평균적인 시간이 대략 
47) 2002년 12월 대법원 3부는 97년 12월 경남 진주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20층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고 낸 소송에 대해서 부산고법이 일부승소 판결
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고층건물 건축을 예상할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신축건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어졌다면 아파트의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
스.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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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규제대상 건축물
평균
높이
*일 영 시 간
대지경계선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10m 초과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높이 7m 초과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1.5m **3시간 / 4시간 / 5시간 2시간 / 2.5시간 / 3시간
제1종중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중층주거전용지역
높이 10m 
초과
건축물
4m 3시간 / 4시간 / 5시간 2시간 / 2.5시간 / 3시간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 〃 4시간 / 5시간 2.5시간 / 3시간
3시간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주로 단독주택지역인 양호한 주거환경지역에서 약 
2/3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관습적인 일조시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48)  
<표 4-5> 일본의 건축기준법상 일영(그림자)규제 기준
자료: 일본 건축기준법 별표4
*  오전 8시 ～오후4시 사이의 일영시간을 뜻함
 ** 일영규제는 각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분됨. 예를 들면,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내에
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건축되는 건물 중 주택용도는 3시간, 주택+상가(또는 사무실)용
도는 4시간, 공동주택의 경우는 5시간 일영규제를 받음. 본 표에서는 간략한 일영시간만을 명시함
일본에서 1968년에 건축기준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높이규제에서 용적
률 규제로 바뀌면서49) 고층건물이 주거지역에서도 들어서게 되었고 그 결과 일
조권에 대한 주민분쟁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에 건축기준법
에 일조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일본의 건축심의회 일조기준전문위원회에 일조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는데, 여기서 ‘일조기준이란 과학적 근거가 모호하
므로 관습적으로 일본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일조시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고50)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48) 실제로 이보다 못한 대지조건에서는 3시간의 일조시간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에 대
한 논쟁은 부록 <참고자료1>에 수록한 일본국회의 회의록을 참조할 것(제76회국회중의원 건설위원
회의록 제3호, 1975.12.3)
49) 높이규제에서 용적률 규제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록의 <참고자료1>을 참고
50) 건축심의회 일조기준전문위원회의 이리자와 위원은 참고발언에서 적정 일조시간을 과학적으로 산
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만, 우리들이 하루 중 몇 시간의 
50   
그리고 그것은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건축기준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것
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51) 즉 일본
의 건축기준법에 규정한 일조시간기준은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법원판결에 영향
을 주고 있지만, 일조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4) 일조시간 및 용적률과의 관계
공동주택 용적률은 도로, 대지규모, 사선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동간격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일조권은 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동간격, 주호배치 및 건물높이 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본에서 시뮬레이션한 연구를 보면 30도~45도 방향(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평행 배치하는 경우에 인동간격이 가장 짧게 떨어진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최소 2시간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동간격 1.25h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남향 배치일 경우에는 인동간격이 1.75h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52)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 규정한 공동주택에서 인동간격 1h를 확보하도
록 한 규정은 같은 법규에서 선택조건으로 제시된 동지일 기준 종일 4시간, 연속
2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53) 또한 5층 건물에서 2층, 12층 건물에서 5층, 
20층 건물에서 6층까지는 동지일에 1시간의 일조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
햇빛을 받으면 좋은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십수
분이라도 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1년 중 특히 겨울철에 동지일 몇시간 이라는 것은 좀처럼 의학적
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일조는 난방비라든가 채광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도 실은 결코 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채광,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그것이 적당한가는 결코 결정하기 어려운 셈입니다....오히려 이 일조문제는 극
히 심리적 효과라고 합니까, 그러한 점에서 매우 우리국민의 생활에 익숙하다. 오히려 이것을 중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참고자료에 수록한  제78회국회 중의원건
설위원회 제4호, 1976.10.2)
51) 처음에는 건축기준법에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상하 1시간 범위에서 융통성있게 정하도록 하
려 했으나,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상하1시간 범위 제한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
록 하였다.(부록<참고자료1> 참조) 
52) 박태병외.1993."집합주택의 주거밀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Ⅳ)".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3호.
53) 이우종외. 1998. "아파트단지 배치에 대한 일조권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지 제3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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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법규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높이 5층인 경우에는  
1.5h, 12층인 경우에는 1.7h, 20층인 경우에는 1.9h로 현행 인동간격 규정의 2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인동간격 이외에도 주동의 측면이격거리도 영향을 주는데, 측면 이격공지를 
현행b기준인 6m에서 5층인 경우에는 9.8m, 12층인 경우에는 45.5m, 20층인 경우
에는 58.9m 이상 확보하는 경우에는 인동간격이 1h 이더라도 일조가 많이 개선
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동의 가운데에 위치한 주호의 일조조건 
여전히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4-2> 주동방위별 인동간격(서울, 동지의 경우)
자료: 박태병, 박윤환(1993). p.54
한편 건물층수와 인동간격에 따른 밀도(용적률)변화를 살펴보면 인동간격이 
1.0~1.5h에서는 건물층수에 따라 용적률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만, 인동간격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층고를 높이더라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방향의 인동간격이 적용됐을 경우, 인동간격 1h이고, 건물층고가 20층
일 때, 용적률은 220%, 1.25h일 때는 18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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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동간격, 층고, 용적률과의 관계
자료: 박태병, 박윤환(1993). p.56
(5) 주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결과
먼저, 일조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응답자의 
50.1%의 주민들이 실내의 일조(채광)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46.1%가 가급적 일조권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풍과 난
방에 큰 문제가 없고 조망이 좋으면 굳이 확보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8%에 
불과해 일조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망이나 
통풍 등에 비해 일조권과 관련된 법규나 법원의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주민
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일조권의 필요성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일조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
이한 천천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가급적 일조권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9.3%로서,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
야 한다고 응답한 주민보다 약 22%가 높은 수지를 보이고 있다. 일조권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방아파트와 대림아파트의 경우 각각 58.0%와 
55.7%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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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필요성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왔으므로 반드시 
확보
40
 (37.0)
 65
 (58.0)
54
(55.7)
159
(50.1)
 가급적 일조권이 확보
64
(59.3)
 45
(40.2)
37
(38.1)
146
(46.1)
 통풍, 난방, 조망에 문제가 
없으며 확보 불필요
4
(3.7)
 2
(1.8)
6
(6.2)
12
(3.8)
계 
108
(100.0)
112
(100.0)
97
(100.0)
317
(100.0)
일조시간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1시간 미만
1
 (0.9)
 1
 (0.9)
-
2
(0.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
(1.9)
 13
(11.6)
11
(11.1)
26
(8.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
(31.5)
 42
(37.5)
29
(29.3)
105
(32. 9)
3시간 이상
71
(65.7)
56
(50.0)
59
(59.6)
186
(58. 3)
계 
108
(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표 4-6> 단지별 일조권(채광) 확보의 필요성 응답비율
다음으로 적정 일조시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동주택의 최소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공동주택의 주정면 방
향으로 인접한 아파트 동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배만큼 이격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문지에 참고자료로 제시한 
다음에 응답항목으로는 현행법규에서 규정한 2시간보다 많은 3시간 이상, 그 보
다 적은 1~2시간미만을 설문항목으로 설정한 후 최소일조시간을 물어보았다.
<표 4-7> 단지별 희망 일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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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주공(%) 
우방
(%)
대림
(%)
소계
(%)
정남향이 아니면 안 됨 13 (12.0)
 14
 (12.5)
10
(10.2)
37
(11.6)
남동향 65(60.2)
 85
(71.4)
63
(64.3)
208
(65. 4)
남서향 28(25.9)
 14
(12.5)
17
(17.3)
59
(18.6)
어느 향이든 중요하지 않음 2(1.9)
4
(3.6)
8
(8.2)
14
(4.4)
계 108(100.0)
112
(100.0)
98
(100.0)
317
(100.0)
이에 대해 일조시간이 2~3시간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9%정도였고, 
58.3%가 연속해서 3시간 이상 일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설문결과는 주민들이 현행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과 관련 없이 일조시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설문응답항목에서 4시간 또는 5시간을 설정하지 않아 정확한 희망 일조
시간을 알 수는 없었으나 최소한 3시간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요구치는 사업성과 개발추세를 감안해 볼 때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 결과는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의미있
는 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공동주택의 주동의 배치방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주동의 배치방향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조권 확보를 위해 남향이 아니더라도 거주에 
큰 문제가 없는 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에 상
관없이 전체의 65.4%에 해당하는 208명의 응답자가 남동향을 선호하였다. 한편 
반드시 정남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11.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파트
배치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상
관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불과해 여전히 향이 아파트주민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단지별 일조권 확보와 연관된 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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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최소한 연
속해서 확보해야 하는 일조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한 전문가집단의 
47.7%인 42명이 연속해서 3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고, 다음으로 43.2%인 38명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일조를 확보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속해서 2시간 미만의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
다는 의견은 9.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단지 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서 전문가들
은 현행 기준 즉, 건축법상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규보다 더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최소 일조시간
2) 경관 및 조망 요인
(1)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도시화에 따른 토지의 개발압력이 커지면서 건축행위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높은 개발밀도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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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햇빛과 조망을 차단시키고, 주변 건축물 및 가로환경의 쾌적성과 가
치를 하락시키는 등 여러 도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
거지역의 경우 전체 주택가구의 약 40%를 고층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
택 개발형태가 더욱 고층⋅고밀화 되어가면서 주변지역 및 단지내부 경관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층아파트의 경관선호도에 대한 연구54)에서는 수도권내 15개 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경관요소를 추출한 바 있는데, 다른 단지와의 
차별성에서 오는 개성, 공간의 개방성, 단지의 품격 및 조화성, 스카이라인 등의 
군집형상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아파트 경관을 구성하는 지표들 간의 요인분석 결과로서 건물 용적의 총
량(용적률), 시각적 차원의 단지 입면차폐형상(입면차폐율), 층수 등이 아파트 단
지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관요소 중 개발밀도와 관련 있는 요소로는 공간의 개방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개방성은 건축공간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전개되는 3차원
적 특성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밀화와 폐쇄적인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각종 집합주거계획 연구55)에서 주요한 영향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즉, 개방성 또는 반대 개념으로 폐쇄감은 건축의 공간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바닥, 벽, 높이, 거리의 조절에 따라 인간의 행위 및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성의 척도를 실제 도시 또는 건축공간에 도입시키고
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물의 내부공간이나 도시공간의 개방
성 또는 폐쇄성을 평가하는 경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시점의 위치나 방향성에 관련된 것으로 개방성의 양에 대
한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지만, 절대적 평가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54) 심재만, 이동배. 2004. “고층아파트단지의 경관구성 요소와 차폐도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20권 제2호. p.147
55) 이성렬 외(2001), 안규용 외(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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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요소와 개발밀도 관계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 즉 개발밀도와 관련 
있는 방법론적 요소는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보면 크게 천공률, 입면규제, 높이
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천공률
천공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천공차폐율’, ‘천공노출면’ 및 ‘천공조망차폐율’ 이
라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천공률 규제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천공차폐율이란 특정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전체 천공량 중 건축물에 의
해 가려지는 하늘면적의 양을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공간의 개방
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간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입
면차폐도’를 들 수 있는데, 천공차폐율의 경우 각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입면차폐도는 시점에 상관없이 단지 밖의 주요간선도로
에서 보는 공동주택 주동의 입면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56) 
따라서 천공차폐율은 입면차폐도와는 달리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실질적인 천
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천공차폐율 측정은 주로 3차원 물체를 
2차원으로 투영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실제 3차원 좌표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좌표계로의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천공차폐율 측정방법으로는 원통형의 스크린 위에 3차원의 물체를 
투영시키는 왈드럼 다이어그램(Waldram diagram)과 이를 보완한 미드타운 일광
평가표(midtown daylight evaluation chart) 및 SOM 차트(Skidmore, Owings & 
Merrill Rectilinear Chart) 등이 있는데, 왈드럼 다이어그램은 실내에서 바라보이는  
채광에 대한 평가를, 미드타운 일광평가표 및 SOM 차트는 단지내 지상면인 보행
56) 장윤배외. 2001. “천공차폐율 계산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권5호.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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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서 도로개방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법은 작도단계와 채점단계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컴퓨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한계를 지닌다.57)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건축기준법에서 천공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공률은 지상의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면상에 반구(‘상
정반구(想定半球)’)를 상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평투영면적 중 건축물 대지의 
투영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투영면적 비율이다58). 
뉴욕시의 경우에는 미드타운 일광평가법에 의한 천공차폐율을 쓰는데, 뉴욕시
의 현황조사결과 미드타운 일광평가표의 경우, 고도각 70도 이하는 대부분 차폐
되고, 고도각 70도 이상의 천공 중 약 25%가 가려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현황을 바탕으로 뉴욕시에서는 미드타운 일광평가 대상기준을 설정하였는
데, 향후 도심부 건축시에 고도각 70도 이상의 천공을 대상으로 최소한 75%이상
의 천공이 개방되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장윤배(2002)는 도로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에 시점의 위치가 고정되고 시
선의 방향이 건물을 마주보는 경우에 최대 천공차폐율이 구해진다고 규정한 후, 
용적률을 대지전면건폐비(건물전면폭/대지전면폭) α, 대지측면건폐비(건물깊이/
대지깊이) β 및 층수 N과의 관계식59)으로 설정하여 용적률과 천공차폐율 사이
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60) 
연구 결과 대지전면부가 차폐된 형태(α=1)일때, 사선계수 1.5에서 최대 천공차
폐율은 62.6%이며, 높이제한완화구역에서의 최대사선계수가 3.0인 경우 천공차
폐율은 79.5%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용적률은 천공차폐율 및 층수와 상관관
계가 높으며, 대지전면건폐비나 대지측면건폐비와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는 결국 수직방향으로 건축은 무한한 반면, 수평방향으로는 대지규모
57) 장윤배외. 2001. 전게서. p128-129.
58) 일본 건축기준법시행령 제135조5항에서는 천공률(Rs)을 (As-Ab)÷As로 규정하고 있다.
   (As : 지상의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수평면상에서 상정하는 반구(이하 ‘상정반구’)의 수평투영면적, 
    Ab : 건축물 및 그 대지기반을 As의 상정반구와 동일한 상정반구에 투영한 수평투영면적).
59) N = FAR / α∙ β  (N: 층수, FAR : 용적율).
60) 장윤배. 2002."용적률규제 하에서 건축물의 형태와 천공차폐율과의 관계“.국토계획37권4호 p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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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최초셋백거리
H: 도로경계선에서 천공노출면의 높이
h: 후면천공노출면의 높이
V: 수직거리
A: 수평거리
(V와 A를 규정하여 천공노출면의 기울
기 정함)
자료: 김도년외(2003). p.171
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클수록 천공차폐율이 크므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향상시키려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공노출면이란 중밀도 이상으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높이 이상의 일정 기울기를 가상의 면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로와 대지
내 공지에 빛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여 오피스 건물 등 업무, 상업지역
에 적합한 규제수단이지만, 주로 건축의 용적률보다는 기존 용적률 상에서의 건
축형태 규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천공차폐
율과 약간 다른 개념인 천공노출면(sky exposure plane) 규제는 1961년 당시 뉴욕
시에서 오피스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용적확보 수단인 이른바 ‘웨딩케이크’
형 건물 형태를 배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가로변으로부터 일정거리
부분에 대해서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용적률 적용에 의해 높이를 제
한하는 내용으로 조닝을 개정한 바 있다.61)
<그림 4-5> 천공노출면 개념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천공조망차폐율 방식은 이들과는 개념이 다르
다. 즉, 일반적으로 건물 밖이나 대지 외곽에서의 시점으로 측정하는 천공차폐울
이나 천공노출면과는 달리, 건물 실내의 창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들어오는 전
망 중 하늘과 조망범위 안에 있는 녹지, 건물, 대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1) 김도년외. 2003. “3차원적 도시관리 수단으로서의 건축물 높이기준 설정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19권 3호.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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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촬영사진 시뮬레이션
자료: (주)SUNLOOK 일조침해분석〔online〕http://www.sunlook.co.kr.
이 방법은 법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천공의 차폐변화율에 따라 기술적
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6> 천공조망차폐율 측정사례 
 ￭ 입면규제
입면규제 방법은 경관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크게 ‘입면적규제’, ‘입면차
폐도’, ‘입면건폐도’, ‘입면건폐율’ 및 ‘조망차폐율’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고, 경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의 활용 및 평가 시 활용된다.62)
먼저 ‘입면적규제’는 일부에서는 입면투영면적규제라고도 하는데, 고층 아파
트단지의 경우 건물의 폭과 높이, 두 값을 동시에 연동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건물 한 동의 입면적 윤곽을 일정 수
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물의 폭은 좁아지는 등 주호 동의 다
양성을 도모할 수 있어 획일적인 판상형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지양할 수 있
다. 하지만 한방향이 아닌 모든 지점에서의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입면차폐도’는 특정 한 지점에서 단지 내 연접된 동별 투영 입면적
의 합계(겹치는 부분은 제외)를 단지 최장 길이로 나눈 값으로 결과적으로는 건
축물의 평균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요 강변
이나 산악지형 주변 등 시점이 분명한 곳에서 차폐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다.
입면차폐도가 단지의 전면에서 차폐도를 규제하는 반면, ‘입면건폐율’은 대지
62) 심재만 외. 2002. 전게서 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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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지표 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규칙
입면적 •한강, 남산 등 인접지역 : 3,000㎡ 이하•기타지역 : 3,500㎡ 이하
입면차폐도
•한강경계 500m, 주요하천지역, 남산․북악산 등 해
발40m 이상 구릉지: 30m 이하
•주요간선도로변, 일반구릉지: 35m 이하
•기타지역 : 40m 이하
경기도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용기준
입면적
•주요 산, 국가하천, 문화재 주변, 고속도로․철도․주
요 간선도로 주변 : 3,000㎡ 이하
•기타지역 : 3,500㎡ 이하
조망차폐율
•주요 산, 국가하천, 문화재 주변, 고속도로․철도주
변: 50% 이하
•지방하천 및 주요간선도로 주변 : 60% 이하
•기타지역 : 70% 이하
면적에 대한 단지내부 건물전체의 입면적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이 비교
적 높다. 그러나 주동배치와 형식에 따라 등가직경이 같지만 입면건폐율이 동일
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각적 통로 등의 형성이 왜곡될 가능
성이 있다. 이 밖에 심재만(2004)은 기존의 입면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로티 
도입 등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지선형차폐율
(건폐길이/부지전면길이)’, ‘부지입면차폐율(차폐면적/부지입면적)’ 등을 통한 보
완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망차폐율’은 단지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
물의 입면적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용기준에서 주
요 조망지점이나 교통시설 주위의 조망 확보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는 조망차폐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입면차폐도를 
사용하고 있다. 
<표 4-9> 지자체의 경관관련 입면규제 기준 
 ￭ 높이규제
건축물 높이규제는 일조, 통풍, 개방감 등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출발
하였으며, 건축물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과밀개발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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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밀도규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1962년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용적
률규제가 아니고 당시 일본의 건축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은 31m, 주거지
역은 20m 높이규제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수요가 높아지면서 건폐면적을 
확대하여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과밀하게 개발됨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하고, 지상 주차장 확보 등이 필요하게 되어 융통성있게 규모를 규제하는 용
적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63) 이외에도 높이규제는 경관확보 차원에서 도로에서
의 사선제한방식 등이 적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도로폭원에 대한 필지단위의 사선제한방식을 의미하며, 도로경계
선으로부터 거리의 일정비율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사용하고 
있으나64)일률적으로 사선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져오는 건축물 형상의 기형화, 
도시관리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높이제한완화구역, 가로구역내 높이지정 
등 완화규정이 만들어졌다.
특히, 전면도로의 폭원이나 대지규모가 클수록, 또한 건물의 전면도로경계선
으로부터의 후퇴거리가 클수록 허용높이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같은 가로에서 개
별부지별로 허용높이가 달라져 지구나 도시 차원에서의 경관형성에 어려움이 많
았다. 도시 차원에서 시각적 경관을 특징짓는 일차적인 요소는 주변산세 등 자연
지형과 건축군의 집합적 형태에서 보이는 스카이라인65)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건축행위의 높이는 기존 의 자연환경 및 주위 건축물과의 조화 속
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기존 재개발구역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평균표고를 40m로 봤을 때, 구역의 60%인 117개가 표고 
40m이상에 위치하고, 최고 표고 100m를 넘는 구역도 23개에 이르고 심지어 
63) 김도년 외. 2003. (전게서 p.170) 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1700년대부터 이미 높이제한이 밀도규제수단
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용적률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높이규제에서 용적률규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록의 <참고자료1>을 참고.
64) 도로사선제한의 기원은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외곽선을 규제하도록 한 1784년의 파리 가바리
(gabarit)이고, 우리나라의 사선제한기준은 1913년 일본 동경 주거지역에서 도로폭원의 1.25배(상업지
역은 1.5배)로 사선제한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을 모방하였다.
65) 김영창외. 2003. “건축법 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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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상도 2개 구역이 존재한다.66)
이처럼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의 경우 기존 구릉지, 산지 상에 위치할 뿐만 아니
라 대부분 고층개발을 통해 자연경관을 차폐하고 훼손함으로써, 도시 스카이라
인을 왜곡시키고 있다.67) 특히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따라 중심지 및 비중
심지 등으로 위계를 구분하여 높이 및 규모를 규제하는 방식이 경관상이나 기능
적으로 바람직하나, 필지 단위에서 적정한 도로 및 대지조건만 확보하면 이러한 
고려 없이 개별적 대규모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도시
전체차원의 스카이라인 규제나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66) 윤혁경. 2001. 「도시건축 엿보기」. p.242.
67)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이루어진「서울 도심부관리기본계획(1999년)」과 「도
심재개발기본계획(2001년)」에서는 서울 도심부를 대상으로 스카이라인형성을 위한 높이규제에 대
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의 도심부는 내사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산을 정점으로 한 
곳에서 볼 때 내사산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고(북악산 342m, 인왕산 338m, 남산 
262m, 낙산 110m), 급격하고 돌발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며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
를 추구하며, 역사성을 가진 지역과 문화재 주변 보호를 위해 고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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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요소 주요내용 산정식 및 기준 적용사례 관련성 평가
천
공
률
규
제
천공
차폐율
전체 천공량 중 건축물
에 의해 가려지는 천공
의 양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각도를 기준으로 함
-일본 천공률 : 想定半球 
중 건축물에 가려지지 않
는 수평투영면적 비율
-왈드럼 다이어그램: 실내
채광 평가
-미드타운일광평가표 및 
SOM차트 : 보행자레벨
에서 가로 개방성 평가
-장윤배(2002) :대지전면
부 차폐시, 사선계수 1.5
에서 초대 천공차폐율 
62.6%
뉴욕시 미드타운일광평가 : 
고도각 70도 이상에서 최소 
75%의 천공 개방
일본 건축기준법  : 
시행령 제135조 5항에 규정
건물내부 또는 
외부공간이 개
방성 측정효과 
큼
천공
노출면
건물용적 규제보다는 
건물형태 규제 중심(“웨
딩케이크형”지양)
최초 셋백거리후 건물의 
후퇴부에 대한 수직거리
와 수평거리를 규정, 천공
노출면의 기울기 정함
뉴욕시 중심상업지구 조닝
규모보다 형태
규제에 가까움. 
관련성 적음
천공 
조망
차폐율
실내의 특정지점에서 
보이는 전망 중, 조망권 
범위의 녹지, 건물, 대
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
율
실제 측정 및 컴퓨터 시뮬
레이션 
국내 조망권 및 일조권 소송 
관련 시뮬레이션 
세대별로 미치
는 개방성 측정
효과 큼
입
면
규
제
입면적
건물 1동의 입면적을 일
정수준 이하로 규정함
에 따라 입면 최장길이 
조정 및 옥외공간의 확
보 용이해짐 /층수 높아
질수록 건폐율 낮아짐
=높이☓길이
(건물의 형태가 1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
로 된 길이는 최장 수평등
각선 길이로 함)
서울시 기준:
1.한강, 남산 등 인접지역 : 
3,000㎡이하
2.기타지역 : 3,500㎡이하
관련성 있음
일부 지자체에
서 활용중
입면
차폐도
일자형 주동계획을 방
지하고 한강변, 구릉지 
등 판상형 아파트의 일
렬배치를 방지함
=단지내 연접된 동별 투
영입면적 합계(겹치는 부
분 제외) ÷한 시점에서의 
단지최장길이
서울시 기준:
1.한강, 남산 등 인접지역 : 
30m 이하
2.주요간선도로: 35m
3.기타지역 : 40m
관련성 있음
일부 지자체에
서 활용중
조망
차폐율
단지 주위의 주요 조망
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    
면적 합계를 단지의 조
망면적으로 나눈 것
=주동의 투영입면적 ÷ 조
망면적) × 100
경기도 기준:
1.주요 산,고속도로,철도주변 : 
50% 이하
2.주요간선도로,지방하천주변: 
60%이하
3.그 외지역:70%이하
관련성 있음
일부 지자체에
서 활용중
입면
건폐율
옥외공간의 건물에 대
한 폐쇄 및 개방성 평가 
지표
입면건폐율 = ∑(등가직경
☓각주동의 평균높이) ÷
대지면적
(각 주동의 등가직경 = 보
정된 외주길이/∏)
일본 동경신주쿠 부도심 등에
서 활용
건축물 규모 규
제와 관련이 있
으나, 개방성 
확보 어려움
높
이
규
제
사선
제한
필지단위로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거리의 일정
비율 이하로 높이를 제
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방식임
∡(기울기) = 높이/도로경
계선으로부터의 폭원
서울시 1.50배
(1999년 개정 건축법상)
일본 동경 : 1.25배 (상업지역 
1.5배) 
용적률 등 건축
물 규모규제와 
관련 있음 
가로
구역
높이
기준
주요가로변에 대한 지
구차원이 높이기준
(1999년 건축법 개정시 
포함)
해당지역 블록의 건축물
의 평균높이 조사후,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 특성
에 맞춰 지정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2003) 관련 적음
<표 4-10> 경관관련 개발밀도 요소 종합 
자료: 심재만 외(2004), 김도년 외(2003), 장윤배(2001, 2002) 등을 참고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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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구 차원에서의 높이 규제의 경우, 절대높이 규제 등의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한데, 그 사례로는 파리 구시가지 등을 들 수 있다. 파리의 
경우 해당 시가지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최고높이를 차별적으로 제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예로 싱가포르나 호주 시드니의 경우는 지구단위의 구체적 높이기
준이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되고 있다.68) 
이러한 기준들은 대부분 지구적 차원에서 기준제시를 통해 도시전체차원에서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보 및 스카이라인 형성이 주된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지구차원의 높이 규제를 위해 1999년 개정된 건축법을 통해 가로
구역(블록)별로 최고높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되지 않은 곳은 종
전의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규정
은 오피스 등 고층개발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사선제한
기준을 완화,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 조망권
조망권은 일반적으로는 시야가 차단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개방성과 유사한 의미69)라고 할 수 있다. 공법차원인 현행 건
축법상에는 조망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판례상에는 조망권리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조망은 인간의 시야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및 위쪽으로 27°의 범위 내에서 마
주보는 건물 밖의 외부공간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폐쇄감 혹은 압박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며,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
는 외부공간을 고려할 때 특히 위쪽(양각)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는 인간의 시야 
범위가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로 30°인 60°가 한계라는 점에 기인한다.70)
68) 김도년 외. 2003. 전게서.p.172.
69) 법원 판시에는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
{(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5}이 0.4인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
는다고 보고 있다(대전지방법원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문).
70) 서울고법(1996. 3. 26 사건번호 94나 11806)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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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택에서의 조망권은 일조권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주요 
환경권으로 보고는 있지만, 수인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 일조권과는 달
리 수인한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가 어렵고 조망권 자체가 거주민의 주관적 
만족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에 비해 부차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71). 
2004년 6월 서울지법의 판결에서는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
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조망권 침해소송을 기각했고,72) 또한 같은 
달, 서울 여의도 주민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20층 이상 건축공사금지 소
송에서도  “시각 대상으로 경관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
에 의한 것으로 본래 이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그 자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
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고 기각했다.73) 
그러나 2004년 9월에 최초로 법원이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을 경제적 가
치로 인정하여 이를 침해한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주민이 LG아파트와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에서 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 경
관은 미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크
며,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
이라고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74) 이는 조망권을 주거 및 생활환경 요소로 인
정하는 환경권이라기보다 특수한 경관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로 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망권의 침해가 단순히 전망이 종전보다 나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전망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외부의 건축 행위로 하락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조망권의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
71) 대전지방법원의 판시에서는 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
로 일조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조망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는 부차적 기준으로 삼고 있
다 (대전지방법원 1998. 1. 8 선고 96가합 10960 판시내용 중).
72) 서울지법 민사14부 판결내용.
73) 서울지법 민사13부 판결내용.
74) 서울고법 민사23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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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및 개방감에 대한 의견 주공(%) 
우방
(%)
대림
(%)
소계
(%)
아파트 배치 시 조망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8
 (44.9)
  56
 (50.0)
48
(48.5)
152
(47. 8)
조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개방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50
(46.7)
48
(42.9)
43
(43.4)
141
(44. 3)
조망이나 개방감은 필요하나, 
일조나 자연통풍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9
(8.4)
8
(7.1)
8
(8.1)
 25
(7.9)
계 107(100.0)
112
(100.0)
99
(100.0)
318
(100.0)
용에는 매우 큰 제한을 둔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뒤이은 2004년 9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서울 고척동 주
민이 제기한 조망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면서 “만약, 특정 장소의 조망
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점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돼 그 장소에 건축물
이 건축된 경우에는 조망권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조망권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조망 및 개방감
조망권은 외부의 중요한 가치있는 경관을 바라보는 권리로 정의되므로 일반적
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망권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
로 활용가능한 개념은 개방감일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조망권과 개
방감에 대한 선호를 물어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용가능한 환경기준인 입면차폐
율에 대해 묻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우선, 설문조사결과 대상주민들은 주거환경의 조망권이나 개방감을 일조나 통
풍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표 4-11> 단지별 조망권 및 개방감에 대한 의견
조망과 개방감에 대한 답변 결과, 응답자의 47.8%는 ‘아파트 배치 시 조망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44.3%는 ‘조망이 확보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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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및 개방감에 대한 의견
2백만원 이하
(%) 
2-4백만원
(%)
4백만원이상
(%)
소계
(%)
아파트 배치 시 조망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2
 (50.6)
94
 (46.5)
14
(45.2)
150
(47. 5)
조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개방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38
(45.8)
93
(46.0)
10
(32.2)
 141
(44. 6)
조망이나 개방감은 필요하나, 
일조나 자연통풍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3
(3.6)
 15
(7.5)
7
(22.6)
25
(7.9)
계 
83
(100.0)
202
(100.0)
31
(100.0)
316
(100.0)
도 최소한 개방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조망이나 개
방감은 필요하나, 일조나 자연통풍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8%
에 불과하다는 응답률에 근거할 경우 주거환경에 있어서 조망과 개방감이 일조
나 통풍보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도 조망권과 개방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
록 조망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일조나 자연
통풍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하 
인 저소득층은 전체의 50.6%가 조망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45.2%로 약간 작다. 고소득계층의 22.6%는 일조
나 자연통풍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3.6%보
다 월등히 높으며, 주거환경에서 조망, 개방감, 일조, 자연통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조망권 및 개방감에 대한 의견
 ￭ 조망차폐율
아파트단지에서 조망이나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전면의 건물높이나 
해당 건물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하늘을 보이게 하는 수평적 개방방식과 정면에 
있는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산이나 경치가 보이게 하는 수직적 개방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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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정면에 있는 건물의 높이와 
해당건물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하늘이 보이게 한다.
78
(72.2)
76
(67.9)
53
(53.5)
 207
(64. 9)
하늘까지는 보이지 않아도 정면에 
있는 건물들 사이로 산이나 경치가 
보이도록 한다.
30
(27.8)
 36
(32.1)
46
(46.5)
112
(35.1)
계 
108
(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전체 응답자의 64.9%인 207명이 하늘을 보이게 하는 수평적 개방방식은 선호
한 반면, 35.1%가 건물들 사이로 산이나 경치가 보이도록 하는 수직적 개방방식
을 선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평적 개방방식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
한 선호도는 용적률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저밀도인 천천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수평적 개방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72.2%로 나타났으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
밀도에서는 67.9%, 고밀도에서는 53.5%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
로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직적 개방방식을 통해 시각적, 
심리적 완충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은 수평적 개방방식을 통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저
층아파트는 설계과정에서 수평적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에 치중해
야 하며, 고층아파트는 수직적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3> 단지별 수평 및 수직적 개방감에 대한 선호도
건물 사이로 보이는 개방감인 조망차폐율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
재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
준인 50% 차폐를 중심으로 60% 차폐, 70% 차폐75)와 추가적 기준인 40%차폐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그림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답답함
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차폐정도를 고르도록 하였다.
75) 이 기준에 따르면, 주요 산․국가하천․문화재 경계 1km이내․고속도로 및 철도의 좌우 경계 0.5km 
이내는 ‘50% 이하’를, 지방하천․주요간선도로의 좌우 경계 0.5km이내는 ‘60%이하’, 그 외 지역은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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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차폐정도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40%
54
(50.0)
77
(69.4)
79
(80.6)
 210
(66. 2)
50%
49
(45.4)
 30
(27.0)
17
(17.3)
96
(30.3)
60%
3
(2.8)
3
(2.7)
2
(2.0)
8
(2.5)
70%
2
(1.9)
1
(0.9)
-
3
(0.9)
계 
108
(100.0)
111
(100.0)
98
(100.0)
317
(100.0)
응답자의 66.2%가 40% 차폐를, 30.3%가 현행 최소차폐기준인 50% 차폐를 선
택하였다. 한편, 단지별로는 저밀도인 주공아파트 주민의 경우 40% 차폐에 
54.0%가 선호한 반면 우방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40% 차폐에 대해 각각 69.4%
와 80.6%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층에 사는 주민일수록 
조망차폐율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단지별 조망차폐 정도에 대한 선호도
한편, 전문가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63.6%는 공동주
택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모든 공
동주택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층수, 이격거리 규
정 등 타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필요 없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하였다.
<그림 4-7> 공동주택의 입면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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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본 규정의 획일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3) 건물의 층수에 대한 사회 심리적 요인
(1) 사회병리와 과밀과의 관계
제2장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초기연구들은 과밀이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이 깊
다는 결론이 많았으나,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하는 연구가 많아 과밀이 사회적 
병리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과밀이라는 총체적 개념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내거주공간의 협소함이 스
트레스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데, 이는 원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
증후군과 같은 것으로, 소음 또는 행동, 활동으로 개인 간 규칙을 만들어내는 기
재에 의해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심리적 신체적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고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과밀한 환경이더라도 인간의 적응능력에 따라 가족과 친구와 같은 일
차적 관계는 변함이 없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선택적 후퇴를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피하게 되므로 인간관계의 부정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오히
려 저밀도 도시가 범죄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많은데, 미국
의 예를 보면 고밀도인 뉴욕보다 저밀도인 로스앤젤레스의 범죄율이 37% 더 많
고, 디트로이트는 뉴욕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6)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신도시인 밀턴 케인즈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단조로운 
단독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도시경관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웃과 접촉할 기회와 
활기찬 가로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
으로 고층고밀개발은 고립감을 주고, 범죄위협이 커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런던 등에서는 이런 이유로 고층고밀개발을 포기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해서 이
는 고밀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밀도의 경우도 고립감과 가로에서의 범죄가 많
76) 이는 폭행범과 도둑질이 포함된 것으로 저밀도 도시는 도둑질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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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77)
다시 말해서 사회적 병리와 밀도지표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으며, 사회적 병리
는 외부공간밀도보다는 주로 실내거주밀도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요컨대, 고밀
도의 일상생활이 저밀도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험과 느낌 상의 차이
로 고밀도에 대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고밀에 대한 사회적 효과는 
명백하지 않고 사회 심리적인 일관성도 찾기가 힘들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초고층 아파트 거주와 건강78)
우리나라에서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1988년 상계 신시가지의 4단지에 
시범적으로 건설한 25층 주거동이 최초이다. 이후 상계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79)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여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초고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
기 시작한 다음해인 1993년에는 전체 건설량의 47%를 차지하고, 1994년에는 
60.4%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건강에 관한 기존 조사연구는 초고층
이라는 주거환경 특성을 거주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
서 첫째, 주거환경 특성의 차이와 심리적 건강에 주목하는 연구, 둘째, 주거환경 특
성의 차이와 신체적 건강에 주목하는 연구, 셋째, 주거환경 특성의 차이와 행동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 넷째, 유해물질과 건강의 관계(sick house syndrome)에 주목
하는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심리적 건강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우 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주요 논쟁 사항으로는 대부분 주거환경의 특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양자간에 명확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판
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거주층수에 주목하는 경우 그 양상은 연구에 
77) Stuart Gilcriest. 1994. 전게서.
78) 대한주택공사. 2003.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79) 1990년 상계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검토 작업을 진행(대한주택공사, 
거주후 평가, 1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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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금씩 달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거주층수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주거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저층일수록 주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80) 따라서 거주층수와 스트레스
의 상호관계는 일률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충분한 실증
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아동의 발달 상황이 주거공간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지는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들은 고층 
거주아동일수록 야뇨증이나 낮에 오줌 싸는 일이 더 많고, 일상의 인사, 배뇨, 손 
씻기, 식사, 의복착용 등 자립행동 습득이 저층부 아동에 비하여 더 늦다는 결론
을 내리고 있다.81) 이러한 주장은 고층부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외부로의 외출 
빈도가 낮고, 이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내 연구의 경우, 고층부 거주 아동이 사회성이나 자립도가 낮
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주택 거주아동에 비해 오히려 아파트 거주아
동의 사회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며 아파트 거주 아동 사이에서는 거주층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82)
이러한 정반대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층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리적, 발
달적 측면에서 고층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제2장에서도 
요약하였듯이, 고층 거주자의 경우 외출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 층고에 대한 주민선호도
앞에서 논의된 것은 층고가 주민에 대해 스트레스나 유아의 사회성 형성에 미
80) 이는 저층일수록 출입 등에 따라 생기는 번잡함이나 출입시, 또는 주변의 소음 등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81) 織田正昭. 1995. 日暮 眞, 高層住宅と子供、 公衆衛生 Vol.55 No.5.
82) 강인호, 최병숙.  "주거 고층화와 아동의 놀이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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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들 개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분명
한 인과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민선호도라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선호층고를 조사하여 환경기준을 조사하는 방법이 많이 진행되었
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주택유형의 주거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로 선호 주택유형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변화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공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입주희망 주
택유형에서 아파트가 1990년에 70% 가까이 차지하다가 전원주택을 희망주택유
형으로 추가한 1999년부터 전원주택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1년에는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에서 선호주택유형이 변화중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조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국주택신문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40.3%
로 나타났고83),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선호주택유형의 변화를 예측한 연구
에서는 아파트가 14.8%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 연구도 있다.84)
반면 아파트의 선택비율이 60% 가까이 될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어서85) 연
구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한 희망
주택유형에 대한 2003년 조사에서 2002년 53.9%를 점유하던 것이 68.9%로 상당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 이를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층
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외에 통계청의 사회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대도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40%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20% 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 정도는 초고층 아파트만을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83) 한국주택신문 (7월 14일자), -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만족도 조사 -
84) 김홍규·하미경·고원용. 1997. "미래주거환경전망". 「주택포럼」.
85) 박목태·장정수. 1998. "97년도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결과분석".「주택금융」.
86) 경기도. 2003.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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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기준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기타
전 국 100 57.6 1.3 37.8 1.3 0.5 1.2 0.3
서 울 100 43.5 2.1 49.5 1.8 0.8 1.9 0.3
부 산 100 48.4 1.4 46.9 1.5 0.7 1.1 0.1
대 구 100 47.4 2.9 46.3 0.9 0.8 1 0.7
인 천 100 47 1.1 48.5 1.7 0.5 1 0.3
광 주 100 51.4 1 44.4 0.9 0.4 1.8 0.1
대 전 100 53.8 1 41.5 1.6 0.9 0.9 0.3
울 산 100 57.1 1.1 38.8 1.7 0.3 1 0.1
경 기 100 52.8 1.5 42.4 1.3 0.5 1.2 0.3
강 원 100 78.3 0.6 19.2 0.6 0.3 0.7 0.2
충 북 100 75 0.4 22.8 0.4 0.1 0.7 0.6
충 남 100 79.1 0.3 18.9 1.1 0.2 0.4 0
전 북 100 74.5 0.4 23.6 0.8 0.2 0.6 - 
전 남 100 76.4 0.8 21.6 0.6 0.1 0.3 0.2
경 북 100 75.1 0.4 21.9 1 0.4 0.9 0.2
경 남 100 70.1 1 25.7 0.9 0.4 1.5 0.3
제 주 100 84.6 0.6 12 1.5 0.8 0.3 0.2
<표 4-15> 주거유형별 희망비율                   
   (단위 : %)
상당히 희소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 비율을 
근거로 초고층 아파트의 선호 경향을 추정하면 전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고층 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가 동
시에 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자료
한편,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선호층고가 다를 수 있다. 과거의 연구는 주로 
선호주거유형이었다면, 아파트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층고가 앞에서 언급한 사회
적 접촉, 경관 등에서 문제로 제기 되었다. 장승재(1996)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61%가 아파트를 향후 이사희망 주거유형으로 선택하고, 아파트 선택 
집단 중 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은 21.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3.1%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희망주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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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7) 
 또한 김상호(1994) 등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고
층부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조사대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일정 비율 이상 초고층부, 또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88)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이 대도시를 중심으
로 40-50% 정도 존재하고, 초고층부를 선호하는 계층은 20% 내외 정도로 존재하
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선호 측면에서 볼 때, 초고
층을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마다 입주희망
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단지의 주거수요설문조
사 등을 통하여 선호주거층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5)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의 층수는 사회성과 관련된 외출편리성, 경관과 관련된 조망 등과 복합
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주민에게 선호층수를 묻는 것은 단지 외출편리성만 가
지고 묻지 않고 경관과도 관련있음을 지문에서 전제하고 설문하였다. 이런 점에
서는 개별요소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호층고를 직접 물어보는 것
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외출의 편리성이나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거주하고 싶
은 선호층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응답자의 30.8%인 98명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6-10층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28.3%인 90명이 엘리베이터
를 이용할 수 있는 10-15층을 선호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5층 아파트일 경우 3∼5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1∼2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87) 장승재, 박춘근. 1996. “ 초고층 아파트의 거주특성과 주거환경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12권 9호.
88) 김상호, 김수암, 민병호. 1994. “초고층 아파트 입주자의 거주층수 선호도 및 층수선택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0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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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유형 주공(%)
우방
(%) 
대림
(%)
소계
(%)
전체 
순위
계단을 걸어서 1∼2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5
 (4.6)
 5
 (4.5)
  3
 (3.1)
 13
 (4.1) 6
계단을 걸어서 3∼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39
(36.1)
 6
(5.4)
10
(10.2)
 55
(17.3) 3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3∼5층
 5
(4.6)
 10
( 8.9)
 5
(5.1)
 20
(6.3) 5
엘리베이터 이용 6∼10층 34(31.5)
47
(42.0)
 17
 (17.3)
 98
 (30. 8) 1
엘리베이터 이용 10∼15층 21(19.4)
37
(33.0)
32
(32.7)
90
(28. 3) 2
엘리베이터 이용 16층 이상 
초고층
4
(3.7)
 7
(6.3)
31
(31.6)
42
(13.2) 4
계 108(100.0)
112
(100.0)
 98
(100.0)
318
(100.0)
아파트 거주민의 선호층수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거주환경도 장래의 아파트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높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천천동 주공아파트단지 주
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3∼5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이 이미 저층아파트에 익숙해져 있고 밀도가 낮은 저층
아파트의 장점은 원하되, 프라이버시, 범죄, 일조 등에 유리한 아파트의 상층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고층아파트 개발밀도에 근접한 용적률 242%의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6∼15층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주택 선호층수와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적률이 359%이며 15층∼28층의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림아파트 
단지주민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32.7%인 32명이 10∼15층을 선호하였고, 31.6%인 
31명이 16층 이상의 초고층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64.3%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고층아파트 선호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층아파트의 
상층부에 대한 선호계층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단지별 외출의 편리성, 조망 등을 고려한 거주희망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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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선호도
2백만원 이하
(%) 
2-4백만원
(%)
4백만원 이상
(%)
소계
(%)
 계단을 걸어서 1∼2층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5
 (6.0)
 6
 (3.0)
2
(6.5)
13
(4.1)
 계단을 걸어서 3∼5층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27
(32.5)
26
(12.9)
2
(6.5)
 55
(17.4)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3∼5층
2
(2.4)
 15
(7.4)
2
(6.5)
19
(6.0)
엘리베이터 이용 6∼10층
 25
 (30.1)
59
(29.2)
13
(41.9)
97
(30. 7)
엘리베이터 이용 10∼15층
17
(20.5)
63
(31.2)
10
(32.3)
90
(28.5)
엘리베이터 이용 16층 이상 
초고층
7
(8.4)
33
(16.3)
2
(6.5)
42
(13.3)
계 
83
(100.0)
202
(100.0)
31
(100.0)
316
(100.0)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른 층별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5층 아파트의 3∼5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5%인 27명
이 가장 선호하는 층별 유형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베이터 운영을 
포함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양호한 조망과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주택가격이 저렴한 소형평형이 5층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이와는 달리 월평균소득이 200∼400만원인 중간소득계층과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6∼10층 및 10∼15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의 60.4%, 고소득계층의 74.2%가 6∼15
층을 가장 선호하는 층수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층수는 일조와 조망은 확보가 용
이한 반면, 지상레벨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상대적으
로 적은 층수라고 할 수 있다.
<표 4-17>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희망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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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찬가지로 주부나 아동의 외출과 같은 단지 내의 사회적 접촉을 활성화
시키고 경관 상 위압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층고가 낮아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연령계층에 따라 활동성이 다르므로 초고층 여부는 중요하지 않
고, 다만 경관 상 평균 층고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체응답
자의 60.2%가 제시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부분적으로는 초고층 선
호계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고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4.1%로 나타
나 초고층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초고층은 외출 빈도
나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접촉 측면에서 초고층에 대한 거부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그것 보다는 경관적인 측면이 아파트 주동의 층고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아파트 주동의 높이
한편, 경관과 관련하여 적용할 평균층수는 도시의 규모나 도시내 공간적 위치
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의 특성별로 시가지 전체에 적
용할 수 있는 평균높이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필요한 중심부나 역세권지역 등
에 적용할 평균높이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는 <표 4-18>
에서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시의 인구규모와 공간적 위치에 따라 차등화
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구규모가 3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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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 공간범위
평균층고 
5층 이하
(%)
6-10층
(%)
10-15층
(%)
16층 이상
(%)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시가지
50
(58.8)
30
(35.3)
5
(5.9)
-
도심 등
15
(17.2)
39
(44.8)
30
(34.5)
3
(3.4)
인구 30-100만 도시
시가지
17
(20.0)
42
(49.4)
24
(28.2)
2
(2.4)
도심 등
1
(1.1)
22
(25.3)
47
(54.0)
17
(19.5)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및 수도권 도시
시가지
3
(3.5)
24
(28.2)
50
(58.8)
8
(9.4)
도심 등 -
3
(3.4)
29
(33.3)
55
(63.2)
서울시
시가지
2
(2.4)
13
(15.3)
49
(57.6)
21
(24.7)
도심 등 -
1
(1.1)
12
(13.8)
74
(85.1)
주: 결측값을 제외하였으므로 각 도시별 합계는 100%임
의 경우 시가지 전체에 대한 공동주택의 평균높이가 5층 이하, 고밀이용이 필요
한 역세권이나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6～10층이 적정층고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인구 30～100만 명 규모의 도시의 경우 시가지에서는 6～10층, 역세권이나 
중심지역에서는 10～15층을 적정 평균층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 100
만 이상의 광역시와 성남, 고양, 수원과 같은 수도권의 서울인접도시 및 서울시
에 대해서는 시가지 전체의 공동주택 적정 평균층고를 10～15층, 역세권이나 중
심지역에는 16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18> 도시별 적정 평균층고 설문결과
4) 자연통풍 및 소음요소
(1) 자연통풍
자연통풍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이 주장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단지 조성할 경우에 아파트의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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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시 자연통풍을 위하여 일자형 배치를 권고하거나 건물의 층고를 낮추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자연통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에어컨 보급률이 거의 30%에 달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냉방에너지의 절약을 통하여 환경보존적인 측면으로도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미치는 자연통풍 기류에 대해서는  풍동실험장치 및 CFD 프로그
램 등을 통해서 단지 내의 각 주동 건물 전․후면에 발생하는 기류의 압력을 측
정, 각 주호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유통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실
험 결과, 공동주택에 있어서 자연통풍 기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로 
는 주동의 배치와 주동 간 인동간격 등을 꼽고 있다89).
나수연, 이언구(1999)는  7가지 주동형태에 따른 통풍성능 분석에서  ‘I’형이 
통풍성능이 일반적으로 우수하지만 배치각도(90도나 170도)에 따라 차압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약간 꺾인 ‘I’자형은 배치각도에 따른 변동 없이 
통풍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주동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주동 후면에 
무풍지대가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90) 
또한 조규형, 유호천(1999)은 인동간격과의 통풍성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풍차압이 건물 높이의 1배 또는 2배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건물 높이의 
3배에서부터 크게 상승한다고 분석하였으나91), 이는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
소이긴 하지만, 수인한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데다가 현재의 공동주택 계획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약하다.
(2) 소음
환경부가 2002년에 전국 9개 도시의 주민 4,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
89) 이언구(1999), 나수연외 (1999), 조규형외 (1999) 등
90) 나수연외(1999). “공동주택의 자연통풍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권 1호. p584.
91) 조균형외(1999), “배치 및 인동간격에 따른 아파트 건물의 자연통풍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15권 10호 p.1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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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흥식외, 앞의 책. 539쪽
사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환경문제로 소음진동을 꼽는 응답자가 32.2%에 달
하는 등92) 생활환경내 소음에 대한 환경피해 인식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법에서
는 일반지역과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
는데, 도로변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낮 시간(06:00～22:00)에는 65dB, 밤 
시간(22:00～06:00)에는 55dB이하로 설정되어 있다93).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은 내부소음과 외부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내부
소음은 조사결과 각 주호의 상하층 경계바닥을 통한 충격음(아이들 뛰노는 소리 
등)이나 TV․라디오 전달음, 급배수 이용 소음 등의 순으로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94) 이는 단위주호의 평면배치나 시공자재 등의 개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외부소음은 주변도로의 도로교통소음이나 공사소음, 확성기 등을 통
한 생활피해소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요
소로는 도로교통소음을 들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은 교통소음에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발생원을 차단하거나, 방음벽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9> 건물높이에 따른 소음저감효과
92) 환경부. 2002. 「전국 주민의 소음인식도 여론조사」
9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94) 김흥식. 1990. “공동주택의 내부소음 실태 및 저감방안”.「한국음향학회」Vol. 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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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2004)은 단지배치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고층 아파
트의 경우 ‘ㄷ’자형 복합배치나 평행(일자형)배치가 ‘ㄱ’자형 직각배치보다 소음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으며 아울러 인접도로는 저층을 배치하고 내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것이 소음감쇠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95) 그
러나 이와 같은 높이 계획은 동일한 개발밀도 하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개발밀도에 영향이 큰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최근 위요형 고층아파트 건설이 증가하면서 환경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자연
통풍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통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통풍의 경우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주호의 설계시 앞뒤 창문이 서로 통해야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주동 배치시 일
자형이 좋다거나, 위요형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인접주동과의 거리를 충분히 띄우
도록 하는 제안을 하는 정도이다. 
실제로도 통풍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은 아파트 주동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주동의 배
치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물어보았다. 통풍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7%가 공기정화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연통풍이 가능해야 한
다라고 대답하였고, 46.1%가 가급적 자연통풍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5층으로 이루어진 천천동 주공
아파트단지의 경우 전체의 63.0%인 68명이 가급적 자연통풍이 확보되는 것이 좋
다고 응답하여 반드시 자연통풍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36.1%보다 높은 선호
도를 보였다.
95) 김흥식외. 2004. “신도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 대책방안”.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 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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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필요성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공기정화시설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연통풍이 가능
39
 (36.1)
 75
 (67.0)
54
(54.5)
168
(52. 7)
가급적 자연통풍이 확보
68
(63.0)
 36
(32.1)
43
(43.4)
147
(46.1)
공기정화시설이 있다면 불필요
1
(0.9)
1
(0.9)
2
(2.0)
4
(1.3)
계 
108
(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통풍이 안되는 이유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 
맞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
16
 (14.8)
 59
 (52.7)
61
(62.2)
136
(42. 8)
아파트 단지가 외부 건물들에 
둘러싸여서 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
23
(21.3)
 17
(15.2)
27
(27.6)
67
(21.1)
방의 배치, 창의 위치 등 내부구조 
상의 문제
59
(54.6)
27
(24.1)
5
(5.1)
91
(28.6)
기타
10
(9.3)
9
(8.0)
5
(5.1)
24
(7.5)
계 
108
(100.0)
112
(100.0)
98
(100.0)
318
(100.0)
<표 4-19> 단지별 바람통로의 확보필요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통풍이 잘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는 전체의 42.8%가 아파트 건물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 맞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28.6%가 ‘방의 배치, 창의 위치 등 
내부구조 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파트 단지가 외부 건물들에 둘러싸여서 바
람이 잘 불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1%로서 가장 적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4-20> 단지별 통풍이 안 되는 이유
통풍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 차
이를 보였다. 용적률이 77%에 불과한 천천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 타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인동간격을 가지고 있으나 방의 배치나 창의 위치 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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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따른 영향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소음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면 입주하지 않는다.
97
 (89.8)
 102
 (91.1)
60
(60.6)
259
(81.2)
다른 환경조건이 좋으면 가급적 
참고 살 수 있다
10
(9.3)
10
(8.9)
34
(34.3)
54
(16.9)
소음 정도가 크건 작건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1
(0.9)
-
5
(5.1)
 6
(1.9)
계 
108
(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통풍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4.6%를 차지하였
다. 이러한 사실은 저밀도의 경우에도 주택의 내부구조가 바람통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용적률
이 242%인 우방아파트단지는 52.7%, 용적률이 359%에 이르는 대림아파트단지
는 62.2%가 아파트 건물들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맞바람이 불지 않게 되고 이것
이 통풍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고밀도의 대림아파트
단지가 우방아파트단지에 비해 약 10%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음정도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 소음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1.2%를 차지해 다른 
환경조건이 좋으면 가급적 참고 살 수 있다는 의견 16.9%나 ‘소음 정도가 크건 
작건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 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전반적으로 생활
에 불편을 주는 소음의 발생 정도가 아파트의 입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21> 단지별 소음에 따른 영향
그러나 고밀도인 대림아파트단지의 경우 다른 환경조건이 좋으면 가급적 참고 
살 수 있다는 응답자가 34.3%에 달하는데 이것은 5층 아파트와는 달리 지면과 
멀리 떨어져 지상 소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파트의 배치형태는 일반적으로 일자형, ‘ㄷ’자형(위요형) 및 타워형으로 분
류할 수 있는데 각 배치형태는 통풍 및 소음과 관련하여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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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치형태
주공
(%)
우방
(%)
대림
(%)
소계
(%)
일자형 배치
 38
(35.2)
 78
(69.6)
47
(47.5)
163
(51. 1)
‘ㄷ’자형(위요형) 배치
 6
(5.6)
  9
(8.0)
10
(10.1)
25
(7.8)
타워형 배치
64
(59.3)
25
(22.3)
42
(42.4)
131
(41. 1)
계 
108
(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있다. 일자형은 통풍과 일조에 유리하나 단지내부가 개방되어 간선도로의 소음
이 단지 내부까지 미치고, ‘ㄷ’자형은 단지내부가 아늑하고 소음감소에는 유리하
나 모서리세대의 경우 일조에 불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타워형은 통
풍, 일조, 조망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배치형태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51.1%인 163명이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아파트배치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일자형 
배치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타워형아파트 건설추세를 반영하여 
41.1%인 131명이 타워형 배치를 선호하였다. ‘ㄷ’자형 배치는 전체의 7.8%에 불
과해 개발밀도를 높이기 위해  ‘ㄷ’자형 배치형태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별로 보면, 일자형으로 배치된 저밀도의 주공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현재의 
개발추세를 반영하고 용적률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타워형 배치에 대한 선호
도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형으로 배치된 중밀도의 우방아파트단지 
주민의 경우 전체의 69.6%가 일자형 배치를 압도적으로 선호하여 현재의 배치형
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ㄷ’자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고밀도의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일자형과 타
워형 배치에 대한 각각 47.5%와 42.4%로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거의 대부분 
주민이 위요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단지별 아파트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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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치형태
2백만원 이하
(%)
2-4백만원
(%)
4백만원 이상
(%)
소계
(%)
일자형 배치
 42
(50.6)
104
(51.2)
15
(48.4)
161
(50. 8)
‘ㄷ’자형(위요형) 배치
 5
(6.1)
  17
(8.4)
3
(9.7)
25
(7.9)
타워형 배치
36
(43.3)
82
(40.4)
13
(41.9)
131
(41. 3)
계 
83
(100.0)
203
(100.0)
31
(100.0)
317
(100.0)
소득계층별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 소득계층에서 일자형 
배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
하 저소득계층의 경우 50.6%, 200-400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51.2%, 4백만 원 이
상의 고소득계층의 48.4%가 일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소
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자형 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다음으로 
타워형 배치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4-23> 소득별 아파트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바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동의 높이를 높이더라도 ‘ㄷ’자형 배치보
다는 일자형 배치나 타워형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10> 바람통로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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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절반인 44명은 바람통로 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 ‘ㄷ’자형(위요형) 배치를 하되, 저층부 및 필로티를 바람통로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ㄷ’자형 배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47.7%나타났다. 환기시설 설치
도 가능하므로 바람통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의 2.3%에 불과
해 전반적으로 전문가들도 아파트단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자연통풍을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프라이버시 확보 요소
(1) 프라이버시 기준
프라이버시는 개인사적 활동의 아이덴티티와 인간존중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특히 가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 성취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영역
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시선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거리를 두는 방법 등이 있
다.96)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아파트단지처럼 여러 주호가 밀집하여 배치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이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
치는 일자형, 위요형, 타워형 등과 같은 주동의 배치 형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일
자형 등으로 배치하더라도 맞은편 주호에서의 시선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동 간 인동간격이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인동간격은 아
파트 배치에 관련되어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얼마
만큼의 인동간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
시는 마주보는 세대에서 건너다보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96) 김행신. 1989. "주거공간에 있어서 영역성 프라이버시와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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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
대거리가 24m,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135m 정도라는 전제 하에, 각 
세대간 거리가 직선 및 사선거리로 약 30m이내에 들어올 경우, ‘상․하․좌․우
의 범위 내에서 거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97)
영국의 경우는 주택건축 지침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
정에 따르면 침실이 있는 건물 후면과 후면의 최소이격거리를 1층은 12m, 2층은 
20m, 3층 이상은 30m로 두고 있는데,98)가로에 면한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프라이
버시를 확보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법원 기준과 유사
한 약 20～30m에 해당하는 이격거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2)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사생활(privacy)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아파트 인동간격의 최소 폭에 대
한 설문에서 전체응답자의 47.3%인 151명이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시켜 1.5～2배
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이와 유사한 45.8%는 현재의 기준인 건물 
높이의 1배 정도로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하도 무방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9%에 불과하여 최소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거나 기준
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현행 기준보다 넓은 인동간격을 확보하고 있는 천천동 주공아파트 주민의 경
우 전체의 60.2%인 65명이 현재의 법적 기준인 건물높이의 1배 정도가 적당하다
고 응답한 반면, 현행 법규에 의해 건축된 우방아파트 및 대림아파트 주민의 경
우 각각 59.8%와 50.5%가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즉, 건물높이의 1.5배에
서 2배 정도가 적정한 인동간격이라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97)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 프라이버시 보호정도에 따라 0～5점까지로 수치화하여 0～2는 
보통(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3～5까지는 불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 서울고법 1996. 3. 29 (사건번호 
94나11806) 판결내용.
98) Status of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on Outlook, Amenity, Privacy and Daylight.〔online〕
(http://www.woking.gov.uk/council/planning/localplan/outl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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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 주공(%)
우방
(%)
대림
(%)
소계
(%)
앞 동과의 간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1.9)
 2
(1.8) -
 4
(1.3)
현행기준인 건물높이의 1배보다 
약하게 해도 무방하다.
 7
(6.5)
  4
(3.6)
7
(7.1)
18
(5.6)
현행기준인 건물높이의 1배 정도면 
적당하다.
65
(60.2)
39
(34.8)
42
(42.4)
146
(45.8)
현행기준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건물높이의 1.5-2배가 적당)
34
(31.5)
67
(59.8)
50
(50.5)
151
(47.3)
계 108(100.0)
112
(100.0)
99
(100.0)
319
(100.0)
현재의 법규에 근거하여 건설된 우방아파트 및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의 인
동간격이 너무 좁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의 법적 기준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
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24> 단지별 적정 인동간격에 대한 선호도
3. 개발밀도 영향요소별 중요도 분석
지금까지 주거환경요소 중에 일조, 조망, 층고, 통풍, 프라이버시 등 개별적인 
주거환경기준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았다. 각각의 기준은 독립되어 검토되었는데 이러한 주거환경기준 중 공동주
택 설계 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면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 주거환경기준과 다른 요인, 즉 제1장에서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다른 부문인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부문과 사업성 부문과 주거환경부문이 상대적
으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러한 부문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지 하는 것도 결국 주민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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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설문조사에서는 주민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개발밀도와 관련
하여 고려해야할 부문과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고려요소로는 층고관련 외출편리성, 일조, 통풍,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기반
시설수용용량, 사업성 등 8개 항목이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각 요소에 대
해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중요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한 후 평균점
수를 산출해 보았다99).
 분석 결과, 주민이 생각하는 주거환경의 중요도는 소음, 통풍 및 환기, 일조, 
프라이버시, 생활편리성, 조망 및 개방성, 향후 사업성, 외출편리성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반해, 전문가의 경우는 일조, 프라이버시, 소음, 생활편리성, 조망 및 개
방성, 통풍 및 환기, 외출편리성, 향후 사업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가 보는 중요도는 차이가 있었
는데, 전문가는 일조와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반면, 주민의 입장에서
는 오히려 소음이나 통풍․환기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외출편
리성과 향후 사업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도를 낮
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설문조사결과 요약
주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인식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첫째, 일조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3시간 이상이 1순위로 대답하였다. 이는 현행
의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설문조사가 연속해서 2시간, 또는 3시간 
등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기도 한 점이 있다. 일본의 규정은 연속해서 
99) 5점 척도 응답결과를 중요도 순서대로 가산점(1～5점)을 곱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함, 즉 매
우 중요 5점, 중요 4점, 보통 3점, 중요하지 않음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순서임. 분석결과, 전체 
설문응답의 평균점수가 4.21로 모든 주거환경 고려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본 분석은 
각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요소별 중요도 순위와 응답대상자별 중요
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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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또는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8~14시) 2~4시간인 것이다. 실제로 이 개념
은 약간의 차이를 유발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둘째, 공동주택의 선호층고에 대해서는 대개 엘리베이터가 있는 6~15층 사이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층과 초고층에 대한 선호도는 일부계층에 지
나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초고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15층 정도의 높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주거층수라고 간주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5층에서 초고층까지 가능
하다고 답하였지만 중소도시에서는 5층 이하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주로 도시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의사와는 다를 수 있는 부
분이다.
셋째로, 아파트의 향에 대해서는 남향이 아닌 경우 동서향보다는 동남향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심리적으로 오후햇살보다는 아침햇살을 더 좋아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사량과 관계없이 아침햇살을 더 좋아하는 경향은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사결과가 있는데10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통풍에 관해서도 주민들은 자연통풍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고, 조망에 
관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망차폐율의 
경우에는 주민들은 대략 40%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경기도의 규정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마주보는 아파트 주동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대개 1~1.5h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조시간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것
과 관계없이 넓은 이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배치시에 일자형 또는 타워형 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위요형 배치가 일조나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불리함과 연
관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그룹은 위요형 배치도 피로티 등으로 바람
100) <참고자료1> 의 일본국회 제76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3호(1975.12.3)에서 쿠니 주택국 참사관
의 답변참조
제 4장 ∙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및 기준검토   93
통로를 확보하는 경우 무방하다는 의견을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전문
가그룹은 위요형 배치에 대해 전통적으로 선호하여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그림 4-11> 주거환경 요소별 중요도 분석
개별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견조사는 대체적으로 현행의 규정
보다는 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로 만족과 부분적으로 불만족이 아주만족보다
는 월등히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타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주민
이나 전문가들이 원하는 최적의 전형적인 주거환경단지로 유형화하여 요약한다
면 I) 건물층고는 6~15층, ii) 일조시간은 2~3시간 이상, iii) 아파트배치는 일자형 
또는 타워형, iii) 인동간격은 1~1.5h 이상, iv) 조망차폐율은 40%이상, v) 건물의 
향은 남향 및 동남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조시간 조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아파트배치를 일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동간격이나 조망차폐율의 수준은 이 조건 속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조시
간과 아파트배치유형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거환경요소별 기준 하에서 결과적으로 산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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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밀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기로 하고 이번 연구가 시사하는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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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이번 장에서는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요소별로 이번 연구에 의해 새로
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떤 용적률이 나오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주거지역
의 개발밀도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고, 앞으로 남
겨진 과제를 정리하였다. 
1.  주거환경요소에 의한 개발밀도 산출
1) 시뮬레이션 개요
 아파트 단지 배치는 크게 일자형, 타워형, ‘ㄷ’ 자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
데,  ‘ㄷ’ 자형은 건물 배치상 통풍과 일조에 문제가 있어 설문조사에서 많이 선
호한 일자형과 타워형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아파트 층고는 일자형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한 10층과 15층을 기준으로 
하고 타워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25층도 계획한다. 건물층고가 10층을 넘어서
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동간격이 30m를 넘게 되므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도 모두 만족하게 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양한 조건이 나올 수 있으나 전형적일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여 용적률을 산출한다. 그 외의 조건은 이 조건을 기준으로 앞뒤로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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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본다
i) 일자형인 경우 주동의 높이는 15층으로 하고, 인접 주동간의 간격을 6m와 
12m 두 가지로 함
ii) 타워형인 경우에는 주동의 높이를 25층으로 하고 인접주동의 간격을 12m와 
24m 두 가지로 함
iii) 그에 따라 일조시간은 각각 연속 2시간과 3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iv) 기타 아파트 1동의 물리적 규모는 길이 41m (4호 기준), 깊이 10m, 층고는 
2.8m로 하고, 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는 6m로 함 (단, 북쪽 대지 경계로 
부터는 해당 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이격하는 것으로 함)
v) 단지 배치에 있어 향은 정남향, 남동향(45도), 남남동향(30도)으로 세분화함
<그림 5-1> 인동간격비 x=0.75～2.0(정면), x1= 6, 12, 24m(측면)인 단지배치
일자형, 타워형 단지를 기본으로 하여 인동간격의 변화에 따라 가로 2동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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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형 이격비(h)
인동간격 (m) 대지가로
(m)
대지세로
(m)
대지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정면 측면
일자형
(15층)
0.75 31.5 6 100 114 11475 36900 322
1 42 6 100 141 14100 36900 262
1.25 52.5 6 100 167 16725 36900 221
1.5 63 6 100 193 19350 36900 191
1.75 73.5 6 100 220 21975 36900 168
2 84 6 100 246 24600 36900 150
0.75 31.5 12 106 114 12164 36900 303
1 42 12 106 141 14946 36900 247
1.25 52.5 12 106 167 17729 36900 208
1.5 63 12 106 193 20511 36900 180
1.75 73.5 12 106 220 23294 36900 158
2 84 12 106 246 26076 36900 142
타워형
(25층)
0.75 52.5 12 106 167 17729 61500 347
1 70 12 106 211 22366 61500 275
1.25 87.5 12 106 254 27000 61500 228
1.5 105 12 106 299 31641 61500 194
1.75 122.5 12 106 342 36279 61500 170
2 140 12 106 386 40916 61500 150
0.75 52.5 24 118 167 19736 61500 312
1 70 24 118 211 24898 61500 247
1.25 87.5 24 118 254 30061 61500 205
1.5 105 24 118 299 35223 61500 175
1.75 122.5 24 118 342 40386 61500 152
2 140 24 118 386 45548 61500 135
<표 5-1> 변수 다양화에 따른 단지 상세내역   
3동이 입지 가능한 가상의 직방형 단지의 규모는 <그림5-1>과 같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은 먼저 가로 2동, 세로 3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해당 배치 기준에 따라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 상에
서 설계한 후, 스케치업(sketch-up)에서 이를 3차원화 하여, 동지일 기준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의 단지내 음영을 15분 간격으로 투영시켰다.
그 다음, 최북단에 배치된 2동의 아파트 입면을 각각 4*15, 4*25101) 셀로 구분
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한 범위와 3시간 연
속일조가 가능한 범위, 영구음영이 지는 부분, 연속 2시간 그림자가 지는 부분으
101) 앞서 시뮬레이션 설계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아파트 1동의 규모는 4열 가구, 15층 규모(일자형), 25
층 규모(타워형)로 가정하여 각각의 셀을 입면상에서 한 가구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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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15층-4호)
인동간격
(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6m - -
12m - -
1h
6m - -
12m - -
1.25h
6m - -
12m - -
1.5h
6m - -
12m - -
1.75h
6m 168 -
12m 158 158
2h
6m 150 150
12m 142 142
<표 5-2> 일자형 남향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로 구분하여 인동간격 변화에 따른(d=0.75h, 1h, 1.25h, 1.5h, 1.75h, 2h) 일조 범위
를 파악한 후, 각각의 단지 면적에 대한 해당 용적률을 검토하였다. 다만, 일조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 셀 경계와 음영경계가 일치하지 않지 않는 
경우 과반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음영여부를 결정하였다.   
2) 용적률 산출 결과
인동간격 변화에 따른 일조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형 배치의 경우 동 전체 가구가 2시간 연속 일조를 받기 위해서는 
인동간격이 1.25h-1.75h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3시간 연속 일조를 받기 위해서는 
1.5h- 1.75h 이상 이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시간동안 일조가능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동간격의 범위는 향 조건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향의 경우 2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최소 인동간
격은 1.75h이고 이때의 용적률은 168%(측면이격거리 6m), 158%(측면이격거리 
12m)이다. 반면 3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최소 인동간격과 용적률은 각각 2h, 
150%(측면이격거리 6m)와 1.75h, 158%(측면이격거리 12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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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15층-4호)
인동간격
(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6m - -
12m - -
1h
6m - -
12m - -
1.25h
6m - -
12m 208 -
1.5h
6m 191 -
12m 180 180
1.75h
6m 168 168
12m 158 158
2h
6m 150 150
12m 142 142
<표 5-3> 일자형 남남동향(30도)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이때 측면이격거리가 큰 경우(12m) 건물사이로 많은 일조량이 확보102)되기 때
문에 그만큼 인동간격이 짧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측면이격거리가 작은 경우
(6m) 보다 해당 용적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측면이격거리의 증가는 결국 용적률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조조
건에 따른 최적 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측면이격거리와 인동간격 사이에 
세부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남남동향103)의 경우, 2시간 연속 일조가능한 인동간격과 이때의 용적률은 
1.5h, 191%(측면이격거리 6m)와 1.25h, 208%(측면이격거리 12m)로 나타났으며, 3
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경우는 1.75h, 168%(측면이격거리 6m)와 1.5h, 180%(측
면이격거리 12m)로 나타났다. 
향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비교결과, 일반적으로 남향 <남남동향(30도) <남
동향104)(45도)의 순으로 일조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자형 남동향과 
102) 이우종(1998)의 연구에서도 현행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주보는 건물사이의 인동간격 기준 이외
에  인접한 건물간 인동간격(측면이격공지)에 대한 고려를 언급하고 있다.
103) 정남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30도 회전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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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15층-4호)
인동간격
(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6m - -
12m - -
1h
6m - -
12m - -
1.25h
6m - -
12m 208 -
1.5h
6m 191 -
12m 180 180
1.75h
6m 168 168
12m 158 158
2h
6m 150 150
12m 142 142
<표 5-4> 일자형 남동향 (45도)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남남동향의 경우 연속 일조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인동간격과 이때의 가능 
용적률이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남동향의 경우, 16시 무렵 태양의 방위각이 아파트 건물(동) 배치각(45도)
보다 커, 건물 전체에 음영이 발생되어 13시～15시 동안 일조량이 많더라도 연속 
일조시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워형 배치의 경우, 동 전체 가구가 2시간 연속 일조를 받기 위해서는 인동간
격이 1.25h-1.5h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3시간 연속 일조를 받기 위해서는 1.5h- 
1.75h 이상 이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향의 경우 2시간 연속 일조가능한 인동간격과 이때의 용적률은 
각각 1.25h, 205%(측면이격거리 24m)와 1.5h, 194%(측면이격거리 12m)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인동간격과 용적률은 각각 1.75h, 152%
(측면이격거리 24m)와 2h, 150%(측면이격거리 12m)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면이격거리 12m의 일자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원형 배치의 최소
104) 정남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45도 회전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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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형(25층-4호) 인동간격(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12m - -
24m - -
1h
12m - -
24m - -
1.25h
12m - -
24m - -
1.5h
12m - -
24m 175 -
1.75h
12m 170 -
24m 152 152
2h
12m 150 150
24m 135 135
<표 5-6> 타워형 남남동향 (30도)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타워형(25층-4호) 인동간격(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12m - -
24m - -
1h
12m - -
24m - -
1.25h
12m - -
24m 205 -
1.5h
12m 194 -
24m 175 -
1.75h
12m 170 -
24m 152 152
2h
12m 150 150
24m 135 135
<표 5-5> 타워형 남향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인동간격과 용적률은 각각 1.5h, 194%로 일자형의 1.75h, 158%보다 개발에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고층 단지의 경우, 많은 연상면적을 확보하면서 
인동간격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일조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이점이 있다. 
   
남남동향의 경우, 2시간 연속 일조가능한 인동간격과 이때의 용적률은 1.75h, 
170%(측면이격거리 12m)와 1.5h, 175%(측면이격거리 24m)로 나타났으며, 3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경우는 2h, 150%(측면이격거리 12m)와 1.75h, 152%(측면이
격거리 24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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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형(25층-4호) 인동간격(측면)
2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3시간 연속 일조 가능한
용적률(%)
인동간격
(정면)
0.75h
12m - -
24m - -
1h
12m - -
24m - -
1.25h
12m - -
24m 205 -
1.5h
12m 194 -
24m 175 175
1.75h
12m 170 170
24m 152 152
2h
12m 150 150
24m 135 135
<표 5-7> 타워형 남동향 (45도) 배치시 인동간격 및 용적률 분포
동일한 측면이격거리 12m의 일자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원형 배치의 최소
인동간격과 용적률은 각각 1.75h, 170%로 일자형의 1.25h, 208% 보다 개발에 불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정남향의 고층 단지가 개발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
로, 건물을 비스듬하게 틀어서 배치한 경우, 건물에 의한 음영부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연속된 일조시간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타원형 남동향의 경우, 2시간 연속 일조가능한 인동간격과 이때의 
용적률은 1.5h, 180%(측면이격거리 12m)와 1.25h, 186%(측면이격거리 24m)로 나
타났으며, 3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한 경우는 1.75h, 163%(측면이격거리 12m)와 
1.5h, 162%(측면이격거리 24m)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일자형 배치의 경우 남동향과 남남동향간 최소인동간격 및 용
적률의 차이가 거의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타원형 배치의 경우 남동
향과 남남동향간 용적률 20-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원형 남동향 배치의 경우 16시 무렵 건물 전체에 음영이 발생되기는 
하나 12시～15시 동안 건물 입면에 일조량이 풍부하여 연속 일조시간 조건을 충
족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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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선행연구와 법원판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요소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미비하며, 최근에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소극적으
로 규정된 일조시간의 내용과 건축법에 없는 조망권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든지, 역시 건축법에 없는 개념인 조망차폐율을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요소
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요소는 기반시설수용용량이나 사업성분석과 달리 객관적 수
치가 공법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기준에 달려
있는 요소이므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주거환
경기준은 지역적, 주민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민의 합의
에 의해 그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
해 그 기준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주민이나 전
문가들의 경우 건물층고는 15층 내외, 일조시간은 2~3시간 이상, 아파트배치는 
일자형 또는 타워형, 인동간격은 1~1.5h 이상, 조망차폐율은 40%이상, 건물의 향
은 동남향을 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기준들은 현행 건축법 
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미비한 것들이어서 현행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개발밀도, 즉 용적률의 상한은 현재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앞의 제1절의 공동주택단지 시뮬레
이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자형의 경우 용적률이 대략 158~208% 정도의 수
준에서, 타워형의 경우 대략 152~205% 정도의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주민들이 원
하는 쾌적한 주거개발밀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용적률 수치는 사업지구에 따라 사업성이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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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이라는 것에도 거품가격이 존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보는 실질비례율은 높
다는 연구결과(이인재, 1998)도 있듯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요소이다. 
한편, 아파트의 주향이 동남향 위주로 배치하려면 남북방향의 단지는 토지이
용 손실이 크다. 토지이용의 손실을 적게 하려면 가구(블록)의 형태도 동남방향
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는 주거환경요소에 국한된 점은 있으나, 
이번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민 및 전문가들은 향후에 건축법이 현행 규정보
다는 강화되어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고 있
는 시점에서 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건
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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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Guidance on Residential Density Criteria
Beum-Sik Min, Eun-Kwan Park, Wang-Geun Lee, 
Hyung-Jin Kim, Yong-Jin Ahn
As the per capita personal income is increasing and residential 
buildings in cities are high-rising, resident's concerns on living 
conditions are increasing as well. Recently, reflecting these trends, 
related acts and ordinances are keep changing and litigations by residents 
are also increasing. Permitted development density in residential area 
has a great influence in people's daily life.
Enacted in Jan. 2003,「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stated that residential development should observe the carrying capacity 
of infrastructure. But, until now, scientific method to find out an optimum 
development capacity is not established. Throughout the continual 
research, endeavors to prepare a planning guidance on development 
density is required. 
Introduction
Development density permitted by acts and ordinances in citi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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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fluence on citizen's quality of life. There are important factors, such 
as supplement and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housing type, 
volum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traffic capacity, land price, daylight, 
privacy, ventilation and noise.
Optimum residential density, substituted by floor areas ratio, can 
decrease the conflicts among social classes, mitigate the infrastructure 
deficit or overcapacity and prevent conflicts among land use, In a 
community level, it can create walkable neighborhoods, support housing 
choice and affordability, expand transportation choices, support 
community fiscal health, improve security and protect the environment.
Unfortunately, research to create an optimum residential density has 
focused on individual factor, such as daylight or outlook.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process to choose the optimum residential density and 
stressed on a collaboration between cities and social classes. 
Chapter 1 Research outline
First of all, this study want to clarify factors influencing on 
residential development density and establish relative relations among 
factors. To prepare for a rational criteria on residential environment,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on residents and professionals are 
performed. Secondly, by viewing the scope of reasonable development 
in simulation, professionals can utilize this study as a reference when 
they decide on the development dens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development density,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development dens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 the midst of them, a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more detailed criteria again and summarized by previous 
literature. Intensive research on Japan's case is performed because it 
is insufficient and quickly changing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surveyed preference on residents and professionals to elicit a desirable 
criteria. Finally, the study performed computer simulation according to 
target of individual factor elicited by survey and suggested a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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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area ratio as a final result. 
Chapter 2. Concept of development density and influencing factors
As a index to indicate development density, various criteria, such 
as population density, dwelling unit per acre, open space ratio, road ratio 
and floor area ratio, can be utilized. But floor area ratio is the more 
adequate method than any other one in calculating infrastructure capacity 
or building mass and evaluating an impact on living conditions. Debates 
on optimum development started in Europe of 1920s and trials to find 
out an maximum development density in korea are keep going. 
As a result of previous research,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density can be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urban planning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carrying capacity of infrastructur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the second, living condition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daylight, environment, landscape and outlook; the third, so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esire, social interchange, 
residents' preference, and safety; and the fourth, economic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fiscal health.
Chapter 3. Legal criteria of development density in korea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stated that residential 
area should b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Additionally, the act gives 
the power a local governments to legislate ordinance within the limits 
of act. In case of seoul city, local government lowers the floor area ratio 
than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other mid or small sized cities have 
followed the seoul city's case. 
Meanwhile, seoul city's standards followed that of japan and multiple 
housing development case in korea and reflected opinions of residents 
and professionals. The city prepared for the incentives based on spatial 
structure, such as station impact zone and commercial zone, 
infrastructure, and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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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Factor choice and criteria review influencing development 
density
As the factors of influencing development density, living conditions 
such as daylight, landscape, outlook, so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yers, ventilation, noise and privacy are mainly reviewed. 
Also, survey was performed on residents lives in Anyang-city and 
Suwon-city, Kyounggi-Do and professiona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Meanwhile, some items, such as definitions, related regulations, other 
nation's cases, relationships with floor area ratio, and survey results, 
are examined. On questions on relative importance of influencing factor, 
two groups showed the different results. Residents responded in order 
of noise, ventilation, daylight, privacy, convenience in life, outlook and 
openness, financial profit and easiness in outing, Meanwhile, 
professionals responds in order of daylight, privacy, noise, convenience 
in life, outlook and openness, ventilation, easiness in outing and financial 
profit. The optimum residential criteria by residents and professionals 
altogether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ing. 6∼15 stories, 2∼3 hour 
daylight, arranging in a row or tower, 1∼1.5H separation distance, 
openness more than 40%, and south or southeast view.
Conclusion
This study conducted a computer simulation to see change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ensity. Site layouts were done on a row or 
tower type apartment. A row type is that 15 stories ar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separation distances were divided into 6m and 12m 
again. A tower type is that 25 stories ar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separation distances were divided into 12m and 24m. Daylight time 
should provide 2 hour and 3 hour, respectively. The physical mass of 
Apartment housing is 41m length and 10m depth. The height of each 
story is 2,8m and separation distance from property line is 6m. Practical 
simulation is conducted on 6 masses and designed 3 dimensional layout 
to take advantage of AUTO-CAD program. Computer progr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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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the shadowing at 15-minute intervals from 8:00 AM to 4:00 
PM on the winter solstice. Throughout these process, researcher 
classified space into following 3 categories. First, space where 
unobstructed 2 hour daylight is provided. Second, space where perfect 
overshadowing is provided. Third, space where unobstructed 2 hour 
shadowing is provided. The researcher controlled separation distance, 
identified the influence of daylight and elicit floor area ratio on respective 
site.
Recently, as the residents' awareness on living environment is 
improving and court admits outlook as an important living condition. 
Some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for an new attempt, such as 
enactment of an municipal ordinance to minimize the outlook screening. 
However, except for infrastructure carrying capacity and financial profit, 
other factors have a limitation to elicit an explicit result that subjective 
calculation is very difficult and uncalculable psychological factor is 
important criteria. The study indicate that residents' collabor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density criteria. Because preferable 
residential density criteria should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 and social 
class, local government should made an acceptable residential design 
criteria throughout resident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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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참고자료1> 일본의 건축규제와 일조문제
이 자료는 일본 건축법에 용적률 및 일조규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 상
정한 법률에 대한 심의 회의록으로서, 용적률을 도입하게 된 이유와 일조권에 대
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하여 번역하였음
1. 높이와 건폐율규제에서 용적률로 전환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에 대한 규제
가 중심을 이루었다. 건폐율 이전에는 공지지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 
20~60%의 용도률 제한이 가능했고, 높이규제는 주거지역에서는 20m 이고 상업
지역에서는 31m 이었다. ‘31m’라는 애매하게 보이는 수치는 시가지건축물법에
서 정한 ‘100척’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나 1961년 제38회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적률 제한이 특정 가구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의 신용도지역에 의해 모
든 용도지역에 용적률 제한이 적용되었고, 대신 종래의 절대높이제한이 없어지
게 되었다.
￭ 제38회 국회 : 특정가구에 있어서 용적률 규제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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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국회에 제안된 [특정가구]에는 제1종부터 제6종까지 있고, 높이와 벽면
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용적률을 각각 100%에서 600%까지 인정한다는 제도였
다. 그 대신 높이와 건폐율의 제한은 없어지게 되었다.
○ 제안이유 설명(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23호, 1961.4.20)
[설명] 다무라 건설정무차관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가지정비개선을 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특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건설장관이 도시계획상 시가지정비개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재건축가구, 주택개량지구, 기타 건축물 및 기타 대지정비가 
이루어지는 지구 또는 가구에 대해 지정하는 특정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 
및 벽면의 위치에 대해 그 가구의 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를 실시하고, 그 
대신에 종래 실시하던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
기로 하여, 가구의 정비개선에 관한 제한을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차고 및 자동차수리공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특수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반방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주택지로서의 환경 또는 상점가로서의 편리를 고도로 유지증진하기 위
해서는 현행의 협정 사항만으로 불충분하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기준을 협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가구의 취지(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34호, 1961.4.23)
[답변] 건설부 주택국장
이번 특정가구에 있어서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에 있어서 개개 대지
단위로 건축하지 않고, 한 가구전체에 걸쳐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경우에 지금까
지의 통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지 단위의 높이제한, 건폐율 혹은 도로 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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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 등은 전체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
문에, 특정가구를 지정해서 전체 가구내의 종합설계에 의해 건축물의 상호관계, 
혹은 인접 가구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좋게 정리하면서 도시계획상 가장 바람직
한 형태의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건폐율,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이라는 것이 없애고 용적
제한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용적제한은 10분의 10에서 60이라는 1종에서 6
종까지 각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 건물의 상호관계를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벽면의 위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개소마다 지정하
고, 건물간의 상호관계, 가구간의 상호관계에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사
고방식입니다. 따라서 높이제한은 각각의 가구에 도시계획상 가장 바람직한 높
이를 지정하는 셈입니다.
○ 용적제한은 세계적 추세(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27호, 1961.5.11)
[답변] 건설부 주택국장
세계 각국에서 도시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용적제
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건축법도 전부 용적제한으로 바꿔 시행하
는 것이 장래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
시피 일본의 도시는 가구의 대지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분화
된 상태에서 갑자기 건축의 형태제한을 종전의 건폐율, 높이제한에서 용적제한
으로 바꾸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한 가구 전체가 공
사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 원칙에서 특례를 만들어 건물 
간에 통풍, 일조 문제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접가구와도 통풍, 일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장 공간 등을 가구 내부에 만들 수 있
도록 하는 대신에 종래의 높이제한을 무시하여 시가지를 건축군의 집합이라는 
방식으로 근대화하자는 생각입니다.   
○ 용적률 100%는 공영공단의 단지로, 600%는 도심부(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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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1961.5.11)
[답변] 건설부 주택국장
여기에서 제1종에서 제6종까지 실제로 사용될 개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영주택단지, 공단주택단지의 용적률은 100% 정도입니다.
그리고 2종(200%)은 주택지구개량사업지구로 시가지내로 상당히 들어가 있으
므로 택지의 고도이용도 교외에 있는 단지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지구개
량사업이라든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에 붙는 주택, 혹은 중․고층 내화건축
물 융자에 의해 한 단지의 주택경영을 하고자하는 곳은 제2종이 적당하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재건축가구조성사업, 시가지개량사업 등은 제3종(300%) 또는 제4종
(400%)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장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600%를 적용하는 지역은 도심부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에 있어서 마루노우치의 
용적률은 대략 550%정도이므로 600%라는 것은 도심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43회 국회 : 용적지구의 등장
1963년 제43회 국회에서의 개정으로 제38회 국회에서 등장한 [특정가구]를 바
탕으로 한 [용적지구]가 등장하고, 동시에 용적률도 1,000%까지 가능하게 되었
다. 특정가구와 다른 점은, 벽면의 위치제한을 개별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으로서 대신에 인접대지 사선이 등장하였다. 이로서 도쿄도(都)의 요망이 실현되
게 되었다. 한편, 특정가구의 제도도 존속되어 그 용적률은 도시계획에서 개별적
으로 정하게 되었다.
한편, 이 법률은 참위원에서 먼저 제의되었다.
○ 제안이유 설명(중의원 건설위원회의 록 제10호, 1963.3.13)
마츠자와건설정무차관
최근에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종래보다 고층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되었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점에서도 현행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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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에 있어서 도
시의 교통난 등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도로 기타 도시 시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에 있어서 토지이용 상황 및 도시 시설의 정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폐
지하거나 또는 완화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건축물 규모, 즉 용적률을 규제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용적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용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용적지구 내에서는 높
이제한, 즉 주거지역내에서는 20m, 기타지역 내에서는 31m의 높이제한을 폐지하
는 한편 건축물의 용적률을 규제하여 도시 시설과 건축물과의 균형을 꾀하도록 
하여 용적지구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으로 하며, 도시마다 지구의 실태에 맞
춰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도로 폭원과 건축물의 높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적지구 내에 있어서
는 용적에 의한 합리적인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현행의 전면도로 폭원에 의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있어서의 채광확보를 위해 건축
물의 일정높이를 넘는 부분의 높이는 필요시 제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정가구 규정을 정비합니다.
   현재, 특정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정가
구의 성격을 보아 이 비율을 도시계획결정 시점에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합
니다.
○ 주요목적은 공공시설과 건물용적의 균형(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1)
[답변] 마츠타 건설부 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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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건축기준법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도로폭원에 의한 사선제한, 건폐율 등의 제도를 통해 사실상 어느 정도 용적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인구가 급격히 집중
됨에 따라 교통시설부족이라든가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또한 도시의 존재방식을 그 도시지구의 성격에 맞
추어 명확히 규제하여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발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제에 기초한 일종의 용적규제 혹은 형태규
제라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으므로 여기에 새롭게 별도의 제도인 용적
지구를 만들어 이것을 종래의 지역위에 덮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용적규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에 의해 좋은 도시, 즉 공공시설과 건축용적
의 균형 잡힌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용적지구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입니
다.
○ 종래 높이규제는 불충분(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1)
[답변] 마츠타 건설부 주택국장
예를 들면, 현재 제도에는 높이제한이 있는데, 이 높이제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그 지구의 건축물 용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최근상황은 일정한 
공지를 갖추려면 높이는 더 높여도 좋고, 현재 31m 혹은 20m 라는 높이를 제한
하지 않고 용적을 일정하게 규제하더라도 높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도시구조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구를 역시 대도시 중심 등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으
므로 이러한 점에서 종래의 제도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용적지구제도를 둔 
것입니다.
○ 도로에 의한 건물높이제한과 사선제한(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1)
[답변] 마츠타 건설부 주택국장
종래의 규정에 근거할 경우 높이제한이 31m이므로 이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 이번에 용적률을 도입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량 등의 분량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1m라는 높이제한을 없애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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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정하자는 것이 용적지구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설된 것은 현재 법률에 있어서도 도로와 건물과의 관계에 대
해 아시다시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도로가 좁은 경우
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곤란하므로 이러한 제한은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따라
서 현재 사선제한이 도로 폭의 1.5배였던 경우에 그것은 높이 8m로 제한하고 있
습니다. 이 규정은 용적지구를 도입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므로 삭제합니다. 
또 하나 도입한 것은 현재는 건물이 31m 밖에 못 들어서므로 삭제하는데 인접
대지와의 경계에서 높이제한이 없어져 지나치게 높아지면 인접대지사이에 깊은 
계곡이 생겨 채광이라든가 통풍이 나쁘게 되므로, 일정의 율을 도입하여 31m 보
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에 1대2.5라는 수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선제한을 도입합
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사선으로 약간의 폭이 확보되므로 이곳으로 인접대지
에 채광이 가능하여 인접대지에 대해 나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높이제한개정과 관련해 도입한 규정입니다.
○ 인접대지 사선제한은 주로 채광을 생각했다(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
호, 1963.5.21)
[답변] 마츠타 건설부 주택국장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인접대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띠우지 않으면 높일 수 없
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은 역시 인접대지 건물에 대한 채광을 주로 생각한 것입니
다. 그러한 관계에서 특히 채광이든 통풍이든 인접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
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
대지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은 필요치 않으므
로, 그 경우에는 정령에서 특별한 완화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처럼 사무소지구 등 일반적으로 그다지 채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
에 대해서도 같은 특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
니다.
○ 지하실도 용적이지만 예외를 제시한다(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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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츠타 건설부 주택국장
지하실도 역시 교통수요의 발생원이고 동시에 또 거기에 거주한다든가, 혹은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용적의 지구별 산
정에 있어서는 지하실도 용적에 산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중략)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넣지만, 자동차차고라든가 혹은 기계실 등으로 특
히 상면적에 대해 상당한 기계실의 분량이 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도입
하려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정도의 지하건축물이 만들어져도 이러한 운용
에 의해 건축에 그다지 지장이 없는, 오히려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생
각입니다.
○ 용적제의 이념(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3)
[의견] 사카하라 참고인(일본대학명예교수)
이 법안에 의한 개정사항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기준법의 제3장 규
정 가운데, 소위 용적지역의 규정을 새로 추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장의 
규정은 전부 도시계획구역 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건축규제이고, 도시계획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각종 시설계획과 앞뒤일체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간단히 의
견을 밝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법 및 건축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용도지역제
의 목적은 도시 각 부분의 이용방법을 건축물 용도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용적지역제의 목적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정도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방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서 소위 전자는 질의 측
면에서, 후자는 양의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꾀하여 그리고 양자를 가지
고 비로소 각종 도시 시설의 합리적인 계획 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의 양적인 조정수
단을 어떻게 용적지역제라고 하는가 하면, 각종 도시시설, 즉 도로라든가 공원, 
주택, 물, 하수 등은 모두 도시 시설인데, 이 도시 시설은 얼마만큼의 분량이 필요
한가 하는 것은 물론 도시거주자가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생활행위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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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거의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구 
가운데, 일정한 면적 가운데 수행되는 각종시설을 필요로 하는 생활행위의 분량
은 이 면적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용적에 비례한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
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여 용적지역제라는 명칭이 있는 셈입니다. 
볼륨디스트릭(volume district)이라든가 벌크디스트릭(bulk district)이라든가 하는 
단어의 번역과 같은 것입니다. 건축법규를 적용했을때 구체적인 용적을 계산하
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즉 각 층의 상면적을 합하여 계산하
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연상면
적율의 지구별 제한이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각 부분에 대해, 용도나 기타 토지이용상의 특수성에 의해 
몇 종류의 지구로 나누어 그 각각의 지구마다,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한 적당히 
규제한다면, 그것에 의해 도시의 각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집적인 도시전부에 
대해서도 장래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거주인구와 세대수, 교통량, 급ㆍ배수량 등
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규모의 최대소요범위와 이것에 대응하는 주택과 교통시
설, 급ㆍ배수시설,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포용능력 혹은 처리능력 등에도 상당한 
근거를 가진 추정이 가능하게 되고, 균형 잡힌 근거가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는 것이 용적지역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방면에서는 이 용적지역
제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규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이미 베를린의 건축
법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그 후 각 국에서도 연구되고 있으므로 실제에는 일
본이 처음으로, 구미도시에서도 최근까지는 종래부터의 전통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그다지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략)그런데 종전 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구미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일본 도
시에 있어서 종래에 예상하지 않았던 급격한 산업시설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소위 과대도시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시
는 바와 같습니다. 도쿄가 이러한 고민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대표적인 도시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대도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급격히 팽
창하는 도시생활의 규모와 이것을 쫒아가는 각종 도시 시설의 처리능력 혹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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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능력을 확충 또는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는 계획에는 재원과 기술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
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리적인 계획입안의 기반데이터가 되는데, 도시
거주의 생활행위에 대한 양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의 초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무언가 조치를 취해 도시생활의 양적팽창에 대한 
속도를 억제함과 동시에 생활의 수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도시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재원과 
강력한 행정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면 다른 유효한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
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 문제로서 각 방
면에서 그 가능성을 고찰한다면 현재의 단계에서 건축기준법 중 제 3장에 용적
지역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적절하며, 또 바람직하겠지
요.. 또 최근에 이르러 구미도시에 있어서도, 일본도시에 있어서도 시기상조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개정법안의 내용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용적지역제의 채용
에 대해 제가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 요즈음에는 높이를 조합하여 도시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참의
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6호, 1963.5.23)
[의견] 마츠이 참고인(와세다대학 교수)
(전략) 최근의 도시계획, 특히 독일의 전후 도시계획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하
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첫째, 오래된 도시는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생활상의 요구에 점
점 어울리지 않게 되고 있으므로, 낡은 도시는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롭
게 갱신해가야 합니다. 갱신을 해나감으로써 그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도 자연히 
바꿔야 합니다.
일체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이 좋은가하면, 마을 중심부라 하더라도 건물이 과
도하게 건설되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외의 전원지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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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시의 중심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처럼 어느 일정한 높이로 건물
을 갖춰서 채워간다는 형태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좀 더 높게, 어느 부분은 낮게 
한다는 것처럼 건물의 여러 가지 높이로 조합하여 거기서 일광 혹은 바람, 기타 
요소들처럼 건강상 좋은 것을 가져오고, 혹은 도시의 경관이라는 것도 새롭게 만
들어가는, 이것이 지금부터의 도시 모습입니다. 동시에 도시 외곽에도 반드시 건
물을 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래 유럽의 도시에서도 교외의 주택지 등에 자
주 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에서 볼 때, 높이라는 것이 옛날은 단계
적으로 갖추어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높이의 면에 대해서는 안도 바깥도 눈에 띄
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 공간적인 배치에 대해서도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조합해
간다는 측면에서도 점점 과거처럼 하나의 형태라는 것이 점점 배제되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원칙상의 커다란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근래 자동차교통
이라는 것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도로
를 새롭게 만들고 혹은 또 주차장을 만들고, 요약하자면, 자동차교통 즉, 움직이
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은 결국 건물이용, 건물용도라는 
것이 되지만, 그 건물의 용도와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분량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도시 내의 토지용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도로를 정
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용적지역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현대 도시계획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도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독일 도
시계획의 원칙에서 언급되고 있는 녹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혹은 미국의 도시에 있어서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점이 많지만, 지금부터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진보
에 의해 유럽에 있어서 사람들은 점점, 요즈음 일본에서도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저시간을 보낼 장소를 도시 거주지로부터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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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계획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형
편입니다. 일본도시에 있어서도 이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결점이 있
으므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시의 중심적 토지이용이라는 사고로 새롭게 고쳐나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물용량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게다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략 격자망의 도시구조로 이루어져있어서 
소위 단조로운 형태가 많으며, 거기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숨이 막힐 것 
같은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역시 앞에서 말한 의미와 
같이 바람 길을 만들어야 하고, 또는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것에서 도시의 개조라
는 것이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드디
어 도시개조라는 것이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시카고의 경우, 건
축규제를 역시 용적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잘 섞어서 도시공간을 적어도 유효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러한 의미의 소위 ‘용적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럽의 도시를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만, 이러한 추
세는 일본 도시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받는 편
이 일본 도시에게도 좋다는 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높이규제를 넘어 높은 것을 허용해야 한다. 또 그를 위해서는 높은 것이 전부 만
들어져서도 안 되며, 이 때문에 전부 들어서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적절히 운용한다면 도시 전체적인 용적을 각 도시에서 적절히 
고려하며 직접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그 도시의 건물용적이라는 것을 적절
히 생각해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준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쿄의 경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18호, 
1963.5.28)
[답변] 타니자와 건설부 도시국장
(전략) 구체적으로 가장 알기 쉬운 도쿄도의 경우에는 긴자를 중심으로 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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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 추오구의 소위 도심지에 대해서는 모든 노선이 전부 지하철의 계획선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10개 노선을 전부 넣으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을 만들 장소조차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승률(탑승률)을 
160% 내지는 190%까지 억누르더라도 현재의 공공도로, 지하철, 버스, 전차 이러
한 것을 전부 합해도 대체로 지금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량이라는 것은 
현재 교통량의 약 1.8배가 한계로서, 즉 1.8배의 수용능력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만들면 교통량은 각 가로에서 처리능력이 2배가 됩니다, 이러한 계
산을 전부 하더라도 도심에 있어서 소위 1.8배 교통량의 허용능력 밖에 없으므
로, 예를 들면 미하라교에서 그 너머의 지반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건설할 경우 
건축상 고층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깊게 들어
갈수록 내진력은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이 들어갈수록 안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토지이용상태에서 말하자면, 높을수록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현재의 상태에서 용적률과 현재의 지가, 그리고 건축투자의 방식이라는 지금의 
대략적인 계산방식에 의하면 가장 경제적인 용적률 300% 정도가 됩니다. 이보다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경제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 개별 부동산 업자에게 물
어보면 오히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개인적으로는 이용가치가 늘어갑니다. 즉 개
인의 생각과 사회성과의 균형을 어느 선으로 놓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엄격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장소에 따라 제한하고, 또 그러한 가구편성을 바꿀 수 있는 상태에서 교통
량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공동건축방식에 의해 높이
를 높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낮을 수도 있고, 높
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는 허용해야한다는 범위까지는 허용해야 합니다. 
단, 대도시,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지금 이미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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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6년 일본건축법에서 일영(그림자)규제
현행 일본의 일영(그림자)규제는 제72회에서 제78회 국회까지 긴 기간의 논의
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당초 정부의 제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규제치를 정해 지
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1시간이내의 기준변경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것
이 제77회 국회에서 수정되어 일영규제의 적용과 그 규제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맡겨지게 되었다. 
￭ 일영규제는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일조권 문제는 건축하려는 자와 그 주변 거주자라는 사인간의 분쟁이므로 민
법 등의 사법적 대상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규제는 사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도 있으나 사법적 판단은 별개일 수 있다. 다음은 일영규제를 도입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국회에서의 답변이다.
○ 마을만들기의 원칙으로서
[답변] 사와타 건설부주택국장(제72회국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18호, 
1974.5.24)
즉, 일영(그림자)이라는 것은 일조권문제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
밀도시에서 햇볕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것을 마을을 좋은 
형태로 만들어 나갈까라는 마을 만들기의 규범으로서 일조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심의회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 개정에 있어서 일조권의 유무라는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앞
으로 판례의 축적이든가 논의의 축적이든가에 의해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고 이러한 입장을 넘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조라는 것은 도시 정비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조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손에서 남겨줄 마
을 만들기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라는 것은 일조만이 아니므로 그밖에 
풍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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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그 이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으로 
일광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생각에
서 해왔던 것입니다.
○ 공법상 최저기준으로
[답변] 야마오카 건설부주택국장(제75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20호, 
1975.6.18)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래는 이러한 판례의 축적에 의해 이러한 것이 점점 명확
해져간다. 소위 일조권이라는 것이 확립되는 것은, 판례의 축적을 기다려 상린권
으로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조를 고려하여 시가지를 양호하게 정비하고 싶
은 동시에 일조 이외의 요소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환경을 만들
고 싶다. 이를 위해 공법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개정의 취
지입니다. 종래처럼 상린적인 것은 재판의 판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그러한 것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분쟁의 상황을 보면, 
특히 주거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법적 개입도 필요하
며, 건축하는 쪽, 건축되어지는 쪽 양쪽의 합의가 얻어질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
고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의해 일조를 시가지환경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확
보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새로이 부과함에 따라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영규제만이 아니고, 통풍, 채광,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
에서도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로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습니
다만, 이번 제도적, 기술적 문제가 드디어 해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영기준
을 만든 셈이어서, 앞으로도 풍해 기타 전파 장해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검토를 거듭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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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간이 8시간으로 결정한 이유
보통 일조가 피크가 되는 정오 전후가 중시되어, 9시에서 15시까지의 6시간을 
일사량을 계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도입된 일영규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6시
까지의 일조를 균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 있다. 
[답변] 쿠니 주택국 참사관(제76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3호, 1975.12.3)
(질문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것을 유효가조(可照)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만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축심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입니다만, 오전 9시에서 오후 3
시까지의 6시간, 이것을 측정한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을 
측정한다.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건축심의회에서는 오히려 
아침이라는 것을 주민의 심리적인 문제로서 매우 중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을 정했다고 생각
합니다.
(질문 : 결국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심리적이다 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미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게 정하면서 그 사이의 어느 시간대라도 좋다. 3시간 또는 4시간인
지요? 일조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정한 방법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건축심의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조에 대한 주민의 의향조사
라는 것을 실시한 결과, 반드시 정오의 일조와 그리고 오전의 일조와 오후의 일
조라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질문 :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유효가조시간을 정할 때 심리적으로는 
아침이 중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오전 8시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사이에서 3
시간이든지 4시간이든지 일조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아침이든지 오후
이든지 심리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것에서 어느 시간대라도 좋다, 어쨌든 3시간, 
4시간을 취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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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정오 즈음의 햇살, 햇살의 열량이 이러한 면에서 매우 강합니다
만, 오히려 이러한 열량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오전 중에도, 정오의 햇살도, 그리고 오후
의 햇살도, 어쨌든 그 시간대에 의해 심리적인 차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했
다는 것입니다. 
(질문 : 자, 당신은 조금 전 아침 해를 매우 강조했던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주민의 심리로서는 하루의 햇살 가운데 역시 아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라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상 생각이라면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오의 햇살이라는 것이 매우 유
효합니다만, 조사결과 오히려 아침 해에 대해서도 그 아침의 1시간과 정오의 1시
간이라는 것에 대해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 결국 이것은 계산된 일조시간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한다면, 한낮의 햇살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
는데 주민의 의향을 조사했더니 아침 쪽이 좋다는 것이 되었다. 결국 하루 중 어
떤 시간이라도 좋다는 형태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점에서 지금 답변은 매우 애매하다, 유일한 근거라고 한다면 ‘심의회가 있다’라
는 것뿐이라고 생각되네요.)
○ 아토자와(무사시노시장) 의견(제78회 참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4호, 
1976.10.26)
다음으로 최후의 시간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오전 8시부
터 오후 4시 사이의 일조를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9시 경까지의 일조, 
오후 3시 이후의 일조는 유효한 일조라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
는 일조입니다. 시간은 있지만 실제 태양은 약해집니다. 많은 지자체의 요강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일조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
라서 시간대의 조정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6시간을 취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 실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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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되는 일영시간의 수치는 원안
일영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건축심의회에 설치된 일조기준전문위원회의 일
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기준에 대한 중간보고(1973.8.31)로 다음 표와 같이 제
1종에서 제5종의 규제로 표시되어 있었다. 일조의 목표치와 규제되는 일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인접대지경계선 북쪽 5m 일영규제치 = 8시간-1시간-일조목표시간
  - 인접대지경계선 북쪽 10m 일영규제치 = (8시간-목표시간)/2
   예를 들면, 목표수치가 3시간인 경우 5m 일영규제치는 4시간, 10m 규제치
는 2.5시간이 되고 있다. 10m 규제치가 나누기 2가 되어 있는 것은 복합일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부터 일본건축학회의 일조문제연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고층화가 진전되는 맨션 등에 의한 복합일영에 대한 대책으로 이 10m 규제치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답변] 야마오카(건설부 주택국장) (제76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3호, 
1975.12.3)
(질문 : 그렇게 되면 제1종 주거전용지역은 1층에서 3시간이므로, 조례에서 1
시간 전후로 강화할 수 있어 중간보고의 1층에서 4시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1
종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역으로 완화하면 1층에서 2시간이 되는데, 나쁘게 되
는 셈이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2시간이 기준이 되는데 완화하면 일조시간이 1시
간이 된다. 이것도 나빠진다. 따라서 본인은 좋은 쪽은 1시간 올려 좋게 되지만, 
1시간 나쁘게 되는 면도 나온다, 그러면 중간보고보다도 1랭크 낮추고 있지 않은
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부터 제1종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답신의 1종, 2종이 대응한다
고 생각하고, 실제문제의 제1종주거전용지역의, 예를들면 도쿄에 있어서 일조를 
향유하고 있는 과거의 예 등을 보면, 그 3분의 2정도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대략 
3시간 일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본의 3시간을 우선 적용하자고 생각해
서 제1종을 3시간이라고 한 셈입니다. 역시 지방자치체의 실태, 그리고 전국적으
로는 경도, 위도 등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여 상하 1시간 조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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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오히려 답신의 종별을 폭넓게 활용시켜보자 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
습니다.
단, 오늘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략 현재까지 양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조시간 대비 2/3정도를 대체로 염두에 두고 심의회에서도 답신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양쪽으로부터 조금씩 불평을 듣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의
미에서는 오히려 정곡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 조례에서 규제되지 않는 주거지역에 대한 적용
국회에서 일영규제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결과, 
규제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노우에의
원의 설명과 정부답변은 다음과 같다.
[답변] 이노우에의원의 설명과 야마오카 건설부 주택국장의 답변(제77회 국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10호, 1976.5.21)
(질문 : 하나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되지만, 그렇다면 지자체
로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좋은 건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제1종 주거전용지
역의 경우에 여기는 일영이 3시간, 이 지역은 일영이 5시간이라도 좋다 이러한 
형태로 좀 더 세밀한 구역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이것은 수정
안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노우에의원 : 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주민의 자주적인 의견을 모두 수
렴해가는 것이 지자체의 본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금 전국각
지에서 일조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당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
고, 행정당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법률 가운데 일
영에 대한 혹은 일조에 대한 사고방식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일단 기준은 정해지더라도 그 기준에 근거할지 아닐지는 지자체의 자유입니다. 
동시에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일사의 강함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햇빛의 각도도 상이하므로 여러 가지 시간차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자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지자체에서도 아시다시피 지형 혹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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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영시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따
라서 지자체들이 조례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 여기서 이번은 건설부에 이것은 수정되면 안 되는 부분과 관계되는 셈
이지만, 그러면 1종, 2종 등 지금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소위 백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지금부터 이번 일조확보를 위한 기
준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업지역, 이것도 백지지역이지만, 이것과는 
법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인지 어떤지...)
야마오카 주택국장 : 수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측정면의 높이 결정기준
일영규제는 일영을 측정하는 면의 높이를 평균지반면으로부터 1.5m, 또는 4m
로 하고 있다. 이것은 1층과 2층의 창문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2002년 건축기준
법 개정으로 3층을 기준으로 한 6.5m라는 수치가 추가되어 있다), 다음은 국회의 
답변 내용이다.
[답변] 쿠니 주택국 참사관(제76회국회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3호, 
1975.12.3)
그리고 1.5m와 4m라는 것은, 1.5m는 1층의 창문의 평균적 한가운데, 그리고 
4m라는 것은 2층 창문의 한가운데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야마오카 주택국장(제78회국회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5호, 
1976.10.28)
(질문 : 그렇다는 것은 이것입니까, 1.5m이하, 0에서 1.5m 이하 사이에는 그늘
이 져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인가, 그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영규제 시점에 측점을 제1종 주거전용지역에서 1.5m, 일단 1.5m 라는 
것은 1층 창문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 배출하는 
일영기준이어서 일영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돌게 되어있습니다. 따
라서 하루 종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몇 시간이 복합해서 비추지 않는 
것을 기준 가운데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m라는 것은 측점이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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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중에 비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 그 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지의 경우에는 태양의 위치를 정해서 거기서 1.5m의 측점을 기준으로 한다
는 도표를 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경우 일본에 있어서 경사각도에서 보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투영각도는 역시 1층 창문정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래는 햇빛이 닿지 않지 않는가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제1종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시산결과를 오늘 갖고 오지 못했지만, 지금 제2종 주거전용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4m에서 2층의 창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1층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금방 지적됩니다. 따라서 그
것에 대한 시산 등을 실제로 갖고 있으므로, 같은 사고방식이므로 그 수치를 말
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2종 주거전용지역에서 이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에, 남측에 5층 건물의 포인트 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서 한가운데 기준을 채용했다 가정하고 검토해 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에 북측의 대지가 얻을 수 있는 일조, 이것에 대해서는 남쪽정원의 폭에 따라 차
이가 있습니다. 남측의 마당에 3m 밖에 없는 경우에는 2층은 2시간 반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1층도 2시간 반의 일조가 되는 것입니다. 남측마당이 5m가 있
는 경우에는 2층이 4시간 햇빛이 비칩니다. 1층은 약 3시간동안 햇빛이 들게 됩
니다. 그리고 남측마당이 7m인 경우에는 2층은 7시간 반이 햇빛이 들고, 1층은 
약 3시간 반이 듭니다. 어느 쪽도 2층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1층에도 
전부 햇빛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삼기 쉬운 제2종 주거전용지역의 경우에
는 2층의 창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정기준에 여러 가지 수치
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그 이하에서 햇빛이 들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이 아니
고 햇빛이 들어도 역시 기준으로서 정하기 쉬운 곳을 포인트로 놓고 기준을 만들
었다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 일영기준으로는 마당이 없는 주택은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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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규제는 대지경계선에서 5m와 10m의 라인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길이 
5m 의 마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당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한 국회의 답변이다.
[답변] 쿠니 주택국 참사관(제76회 국회중의원 건설위원회의록 제3호, 
1975.12.3)
우선 대지 밖 5m를 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주택지에는 남쪽 마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건물이 있는 위치는 5m 라는 수치를 정한 것
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m라는 것은 설명이 어렵지만, 소위 두 군데의 인접 빌딩과 지금 건축
하는 빌딩의 그림자가 겹치게 된다는 것에서 10m를 정한 것입니다. 
(질문 : 좀 전 5m, 10m라는 것이 실태조사가 중심이 된 것처럼 되는데, 그렇다
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실태를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법률화시켜 전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973년 주택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시부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균 
대지면적은 206㎡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택대지에 평균적으로 90㎡
의 주택이 세워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어 산출해 본 것입니다. 
[답변] 쿠니 주택국 참사관(제78회 국회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5호, 
1976.10.28)
(질문 :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의 그림자(일영)가 뻗어가는 허용거
리를 5m로 했다. 이것을 5m로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 주택지에 있어서 평균적인 대지를 생각하면, 그 대지에 평균적인 
주택이 서있다 하는 경우에 대략 5m 정도의 남측마당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
습니다. 
(질문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쿠니씨가 중의원의 작년 12월 3일의 답변에
서 1973년 주택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시부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
균 대지면적이 206㎡, 따라서 206㎡의 주택대지에 90, 100㎡의 평균적 규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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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세워진 경우에 어떻게 되므로 5m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앞서 
국장은 평균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지면적은 오히려 평균을 취했습니다. 일조시간은 그 3분의 2 사람들이 향유
하고 있는 일조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 일조시간은 3분의 2와 대지는 평균이라는 답변, 쿠니씨에 묻겠습니다
만, 전국의 시부에서 즉 206㎡라고 한다면 대략 60평이네요, 대체 60평이라는 것
이 평균이라고 하지만, 60평 이하의 주택이 시부에 몇 할 정도 있는지 듣고 싶습
니다.)
 정확하게는 통계를 여기에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계에서 조사하면, 대
략 6할 이상 정도가 평균이하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질문 : 여기 1973년 주택통계조사보고의 대도시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게이힌(도쿄-요코하마)대도시권, 이것은 평균이 전국 
도시부의 앞에서 206㎡와 대체로 같은 203㎡, 여기에 199㎡이하의 대지는 지금 
6할이라고 하지만 72.5%, 즉 7할 이상이 평균이하입니다. 게이한신(교토-오사카-
고베)대도시권을 조사해보면 더 심하다. 대지평균이 151㎡로 전국 시부의 평균보
다 더욱 좁다. 199㎡이하가 8할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5m 이상부터 일영규제
를 하므로 5m 이내의 좁은 마당을 갖고 있는 주택은 이 기준이라도 잘라버리게 
되네요, 게이한신 대도시권은 5분의 4가 당신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5m 에도 미
치지 못하게 되네요. 이 점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기준에서 본다면 기준을 설정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목표시간이 어느 지역에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중간치로서 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은 구획이 많은 곳, 
그러한 곳에서는 엄격한 1종 위의 기준을 채용한다(1종이 안 되는 지역은 기준이 
낮은 2종 또는 3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 그러한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질문 : 이것은 전적으로 말 돌리기입니다. 당신은 좀 전 평균을 취하고 있다라
고, 그것은 대체로 6할 정도라고 생각했지만-아시다시피. 게이한신에서는 8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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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5m 이내에 들어온다, 5m 이내로. 그리고 게이힌지역에서도 7할 이상의 
주택이 들어온다. 게다가 당신은 지금 그를 위해 3단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3단계를 취하는 것은 일조시간이어서, 이 5m라는 것은 어디든 같지요, 
제1종 주거전용지역이든지, 제2종 주거전용지역이든지. 이 5m를 조건에 따라 예
를 들면 게이한신에 대해서는 4m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 돌리기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5m는 전부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주택
국장, 어떻습니까?)   
야마오카 주택국장 : 여러 수치가 검토되었던 셈입니다만, 5m는 선생이 말씀
하신대로 어떤 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5m의 남쪽마당이 없는 
경우에 그 곳은 전부 어둡게 되고 햇빛이 안 비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조
금이라도 빈터가 있으면 5m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의 그림자를 지워서는 안 된
다는 규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기준의 하나로서 5m 시점을 취하고, 복합음영인 
경우에는 10m 의 시점을 취한다는 것이어서, 그 5m 가운데도 예를 들면 3시간 
이내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가까운 곳이라도 전혀 영구음영은 
아니다. 반드시 햇빛이 비추는 셈입니다.
￭ 일본건축학회에서 제시한 반대의견의 처리결과
당시 일조시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본건축학회 건축계획위원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이 [일조문제연구회]를 조직했다. 검토를 바탕으로 1973년9월 도쿄
도 의회에서 논의되도록 한 2가지의 조례안에 대해, “일조조례(안) 및 태양의 시
빌미니멈에 관한 의견서”를 도쿄도지사에 제출하고, 건축기준법의 개정안이 국
회에 제출된 1974년 봄에는 “도시에 있어서 일조문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개개의 건물이 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지에 복수의 건축
물이 세워지는 경우, 이들 건물군이 만들어내는 복합그림자에 의해, 일조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건축심의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약간 고려
되어 있지만, 다수의 고층건물의 복합그림자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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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서 정한 일조시간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북측 인접대지에 대형건물이 
건축되는 경우에 통풍 차단, 건물 강풍, 빛 반사 등 환경악화에 대해 이 방식
은 무력하다.
- 어떤 지역을 일조 4시간지역으로 또는 어느 지역을 일조 2시간 지역으로 지
정할까 하는 지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짧은 일조시간지정을 하는 지역
은 일조를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조문제연구회]의 의견에 대한 주택국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답변] 쿠니 주택국 참사관(제76회 국회 중의원건설위원회의록 제3호, 
1975.12.3)
(질문 : 이미 본인도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먼저 서두룹니다만, 여기서 어느 
권위 있는 지적으로서, 주택국장 앞으로 일본 건축학회의 일조문제연구회가 제
안하고 있네요. 아시리라 봅니다만. 이 가운데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일조분
쟁이라는 것은 어느 건물의 건설자와 이 건물에 의해 일조가 저해되는 근린거주
자와의 분쟁이고, 개개의 케이스마다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 일조문제라는 것
은 도시에 있어서 한정된 양의 일조를 배분하는 원칙을 어떻게 정하여 도시의 
개발, 정비를 실시할까라는 도시문제이다. 일조분쟁과 일조문제와는 물론 서로 
깊은 관계가 있지만, 분쟁이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일조문제가 
올바르게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즉 일조분쟁과 일조문제라는 것을 관계정의하
면서도 한편 다른 과제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견해에 대해 건설부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부의 입장은 공법상의 규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분쟁 그것을 직
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로서 환경이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만든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이 소위 기준의 작성방법이 극히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게다가 종종 말해지지만, 이 일조문제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요소도 많은 셈이네
요.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본래의 일조문제 해결에는 
모자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그러한 점에서는 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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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매우 모순된 답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개개의 분쟁 처리가 즉, 일조문제의 해결이
라고는 반드시 할 수 없다] [본래, 법률은 시민의 컨센서스가 있을 때, 이것에 따
라 정해야하는 것으로 법률이 먼저 가야하는 것이 아니다. 일조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쪽과 근린주민과의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시민의 컨센서스가 아직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근본적
인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네요, 건축학회의 지적은. 이러한 건축학회의 소위 
전문가의 인식에 대해, 건설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학회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만, 건축학회로서의 정식인 조직이 
아니고, 건축학회 가운데 그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분쟁이 매우 다발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먼저 답변한바와 같이, 역시 공법상의 기준을 만들 필요
가 있다는 입장에 서서 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질문 :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 당신은 이 법률개정은 직접분쟁 해결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조문제 해결을 겨냥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이번은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두지 못하므로 이 해결을 
겨냥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좀 더 앞뒤 맞는 답변을, 이것은 국장이 책임을 
갖고 해주세요.)
야마오카 주택국장 : 앞서 답변한대로, 이번 그림자억제기준(일영배출기준)이
라는 것에 대해 규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장래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경우에 일조라는 것도 고려하면서, 도시로서 좋은 주택형태라는 것이 세
워지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결과로 말하자면 지
금처럼 평화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결과로
서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 법률개정 경위
법률은 제안한 통상국회에서 결착하는 것이 보통으로, 건축기준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일영규제를 정한 건축기준법의 개정에 한해, 1974년 각의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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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6년 국회에서 성립하기까지 3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했다
   ◦1973.8.31 건축심의회의 일조기준전문위원회가 중간보고에서 일영규제를 제언
   ◦1974.1.28 건축심의회 답신
   ◦1974.3.8 건축기준법 개정안 각의 결정
   ◦1974.3.11 제72국회에 제안
   ◦1976.11.4 제78국회 중의원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의 제안 가결 
당시는 [건축공해대책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도 결성되어 주택지에 진출하는 
맨션을 차례로 계획 변경하도록 만들었다. 시민연합의 중심적인 존재로 일조권
운동에 앞장서 온 이가라시 변호사(현 법정대학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의
원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의견] 이가라시 참고인(변호사) (제76국회중의원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1975.12.5)
첫째는 모든 지방자치체에 의한 일조확보에 관한 지도요강 내지는 조례의 경
이적인 발전입니다. 건설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약 200개에 달하는 지자
체가 지도요강 또는 조례를 만들어 놀랍게도 4분의 3에 해당하는 조례가 부근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도쿄에 한정하여 보면, 26개시 중에서 
이미 22개시가 조례내지는 요강을 갖고 그 모두가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다. 도
내 23구에도 14개 구가 지도요강을 갖고 2개 구가 현재 기안 중에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동의요강을 갖춘 지자체에 있어서 현재까지 큰 모순이 없었고, 오히
려 주민에 의해 적극 환영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기준치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요강 또는 조례에 있어서도 본 개정안처
럼 상공업지역을 내팽개친 것은 거의 없고, 있어도 극히 작다. 
셋째로,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점으로서 지도요강의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현
재도 전국어디서나 그 용도와 장소를 묻지 않고 일조권을 주장하는 주민운동이 
존재하고, 게다가 건축주와 주민들 사이에서 생긴 법으로서의 일조권의 존재가 
양해되고, 건축주도 양해를 얻은 후에 건축을 하는 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입
니다. 이 세가지점을 도달점으로서 앞에서 말한 법례화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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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있어야할, 없으면 안 될 법제화란 주민의 합의를 기초로 한 법제화가 아니
면 안 되고 건축공해대책시민연합에서 제기한 햇볕조례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점에서 후퇴
한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을 구분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기준
을 설정하여, 일영규제를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 
법안의 기초가 되는 용도구분 그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최근 우츠노미야 지방재판소에서 지역지정처분 취소판결에서도 명확합니다. (이
하 생략)
확실히 일조를 요구하여 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계획하고 있
던 건물의 상층부를 잘라내야 되는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어렵다. 이가라시 
변호사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일영규제 성립을 환영하는 것은 결코 맨션건설
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주민측은 아니었다. 그 후 경과를 생각해도 일영규제는 고
층빌딩을 세우기 위한 기준을 손에 넣은 건설 쪽에 커다란 은혜를 준 셈이 되었
다. 다음 답변을 읽으면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답변] 야마오카 주택국장(제76국회중의원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1975.12.3)
(질문 : 애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일조분쟁에 있었다는 말이지만, 그것에 대
해 지방자치체의 조례와 지도요강 등이 나름의 역할을 하였던 셈이지만, 그것은 
앞의 국회에서도 답변은 있었지만, 다시 조례, 지도요강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역
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처럼 규제는 재산권의 제약이므로, 법률에 기초하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
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의 정비가 완성되는 사이에 지
금 요강 등에 있어서 사전 공개제, 동의제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도 등을 
취하고 있어, 그 사이에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 국가
의 법률규제에 대해 이번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저촉되는 
것은 역할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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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건축심의회 일조기준전문위원회 의견
일본에서 건축법에 일조권 도입을 비롯한 환경권 전반에 대한 재검토하면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그에 따라 도입해야하는 제도의 틀
에 대해 [일조기준전문위원회]가 생각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수록한다.  
[의견] 이리자와 참고인(제78회 국회 중의원건설위원회 제4호, 1976.10.26)
본인 대학에 재직하며 전공은 주로 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즉,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거주환경,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의제인 일영에 의한 중․고층건축물 규제에 관해 약간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본인 1973년 건축심의회 일조기준전문위원회가 만들어져, 1974년 8월에
는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기준에 대한 중간보고]라는 것이 전문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만, 그 주사(책임자)로 일했고 본인의 생각은 거의 그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약간 사견을 섞어서 사고방식을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최초로 거주환경 특히 일조가 문제입니다만, 이 일조를 중심으로 한 거주환경, 
이것과 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서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는 특히 인구, 기업이 집중하고, 분명히 거주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거주환경의 악화라는 문제는 토지의 문제와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없다 라든가, 일조가 부족하다든가 합니다만, 모
두 이것은 단순히 중․고층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 토지가 없으면 이러
한 점에서 점점 자연환경이라고 합니까, 자연적인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현상입
니다. 이를 위해 양호한 시가지의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일조를 중심으로 한 주거
환경,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역시 건물의 주변에 공지를 충분히 갖춘다. 이를 위
한 건축규제, 게다가 토지이용규제, 그 점의 강화는 당연 필요합니다. 오늘날 도
시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상 최대의 문제는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 그것에 의해 주택수요가 증가한다. 게다가 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수준, 
특히 주택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건축용적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과 일조를 포
함한 거주환경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까라는 점이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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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일조에 관계된 거주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 일조
의 양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상
에 내려 쏟아지는 일조의 양이라는 것은 토지의 면적과 같습니다. 비례합니다. 
이 점 한편으로 일조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많은 셈이지만, 한편으로 가능
한 한 한정된 토지에 많은 사람을 살게 하자, 주택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서
라도 거기에 균형이라 할까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 잘 생각해보면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기에 건물을 입체화하여 생각하면, 일조의 양에 건물의 수
직면, 창문의 면에 있어 일조시간을 생각하면, 어느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 건물을 고층화한다면 즉 호수를 늘리면 어느 한도까지 가능
합니다. 
단, 문제는 층수를 3층으로 했다고 해서 같은 일조조건을 기초로 해서는 3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층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호수의 증가율이 점점 체감한다. 이러
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건물을 중․고층화한다면 수평의 토지에 내려 
쏟는 일조의 양은 입체화에 의해 어느 정도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의 
호수라든가 건물의 볼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일조환경, 이 토지의 면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시에 있어서 충분한 일조조건을 확보한다고 생각하
면 근본적으로는 대도시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인구를 억제한다든가 
또는 주택건설을 억제하든가 그것에 의해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것이 되지만, 이
것이 과거의 경위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건물을 입체화하지 않고 점점 평면적으로 시가지가 확대된다
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원거리 통근이라든가 공공시설
의 효율이 매우 나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
히 대도시에 있어서 인구는 밀집한다, 주택건설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경우에 있어
서는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해 건물의 중․고층화, 이러한 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조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건
물의 중고층화를 할까하는 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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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다음은 소위 일조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일조권은 아직 법적으로는 확실히 인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은 종종 언급되고 
있듯이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는 토지의 사권에 기초한 일조권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만인이 공유하는 일조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
도 일조는 필요합니다만, 현재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가진 자, 집을 
가진 자의 일조권입니다. 단,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조의 양은 분명히 말해
서 토지에 비례하여 유한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많은 사람들에 나누어 
줄까라는 점이 매우 큰일입니다. 토지문제라도 그렇지만,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까, 그 때문에 건축규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각국의 도시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점점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조의 문제도 역시 같아서, 
무한으로 일조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 위에 내리쏟
는 일조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일조권은 아니고, 당연 제한을 받
는 일조권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모순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일조확보를 하려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일조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한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면 한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조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적으로 하자면 이번처럼 
공법으로서 건축의 집단규제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조분쟁은 소위 상린관계, 사권 대 사권의 문제
입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일조라는 문제는 도시의 거주환경, 단순히 이웃끼리
의 사권 대 사권의 다툼이 아니고, 도시전반의 거주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조를 통해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환경악
화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 간의 일조분쟁이 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하나의 
일조를 대표적인 환경의 지표로 해서, 거주환경의 확보가 집단적으로 도시전반
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조확보는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지의 확보와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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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조의 문제는 결국은 도시전반의 거주환경의 확보, 게다가 그를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건축의 형태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규제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 이것은 공법과 관계되는 문제로, 현재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현재 일조에 
관한 확실한 법률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체에 있어서는 소위 
요강행정이라는 ‘중․고층건축지도요강’과 같은 것에 의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점을 생각하면, 법제화가 필요 없다고 자주 지금까지 논
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강을 보면, 
약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점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요
강에서 재산권제약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재산권에 관계된 문
제를 단순히 요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역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종종 나오는 문제는 동의의 문제입니다. 많은 요강을 보면 동의제
가 있지만, 사권 대 사권에 있어서 일반적 동의라는 것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쪽의 구제조치가 없는 점이 문제이고, 또 동의의 경우에도 판단기준이 
분명치 않다. 다분히 역시 주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도 넣어서, 경우에 따
라서는 매우 가혹한 조건을 내어 동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돈에 의해 해결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돈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
한다는 경향을 없앤다 하더라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돈을 요구하고 이것에 의해 
동의한 결과, 거주환경이 역으로 매우 나쁘게 되는 예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사고방식의 전제이고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조량은 자주 언급되지만, 우리들은 일조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
다. 간단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일조시간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좋은
가. 또 이것은 당연 개인차라든가 지역차가 있지만,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이러한 문제가 종종 논의됩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가 라는 점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자연과학에서는 좀처럼 
밝혀내기 어렵다.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만, 우리들이 하루 
중 몇 시간의 햇빛을 받으면 좋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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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십 수분이라도 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일 년을 생각
하면 특히 겨울철에 동지일 몇 시간이라는 것은 좀처럼 의학적으로 결정하기 어
려운 문제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일조는 난방비라든가 채광의 문제라고 하지
만, 이것도 실은 결코 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채광,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그것이 적당한가는 결코 결정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오히려 이 일조문제는 극히 심리적 효과라고 합니까, 그러한 점에서 매우 우리
국민의 생활에 익숙하다. 오히려 이것을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한 서로 건물에 의해 간섭
을 받고, 거기에는 무한의 일조시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지에 있어서도 
하루 8시간 햇빛이 나지만, 그 가운데 몇 시간으로 할까라는 것에서 전부를 요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일상에서 우리들의 과거 생활
관습, 또는 현재 향유하고 있는 거주환경 게다가 앞으로의 토지이용, 이러한 여
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감안해서 일조시간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일조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이 부적당한지 어떤지 라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우리들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무언가 여기에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혀 기준이 없으므로 개인차로 이러한 일조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좀처럼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한다면, 어느 정도 시민, 주민의 컨센서스(consensus)라고 합
니까, 현재, 일조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조시간의 기준
을 정한다,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생각한 일영규제에 의한 중․고층건축의 규제방법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자체에 있는 일조관계규제기준을 보면 대부분 일조시간확보방법
을 말하자면, 먼저 일조시간- 예를 들어 동지에는 하루에 4시간이라든가, 그런 식
의 결정방식이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저 집을 지은 사람이 승리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지을수록 먼저 지은 주택에 일
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짓기 어렵게 됩니다. 단순히 단독주택이라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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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점점 많은 건물이 지어지면 최후의 건물은 절대 짓지 않으면, 복합일영이라
고 합니다만, 많은 건물을 겹치면 그림자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채
가 세워질 경우에는 괜찮지만, 2채, 3채가 되면, 3채 및 4채는 절대로 지을 수 없
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주택단지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건
물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조시간 방식은 좋습니다만, 현실 시
가지에서 대지는 아주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또 주택의 배치도 임의로 하고 있습
니다. 이런 경우에 일조시간 확보방식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저 지은 곳이 
승리한다. 이런 심한 모순, 불공평이 생긴다. 
이런 점으로부터 차라리 집을 지을 경우에는 자기의 건물이 주변에 주는 그림
자를 규제하는 편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런 점에서도 일조시간 확보방
식보다도 그림자 규제방식을 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절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대안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림자(일영)규제방식을 우
리는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일영규제방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채 건물
의 그림자가 겹쳐서 미치는 영향은 모든 복합일영, 이런 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일조시간방식보다도 일영규제방식이 보다 합리적
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에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대상지역의 문제이다. 수정안을 보면, 모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규제대상지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종종 
이것이 문제가 된다. 상업지역을 왜 규제대상으로부터 제외했는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판단이 역으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토지이용계획의 전문가로서 말
씀드리면 상업지역의 지정방법이 나빴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는 공업지역
의 지정방법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실을 보면 매우 각 도시도 
상업지역의 면적이 필요이상 크다, 또 그것에 의해서 용적률의 지정도 아주 높게 
되어있다.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최저 용적으로도 400%이지만, 제가 실제 상업지
역을 보면, 왜 이런 곳을 상업지역으로 했는가라고, 근린상업지역으로 좋지 않을
까, 또는 주거지역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곳이 오히려 주민의 요망에 따라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후 상업지역의 지정은 상업의 전용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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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약간 보충을 한다면, 앞으로 규제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용도지역제의 재검토, 게다가 용적률의 재검토를 반
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용적률 
200%이상은 일조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300, 400% 지정하면서 한편으로
는 충분한 일조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일조시간을 충
분히 확보하고 싶으면, 용적률을 적어도 200%, 더 좋다면 150%이하로 낮추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규제방식 만으로는 일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삭감, 현재 있는 고
도지구 제도를 재검토하여 보다 엄격한 고도제한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
이 일조시간을 더 요구하면 역시 이것도 지금 있는 건축협정과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 규제방식 만으로는 불충분한 일조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은지 생
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의 토지, 건물에 관하여 일조문제가 자주 언급되지
만, 남겨진 큰 문제는 도쿄에 있어서 주민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는 목조임대아
파트의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런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햇빛이 비추
지 않는 주택이 매우 많은 목조임대아파트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일반 토지에 대한 일조문제도 필요하지만, 주택 그 자체에 얼마나 일조를 좋게 
할까 그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주택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서 주택의 기준이라 
할까, 그런 점의 제정이 없으면, 완전한 일조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동시에 대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대지에 있어서 꽉 차게 
주택을 지으면, 이것은 당연히 햇빛이 비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주
장해도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되어서 주택의 어느 정도 최저기준
을 정함과 동시에 대지의 최소기준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
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한 일조규제
방식, 절대로 이것으로는 일조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과
거의 일조기준 확보방식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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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재검토, 용적률의 재검토, 더욱이 이번 법률개정
에서처럼 제2종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 최저의 지정용적률이 40%를, 사람이 
20%, 10%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제2종 주거전용지역뿐만 아니고,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지정용적률도 역시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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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1> 설문지 문항- 전문가 의견조사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련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연구하여 국민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로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거지역의 개발밀도와 관련된 주거
환경 요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로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고견은 본 연구에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주거지역 개발밀도 팀
회신 
및 
문의처
·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주거지역 개발밀도 팀 
    FAX 031-380-0485~6 / E-mail : kimhj@krihs.re.kr
     민범식 연구위원     ☎ 031-380-0253
     김형진 연구원       ☎ 031-38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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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에 대하여 
1. 귀하께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연속해서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현행 건축법상 최소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이고, 공동주택인 경우 인동간
격은 1.0H가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일조를 확보
하려면 인동간격은 12층기준으로 1.7H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건축법에서는 인접대지의 한지점에 연속하여 그림자가 2시간 이
상 가리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 일출-일몰사이에 총 4시간 
이상(불연속도 가능) 일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연속해서 1시간미만     ② 연속해서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③ 연속해서 2시간 이상~3시간미만   ④ 연속해서 3시간 이상
□ 바람통로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에 대하여 
2. 공동주택 배치 시에 바람통로 확보를 위하여 주동의 높이가 높아지더
라도 ‘ㄷ '자형 배치보다는 일자형 배치나 타워형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아파트의 주동배치시 ‘ㄷ’ 자형은 단지내부를 아늑하게 하며 소음방지
에 유리하나 코너부분의 일조와 통풍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반
면에 일자형배치는 통풍, 일조에 유리하나 같은 용적률을 달성하려면 
상대적으로 층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① ‘ㄷ’자형 위요형 배치를 하되 저층부 및 필로티를 바람통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② 환기시설 설치도 가능하므로 바람통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③ 바람통로 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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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평균 층고와 관련된 입면차폐율에 대하여
3. 주부나 아동의 외출 등 단지 내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
축물의 층고가 낮아야 한다거나, 경관 상 위압감을 없애기 위해 평균 
층고가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 주동의 높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고층의 경우 외출 시 엘리베이터 이용 등 불편함으로 인해 주
부나 아동의 외출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2~15층을 넘는 경우 
외출빈도가 의미있는 수치로 줄어든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습니다.  
   ① 부분적으로는 초고층 선호계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고층이 바
람직하지 않다. 
   ② 연령계층에 따라 활동성이 다르므로 초고층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경관상 평균층고높이(입면차폐율)를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초고층은 외출 빈도나 경관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4. 경관과 관련하여 시가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평균높이
는 몇 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각 문항의 첫 번째 
괄호에 적어주십시오) 다만, 고밀이용이 필요한 중심부나 역세권 등에는 
몇 층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각 문항의 두 번째 괄호에 
적어주십시오)
   4-1 인구 30만이하의 중소도시 : 평균높이(   층), 역세권 등(    )
   4-2 인구 30~100만의 도시 :    평균높이(   층), 역세권 등(     )
   4-3 인구 100만이상의 광역시와 수도권의 성남,고양,수원과 같은 서
울인접도시  :              평균높이(   층), 역세권 등(    )
   4-4 서울특별시 : 평균높이(   층), 역세권 등(    )
보기 ① 5층    ② 6~10층   ③ 10층~15층   ④16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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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경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건축 심의기
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입면차폐율(또는 조망차폐율)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입면차폐율(또는 조망차폐율)은 주요 조망축에서 보이는 건물
의 입면이 조망하는 시야를 가리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 : 경기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용기준
  1. 주요 산․국가하천․문화재․고속도로․철도 주변: 조망차폐율 50% 이하
  2. 지방하천․주요간선도로 주변              : 조망차폐율 60% 이하
  3. 그 외 지역                             : 조망차폐율 70% 이하
   ①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③ 층수, 이격거리 규정 등 타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필요 없다.
   5-1. 5번 설문에서 ① 또는 ②로 답변하셨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예:경기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① 현재 기준이 적당함
   ② 현재 기준이 아래처럼 바뀌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산․국가하천․문화재․고속도로․철도 주변: 조망차폐율 (   )% 이하
 - 지방하천․주요간선도로 주변              : 조망차폐율 (   )% 이하
 - 그 외 지역                             : 조망차폐율 (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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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의 평균 주행속도에 대하여
6. 한 도시에서 간선도로의 승용차의 평균 주행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각 문항의 괄호에 적어주십시오)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2년 현재 간선도로 평균 주행속도는 
22.5km/시 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함으로써 버스 평균 주
행시간을 30km/시   로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6-1 인구 30만이하의 중소도시 (   )
   6-2 인구 30~100만의 도시     (   )
   6-3 인구 100만이상의 광역시와 수도권의 성남, 고양, 수원과 같은 서
울인접도시  (   )
   6-4 서울특별시  (   )
보기 ① 15~20km/시      ② 20~25km/시 
 ③ 25~30km/시      ④ 30km/시 이상
□ 각 환경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 질문
7. 아파트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
를 아래의 각 요소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에 하나씩만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환경 고려요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외출편리성
 ② 일조 
 ③ 통풍 / 환기
 ④ 조망 / 개방
 ⑤ 소음
 ⑥ 프라이버시
 ⑦ 생활편리성(도로, 시설)
 ⑧ 향후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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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질문사항입니다.
 - 연령 : 만 (         )세    - 성별 : 남 / 여
 - 직업 : 대학교수 / 연구원 / 공무원 / 사업 / 시민단체 / 기타(         )
 - 거주지역 : (       )시/도  (       )구/군 
바쁘신 중에 저희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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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2> 설문지 문항- 주민 의견조사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련)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연구하여 국민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다름아니라, 금년도 수행과제인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해 주거지역의 개발밀도와 관련된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연구를 진행
하는데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제반사항은 통계법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 이외
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주거지역 개발밀도 팀
회신 및 
문의처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주거지역 개발밀도 팀 FAX 
031-380-0485
     이왕건 책임연구원     ☎ 031-380-0242
     안용진 연구원         ☎ 031-38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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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
까? (   )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부분적으로 불만족 ④ 불만족
2. 현재 아파트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중 중요한 순서로 3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너무 고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이 불편함          
   ② 일조환경(채광, 향)이 좋지않음      ③ 통풍이나 환기가 좋지 않음
   ④ 조망이 좋지 않음                  ⑤ 소음이 심함
   ⑥ 개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           ⑦기타(   )
□ 향후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하루 외출 (출/퇴근 경우 제외)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부경우) (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거의 없음
  3-1. 주된 외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빈도순으로 두 가지를 선택
하십시오 (   ), (   )
   ① 쇼핑    ② 아동 동반     ③ 동네 주민과의 만남   ④ 쓰레기처리  
⑤ 기타(                                  )
  3-2. 취학 전 아동이 보육소나 유아원 등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주된 
놀이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당 빈도순으로 두 가지 골라주십시오 
(   ), (   )
   ① 집 안에서 ② 아파트 실내 (계단, 복도) ③ 단지내 놀이터  
   ④ 단지내 주차장    ⑤ 단지 외부 인근학교 등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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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주로 집안이나 아파트 실내에서 취학 전 아동이 놀거나 보호자가 
이를 권장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집이 고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집밖 출입이 번거롭
기 때문에
   ② 집밖에서 노는 경우 많은 주의를 요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③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외부 놀이공간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4. 외출의 편리성, 조망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거주하고 싶은 층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계단을 걸어서 1~2층 (엘레베이터가 없는 저층의 경우)    
   ② 계단을 걸어서 3~5층 (엘레베이터가 없는 저층의 경우)
   ③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3~5층  
   ④ 엘리베이터 이용 6~10층   
   ⑤ 엘리베이터 이용 10층~15층         
   ⑥ 엘리베이터 이용 16층 이상 초고층
5. 거주 경험상 실내의 일조와 관련해서 일조권(채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
까? (   )
※ 참고로 실내의 일조권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이 건조한 기후대에 속하고 난방이 잘 되는 경우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전통적으로 일조는 중요시 되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② 가급적 일조권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
   ③ 통풍과 난방에 큰 문제가 없고 조망이 좋으면 굳이 확보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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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앞의 일조권 확보와 연관하여 귀하께서 남향이 아니더라도 거주하
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향은 무엇입니까? 
   ① 정남향 아니면 안 됨      ② 남동향           ③ 남서향
   ④ 어떤 향이든 사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다    
6. 귀하께서는 하루 중 최소 일조시간이 어느정도 되어야한다고 보십니
까?  (   )
※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
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을 보장하고 있
는 반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인접한 아파트 동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배만큼만 띠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① 연속해서 1시간 미만   ② 연속해서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③ 연속해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7. 최근 원활한 실내 통풍을 위하여 아파트 계획시 바람 통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 배치와 아파트 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바람통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기정화 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연통풍은 가능해야 한다.  
   ② 가급적 자연통풍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
   ③ 공기정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자연통풍은 필요 없다.
8. 현재 거주하는 주거가 통풍이 잘 안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
까? (   )
   ①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 맞바람이 잘불지 않는다
   ② 아파트 단지가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잘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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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의 배치, 창의 위치 등 내부구조 상에 문제가 있다 
   ④ 기타 (                                                )
9. 소음정도가 아파트 주거환경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참고로 차량통행이 많고 차량속도가 높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의 경우, 소음 차단막의 높이 이상의 세대에서는 고층일수록 소음/ 
진동이 크게 울리는 등 그 피해가 저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소음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면 입주하지 않는다
   ② 소음 이외 다른 환경조건이 좋으면 가급적 참고 살 수 있다. 
   ③ 소음 정도가 크건 작건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10. 지나치게 높은 고층아파트가 시선을 가로막는다든가, 건물사이로 주변이 트
여있지 않는 경우 심리적 위압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망이
나 개방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
※ 최근 법원에서는 기존에 조망환경이 양호했던 세대가 주변에 건축물 
신축으로 조망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재산가치의 상실로 이를 보상케 
하여 부분적으로 조망의 권리, 조망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곳에서 양호한 조망을 확보하
는데는 무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트인 공간을 만들어 어느정도 개방감
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아파트 배치시 조망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② 조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개방감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③ 조망이나 개방감은 필요하나, 일조나 자연통풍에 비해 그다지 중요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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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단지 내 혹은 집안에서 조망이나 개방감,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정면에 있는 건물의 높이와 해당 건물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하늘을 보이게 한다. 
   ② 하늘까지는 보이지 않아도 정면에 있는 건물들 사이로 산이나 경치가 보이도록 한다.
① 하늘이 보이는 경우
  
② 건물사이 경치가 보이는 경우  
 
  10-2. 신축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조망의 개방 정도를 아래 그림에서 골라주십시오    
    
          
              (   )                               (   )
          
               (   )                              (   )
   ※ 현재 아파트 건물 사이로 보이는 개방감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개방의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검은색 음영부분은 아파트 건물을 정면에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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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파트 건물이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 실내가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 동과의 
거리를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 간격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앞 동과의 간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현행 기준인 건물높이의 1배 보다 약하게 해도 무방하다
   ③ 현행 기준인 건물높이의 1배 정도면 적당하다
   ④ 현행 기준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건물 높이의1.5-2배 정도가 적당)
12. 앞서 통풍, 일조, 소음, 조망/개방감 등은 결국 건물의 배치와 상당히 관련
이 깊습니다. 이를 토대로 귀하께서 선호하는 주거배치는 아래 그림 중 어
느 것입니까?   (   )
① 일자형 배치  ② ‘ㄷ’자형 배치 ③ 타워형 배치
※ 참고로 층고에 관계없이 일자형 배치는 통풍, 일조에 유리하고, 타워
형 배치는 조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ㄷ '자형(둘러싸는 배치형태)은 
단지 내부가 아늑하고 소음방지에 유리하나 모서리 세대의 경우 일조
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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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파트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
를 아래의 각 요소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번호당 하나씩만 체크해주십시오)
   예시)  ①부터 ⑦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환경 고려요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①외출편리성(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
 주거환경 고려요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① 외출편리성(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② 일조관련 사항 (채광, 향)
 ③ 통풍 및 환기 정도
 ④ 조망 및 개방 정도
 ⑤ 소음 정도
 ⑥ 개인 사생활 보호정도(프라이버시)
 ⑦ 생활의 편리성 (주변의 도로, 시설)
 ⑧ 향후 사업성
□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응답자 본인 연령 : 만 (         )세  - 성별 : 남 / 여
 - 소득(월) : 100만원 이하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 주택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현재 거주 층수 : 전체 (   )층 건물에 (   )층  - 평형 : (     )평
 - 아파트 향 : 남 / 동 / 남동 / 남서 /기타  
 - 가족중 10세 이하 아동 수 : (        )명     - 거주기간 :  (     )년 (    )개월
바쁘신 중에 저희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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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연속 1hr미만 1 1.1
연속 1-2hr 7 8.0
연속 2-3hr 38 43.2
연속 3hr이상 42 47.7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저층부 바람통로 활용시 무방 42 47.7
바람통로 그다지 중요치 않음 2 2.3
바람통로 확보 중요 44 50.0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초고층 바람직하지 않음 30 34.1
초고층 여부 중요하지 않고, 경관
상 평균층고높이 조정이 바람직 53 60.2
초고층 문제없음 5 5.7
합계 88 100.0
<참고자료 3-1> 설문결과(빈도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1.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연속해서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2. 공동주택 배치 시, 바람통로 확보를 위하여 주동의 높이가 높아지더라도 
‘ㄷ’자형 배치보다 일자형 배치나 타워형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3. 주부나 아동의 외출 시 단지 내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층고가 낮아야 한다거나, 경관 상 위압감을 없애기 위해 평균층고가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 주동의 높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경관과 관련하여 시가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평균높이는 몇 
층이 적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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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5층 50 56.8
6-10층 30 34.1
10-15층 5 5.7
16층 이상 0 0.0
합계 85 96.6
빈도수(개) 백분율(%)
5층 15 17.0
6-10층 39 44.3
10-15층 30 34.1
16층 이상 3 3.4
합계 87 98.9
빈도수(개) 백분율(%)
5층 17 19.3
6-10층 42 47.7
10-15층 24 27.3
16층 이상 2 2.3
합계 85 96.6
빈도수(개) 백분율(%)
5층 1 1.1
6-10층 22 25.0
10-15층 47 53.4
16층 이상 17 19.3
합계 87 98.9
 4-1-1.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 평균높이
            (결측값 : 3개)
 4-1-2.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 역세권 높이
            (결측값 : 1개)
 4-2-1. 인구 30～100만의 도시 평균높이
            (결측값 : 3개)
 4-2-2. 인구 30～100만의 도시 역세권 높이
            (결측값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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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5층 3 3.4
6-10층 24 27.3
10-15층 50 56.8
16층 이상 8 9.1
합계 85 96.6
빈도수(개) 백분율(%)
5층 0 0.0
6-10층 3 3.4
10-15층 29 33.0
16층 이상 55 62.5
합계 87 98.9
빈도수(개) 백분율(%)
5층 2 2.3
6-10층 13 14.8
10-15층 49 55.7
16층 이상 21 23.9
합계 85 96.6
빈도수(개) 백분율(%)
5층 0 0.0
6-10층 1 1.1
10-15층 12 13.6
16층 이상 74 84.1
합계 87 98.9
 4-3-1.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수도권 도시 평균높이
            (결측값 : 3개)
 4-3-2.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수도권 도시 역세권 높이
            (결측값 : 1개)
 4-4-1. 서울특별시 평균 높이
            (결측값 : 3개)
 4-4-2. 서울특별시 역세권 높이
            (결측값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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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모두 적용 24 27.3
특성에 따라 부분적 적용 56 63.6
필요없음 8 9.1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현재기준 적당함 56 63.6
현재기준 수정필요 29 33.0
합계 85 96.6
빈도수(개) 백분율(%)
15-20 km/hr 6 6.8
20-25 km/hr 9 10.2
25-30 km/hr 18 20.5
30 km/hr 이상 55 62.5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15-20 km/hr 0 0.0
20-25 km/hr 12 13.6
25-30 km/hr 24 27.3
30 km/hr 이상 52 59.1
합계 88 100.0
5. 공동주택 경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망차폐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5번 설문 중 ‘모두 적용’과 ‘부분적 적용’으로 답하셨다면, 현재 운용되
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한 도시에서 간선도로의 승용차 평균 주행속도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1.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
        
 6-2. 인구 30～100만 이하의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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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15-20 km/hr 1 1.1
20-25 km/hr 9 10.2
25-30 km/hr 36 40.9
30 km/hr 이상 42 47.7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15-20 km/hr 2 2.3
20-25 km/hr 10 11.4
25-30 km/hr 35 39.8
30 km/hr 이상 41 46.6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6 6.8
중요 46 52.3
보통 28 31.8
중요치않음 7 8.0
전혀 중요치않음 1 1.1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41 46.6
중요 41 46.6
보통 6 6.8
중요치않음 0 0.0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6-3.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및 수도권 도시
        
 6-3.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및 수도권 도시        
7. 아파트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
를 각 요소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1. 외출편리성
 7-2. 일조      
172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32 36.4
중요 44 50.0
보통 11 12.5
중요치않음 1 1.1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31 35.2
중요 47 53.4
보통 10 11.4
중요치않음 0 0.0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41 46.6
중요 39 44.3
보통 6 6.8
중요치않음 2 2.3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42 47.7
중요 37 42.0
보통 9 10.2
중요치않음 0 0.0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7-3. 통풍 / 환기
 7-4. 조망 / 개방
 7-5. 소음  
 7-6.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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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32 36.4
중요 50 56.8
보통 5 5.7
중요치않음 1 1.1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5 5.7
중요 29 33.0
보통 48 54.5
중요치않음 5 5.7
전혀 중요치않음 1 1.1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남자 75 85.2
여자 13 14.8
합계 88 100.0
빈도수(개) 백분율(%)
관련학과 교수 25 28.4
연구원 (서울 및 경기지역) 19 21.6
엔지니어링 회사 및 건축사무소 44 50.0
합계 88 100.0
 7-7. 생활편리성(도로, 시설 등)
 7-8. 향후 사업성
  □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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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아주만족 19 6.0
대체로 만족 175 54.9
부분적으로 불만족 94 29.5
불만족 29 9.1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고층으로 이동 불편 54 16.9
일조환경 불량 80 25.1
통풍 환기 불량 29 9.1
조망 불량 52 16.3
소음 심함 73 22.9
개인 사생활 침해 24 7.5
기타 6 1.9
합계 318 99.7
빈도수(개) 백분율(%)
고층으로 이동 불편 7 2.2
일조환경 불량 22 6.9
통풍 환기 불량 31 9.7
조망 불량 85 26.6
소음 심함 102 32.0
개인 사생활 침해 39 12.2
기타 5 1.6
합계 291 91.2
<참고자료 3-2> 설문결과(빈도분석) - 주민 선호도 조사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결측값 : 2개)
2. 현재 아파트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순위
        (1순위)
             (결측값 : 1개)
        (2순위)
             (결측값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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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고층으로 이동 불편 18 5.6
일조환경 불량 19 6.0
통풍 환기 불량 14 4.4
조망 불량 36 11.3
소음 심함 64 20.1
개인 사생활 침해 79 24.8
기타 25 7.8
합계 255 79.9
빈도수(개) 백분율(%)
1회 75 23.5
2회 111 34.8
3회 68 21.3
4회 23 7.2
5회 12 3.8
거의없음 18 5.6
합계 307 96.2
빈도수(개) 백분율(%)
쇼핑 164 51.4
아동동반 59 18.5
동네주민만남 38 11.9
쓰레기처리 33 10.3
기타 14 4.4
합계 308 96.6
빈도수(개) 백분율(%)
쇼핑 30 9.4
아동동반 45 14.1
동네주민만남 76 23.8
        (3순위)
             (결측값 : 64개)
3. 하루 외출(출, 퇴근 제외)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부의 경우)
             (결측값 : 12개)
   3-1. 주된 외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빈도순으로 2순위) 
        (1순위)
              (결측값 : 11개)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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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 99 31.0
기타 40 12.5
합계 290 90.9
빈도수(개) 백분율(%)
집 안 234 51.4
아파트 실내 4 18.5
단지 놀이터 60 11.9
단지 주차장 3 10.3
외부 공공시설 8 4.4
합계 309 96.6
빈도수(개) 백분율(%)
집 안 33 10.3
아파트 실내 8 2.5
단지 놀이터 204 63.9
단지 주차장 16 5.0
외부 공공시설 41 12.9
합계 302 94.7
빈도수(개) 백분율(%)
고층 위치로 출입 번거로움 23 7.2
주의 필요, 위험함 272 85.3
놀이공간 이동거리 멈 17 5.3
합계 312 97.8
              (결측값 : 29개)
   3-2. 취학 전 아동이 보육소나 유아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주된 놀이장소
는 어디입니까? (해당 빈도순으로 2순위) 
        (1순위)
              (결측값 : 10개)
        (2순위)
              (결측값 : 17개)
   3-3. 취학 전 아동이 주로 집안이나 아파트 실내에서 놀거나 이를 권장한다
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측값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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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계단이용 1-2층 13 4.1
계단이용 3-5층 55 17.2
엘리베이터 3-5층 20 6.3
엘리베이터 6-10층 98 30.7
엘리베이터 10-15층 90 28.2
엘리베이터 16층이상 42 13.2
합계 318 99.7
빈도수(개) 백분율(%)
반드시 확보 159 49.8
가급적 확보 146 45.8
굳이 필요 없음 12 3.8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정남향 아니면 안 됨 37 11.6
남동향 208 65.2
남서향 59 18.5
어느 향이든 상관없음 14 4.4
합계 318 99.7
빈도수(개) 백분율(%)
연속 1hr미만 2 .6
연속 1-2hr미만 26 8.2
연속 2-3hr미만 105 32.9
연속 3hr이상 186 58.3
합계 319 100.0
4. 외출 편리성, 조망 등을 고려하여 거주하고 싶은 층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결측값 : 1개)
5. 거주 경험상 실내의 일조권(채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측값 : 2개)
   5-1. 일조권 확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남향이 아니더라도 거주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향은 무엇입니까?
         (결측값 : 1개)
6. 귀하께서는 하루 중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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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공기정화 시설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 168 52.7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좋다 147 46.1
공기정화 시설이 있으면 자연통풍
은 필요 없다 4 1.3
합계 319 100.0
빈도수(개) 백분율(%)
건물 사이가 좁음 136 42.6
단지가 건물에 둘러싸임 67 21.0
내부구조의 문제 91 28.5
기타 24 7.5
합계 318 99.7
빈도수(개) 백분율(%)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면 입주불가 259 81.2
소음이외의 환경조건이 좋으면 참
을 수 있음 54 16.9
소음은 큰 문제가 안됨 6 1.9
합계 319 100.0
빈도수(개) 백분율(%)
배치 시 조망권 반드시 확보 152 47.6
조망은 확보되지 못하더라도 최소
한 개방감은 확보 141 44.2
필요하지만, 일조나 자연통풍에 
비해 덜 중요함 25 7.8
합계 318 99.7
7. 최근 원활한 실내통풍을 위하여 아파트 계획시 바람통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바람통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현재 거주하는 주거에 통풍이 잘 안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7
          (결측값 : 1개)
9. 소음정도가 아파트 주거환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아파트단지에서 조망이나 개방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측값: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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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정면에 있는 건물의 높이와 거리
를 조절하여 하늘이 보이게 함 207 64.9
하늘은 아니더라도 건물들 사이로 
산이나 경치가 보이게 함 112 35.1
합계 319 100.0
빈도수(개) 백분율(%)
조망차폐율 40% 210 65.8
조망차폐율 50% 96 30.1
조망차폐율 60% 8 2.5
조망차폐율 70% 3 .9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앞 동과의 간격 문제 안 됨 4 1.3
건물높이의 1배 이하도 무방함 18 5.6
현행 건물높이의 1배 적당함 146 45.8
건물높이의 1배 이상으로 강화 151 47.3
합계 319 100.0
빈도수(개) 백분율(%)
일자형 배치 163 51.1
위요형(‘ㄷ’자형) 배치 25 7.8
타워형 배치 131 41.1
합계 319 100.0
  10-1. 단지내 혹은 집안에서 개방감,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선택)
  10-2. 신축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방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그림 선택)
           (결측값: 2개)
11.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 동과의 거리(인동간격)를 띌 때, 그 간격은 어느정
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통풍, 일조, 소음, 조망/개방감 등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선호하는 주거배치
를 골라주십시오. (그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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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85 26.6
중요 156 48.9
보통 73 22.9
중요치않음 1 .3
전혀 중요치않음 1 .3
합계 316 99.1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70 53.3
중요 127 39.8
보통 20 6.3
중요치않음 0 0.0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72 53.9
중요 124 38.9
보통 21 6.6
중요치않음 0 0.0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26 39.5
중요 143 44.8
보통 47 14.7
중요치않음 1 .3
전혀 중요치않음 0 0.0
13. 아파트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
도를 각 요소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1. 외출편리성
           (결측값: 3개)
 13-2. 일조      
           (결측값: 2개)
 13-3. 통풍 / 환기
           (결측값: 2개)
 13-4. 조망 /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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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78 55.8
중요 119 37.3
보통 17 5.3
중요치않음 2 .6
전혀 중요치않음 1 .3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64 51.4
중요 129 40.4
보통 22 6.9
중요치않음 2 .6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317 99.4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19 37.3
중요 162 50.8
보통 33 10.3
중요치않음 2 .6
전혀 중요치않음 0 0.0
합계 316 99.1
빈도수(개) 백분율(%)
매우 중요 134 42.0
중요 119 37.3
보통 59 18.5
중요치않음 6 1.9
           (결측값: 2개)
 13-5. 소음  
           (결측값: 2개)
 13-6. 프라이버시
           (결측값: 2개)
 13-7. 생활 편리성(주변의 도로, 시설 등 )
           (결측값: 3개)
 13-8. 향후 사업성
182
전혀 중요치않음 1 .3
합계 319 100.0
성  별 빈도수(개) 백분율(%)
남자 47 14.7
여자 269 84.3
합계 316 99.1
소득수준(월평균) 빈도수(개) 백분율(%)
100만원이하 23 7.2
100-200만원 60 18.8
200-300만원 148 46.4
300-400만원 55 17.2
400만원이상 31 9.7
합계 317 99.4
소유형태 빈도수(개) 백분율(%)
자가 263 82.4
전세 48 15.0
기타 2 .6
합계 317 98.1
거주하는 향 빈도수(개) 백분율(%)
남향 125 39.2
동향 13 4.1
남동향 115 36.1
남서향 56 17.6
기타 7 2.2
합계 316 99.1
거주단지 빈도수(개) 백분율(%)
안양시 비산동 대림e편한세상 99 31.0
수원시 천천동 주공아파트 108 33.9
수원시 정자동 우방, 영남, 한솔아파트 112 35.1
합계 319 100.0
□ 응답자 특성
           (결측값: 3개)
           (결측값: 2개)  
           (결측값: 6개)  
           (결측값: 3개)  
부록․시뮬레이션 결과   183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참고자료 4> 시뮬레이션 결과
(1) 인동간격 D= 0.75H
184
(2) 인동간격 D= 1H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부록․시뮬레이션 결과   185
(3) 인동간격 D= 1.25H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186
(4) 인동간격 D= 1.5H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부록․시뮬레이션 결과   187
(5) 인동간격 D= 1.75H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188
(6) 인동간격 D= 2H
정각 15분 30분 45분
오전
8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